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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문 초 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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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2024년 3월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

정적 정착과 발전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

도는 사안 조사의 공정성, 객관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을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충분한 시범운영과 현장 협의가 이루어지지 못한 상태에서 시

행된 결과,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조사 권한 범위, 업무 경계 등 제도적 

기반에 대한 논의가 여전히 필요한 실정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

구는 다음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

할 수 있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둘째, 

도출된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셋째,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집단 간 요인의 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

는가?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각 10명씩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3차에 걸친 수정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행연구 검토와 전문가 사전 검토를 통해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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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4개 항목 32개 요인을 

초기 측정도구로 구성하였으며, 각 차수별로 내용타당도 비율(CVR)·합의도·수

렴도·기술통계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

쳐 최종적으로 4개 항목 26개 요인을 도출하였다.

   주요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전체 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직무역량 및 전문성, 업무부담 및 범

위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된 것은 

기존 교사 주도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구조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

의식이 이해관계자 전체에 공유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둘째, 전체 요인 중 전

문성 향상이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으며, 법적 분쟁 보호, 제도의 유지 

및 확대, 공정성 확보 요인이 그 뒤를 이었다. 행정업무 이관과 유형별 전문

가 채용은 3차 조사까지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집단 

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셋째, 집단별 분석 결과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를, 교육청 집단은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을, 책

임교사 집단은 업무부담 및 범위를 각각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여, 각 집단

의 역할과 현장 경험에 따른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서 전담조사관 집단이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

선을 최상위로 평가한 것과 달리, 교육청, 책임교사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집단 간 인식 경향의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

타났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

에 관한 법률적 근거 마련, 체계적인 교육 연수 체계 구축, 전담조사관, 교육

청, 학교 간 역할 분담 및 협력체계 제도화, 표준 운영 지침 정비를 분석 결

과에 근거한 정책적 제언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

도의 발전 요인을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한 초기 

연구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학술적 의

의가 있다.

【주요어】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델파이 기법, 내용타당도, 중요도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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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 서론

1.1 연구의 배경 및 목적 

 1.1.1 연구의 배경

   학교폭력은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이하 학교폭력예방법)

에 근거하여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하는 신체적·정신적·재산상 

피해를 수반하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된다. 현대 사회에서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생들의 일탈적 행동으로 보기 어렵고, 우리 사회의 심각한 교육적·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고 있는데, 이러한 변화는 시대의 흐름에 따라 더욱 복잡해지고 

다변화하는 추세이다. 2023년 교육부에서 실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 

따르면 학교폭력 피해의 응답률은 1.9%로 조사되었고 그 유형은 언어폭력 

37.1%, 신체 폭력 17.3%, 집단따돌림 15.1%로 언어폭력이 여전히 높은 비율

로 나타났다(교육부, 2023a).

   그러나 이러한 통계는 정보통신 기술 발달로 인해 학교 내 폭력에서 사이

버 공간의 폭력으로 그 무대가 바뀐 것뿐이다(이승현 외, 2015). SNS로 인한 

언어폭력, 명예훼손, 따돌림 등은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스마트폰을 사용하

는 모든 학생에게 언제든 나타날 수 있는 현상이 되었다(김미정 외, 2024: 

415). 이처럼 학교폭력 문제는 개인 영역을 허물어뜨리고 피해 학생에게 지속

적이고 회복할 수 없는 정신적 고통을 안겨준다. 기존의 학교폭력의 문제는 

양적으로 증가하고, 그 형태 또한 교묘하고 복합적으로 변화하면서 기존 방식

으로는 대응에 한계가 있는 상황에 이르게 되었다(김미정 외, 2024:409). 이

러한 변화로 인해 학교폭력 현장은 학교 내의 노력만으로 감당할 수 없는 어

려운 구조로 심화되었으며, 보다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방법으로 정책적 개입

이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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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문제의 심각화는 기존 체제로 대응하기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음

을 보여준다. 기존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책임은 온전히 담임교사와 학생부

장에게 있었다(정현진, 2025). 교원들은 수업과 같은 교육 업무 이외에 피해·

가해 학생 및 학부모 면담, 학생 사실확인서 작성 지원, 보고서 작성 등 부가

적인 행정업무까지 감당해야 했다(정현진, 2025:44). 이러한 과중한 업무는 

교원들이 수업과 학생생활지도라는 교육활동에 집중하는 것을 저해하는 주요 

원인이 되고 있다. 

   심각한 문제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하는 과정에서 교원들이 학부모와의 갈

등으로 부담을 느끼고, 악성 민원에 시달리며, 행정적 처리 과정의 과실을 따

지는 소송의 위협에 노출되어 있다는 점이다. 이는 교원들의 학교 교육 활동

을 위축시키고 교권 침해로 이어지며, 일부 교사들이 극단적 선택을 하는 비

극적인 사건으로 나타나기도 한다(변국희, 2025:24). 이와 같은 상황은 전체 

교원 공동체의 위기감을 촉발시키고 있다. 즉, 교원을 학교폭력 조사 업무와 

법적 분쟁으로부터 보호하여 학교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할 필

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학교폭력 대응 방식의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다(성윤숙, 2024:11). 

   이제 학교폭력 사안을 교육적인 해결방식에서 벗어나 객관적 시각을 갖춘 

외부 전문가에게 이관하는 방향으로의 전환이 요구되는 시점이 되었다. 기존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현실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이 높아지면서, 2024년 3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이라는 

새로운 제도가 등장하게 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향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효과적으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들을 식별하고 관련된 개선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1.1.2 연구의 목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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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 현장과의 충분한 소통과 협의 없이 도

입되어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조사 권한 범위, 업무 경계 등 제도적 기반

이 미비한 채로 출발하였다. 전담조사관 제도는 시범운영 없이 시행되었고, 

전담조사관의 지위와 조사 권한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학교 현장에서 

학생과 학부모의 학교폭력 사실확인에 그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김주한, 

2024). 이와 같은 이유로 2024년 3월에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시행 초기 만족도가 낮고 부정적인 반응이 다수 나타났다.

   이 제도는 외부 전문가를 활용하여 학교폭력 사안에 대한 전문성, 객관성, 

공정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담당 교사의 과중한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교원이 수업과 학생의 교육적 지도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

하고자 한다(김주한, 2024). 그러나 학교폭력 증가로 인해 담당 교사의 업무

가 가중되고 학생 및 보호자의 민원이 급증하면서 교원의 극단적 선택이라는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하였으며, 이로 인해 학교폭력은 더 이상 학교 내부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인식되기에 이르렀다. 도입된 지 1년 6개월에 불

과한 이 제도는 여러 문제점이 지적되고 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제도

를 보완하고 발전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는 의견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그

러나 제도 도입 초기 단계인 만큼 관련 학술 연구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아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한 시점이다.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

인을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통해 도출하고, 각 요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식별하며, 이해관계자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를 분석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

으로 설정하였다. 구체적인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다.

   연구문제 1. 델파이 기법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요인은 무엇인가?

   연구문제 2. 도출된 요인들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는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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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구문제 3. 전담조사관·교육청 담당자·학교 책임교사 집단 간 요인의 

              중요도 인식에 어떠한 차이가 나타나는가?

   본 연구는 위의 세 가지 연구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

당자, 학교 책임교사 각 10명씩 총 30명의 전문가 패널을 구성하고 3차에 걸

친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각 차수별로 내용타당도(CVR), 합의도, 수

렴도를 분석하고,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수정, 보완하는 과정을 거쳐 일선 

현장의 다양한 의견을 체계적으로 종합하였다. 그리고 이를 기초로 제도의 장

기적 발전 방향에 대한 전문가 기반의 정책 방안을 제시하였다.

1.2 연구의 방법 및 범위

    

   본 연구를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기본적으로 문헌 연구와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

   첫째, 학술논문, 뉴스 기사, 기타 자료 등 2차 자료를 연구 수행에 활용하

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황과 쟁점을 파악하기 위해 학위논문, 

연구보고서, 학교폭력예방법 등 관련 자료를 광범위하게 검토하였다. 또한 해

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방식을 검토하여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와 비교하였다.

   둘째, 논문의 연구를 위해 델파이 기법을 이용한 설문조사 방법을 활용하

였다. 델파이 기법은 복잡한 제도 문제와 관련한 다양한 논의 사항을 체계적

으로 수집하고 구조화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충분한 공론화 없이 추진

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해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

하고 합의를 도출하는 데 가장 효과적인 연구 방법으로 판단하였다. 연구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전문가 그룹을 3개로 나누어 총 30명을 대상으로 설문

하였다. 설문지는 ① 연구 분야 설명, ② 참여자의 기본 정보, ③ 참고 자료, 

④ 델파이 질문지로 작성하였다. 델파이 조사지는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

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총 4개 분야 29

개 세부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설문자료 분석은 SPSS 25.0 통계처리 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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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을 활용하였다.

   셋째, 델파이 기법은 총 3차로 시행하였으며, 설문지 회수 후 분석을 실시

하고 전문가들의 의견 수렴 과정과 수정·삭제 및 보완 작업을 거쳐 2차 조사

에 반영하고, 최종 결론을 도출하였다.

   본 연구는 총 5장으로 구성되었으며, 먼저 1장에서는 연구의 배경과 목적, 

연구 방법 및 범위를 기술하였다. 2장은 학교폭력에 대한 설명과 학교폭력 전

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전후 과정을 기술하였다. 또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

도의 변화 필요성을 설명하고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비교하

였다. 3장은 연구설계 과정으로서 델파이 측정도구 초안과 전문가 그룹 구성, 

측정도구의 범주화 그리고 델파이 기법을 설명하였다. 4장은 델파이 기법 설

문 1차에서 3차까지의 설문 결과를 토대로 각 항목과 요인별 중요도, 합의도, 

수렴도 등을 분석·제시하였다. 마지막 5장에서는 본 연구의 요약 및 연구 목

적과 관련된 이론적, 정책적 제언을 제시하고, 본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기술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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Ⅱ. 이론적 배경 및 선행연구

2.1 학교폭력 사안 처리 및 전담조사관 제도 현황

 2.1.1 학교폭력의 개념과 유형

 

   현행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 제1호는 학교폭력을 “학교 내외에서 학생을 

대상으로 발생한 상해, 폭행, 감금, 협박, 약취·유인, 명예훼손·모욕, 공갈, 강

요·강제적인 심부름 및 성폭력, 따돌림, 사이버 폭력,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음

란·폭력 정보 등에 의하여 신체·정신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로 

포괄하여 정의하고 있다. 특히 학교폭력예방법 제2조에서 이 중 사안 처리의 

비중이 높은 '따돌림'을 2명 이상의 학생이 특정인을 대상으로 지속적·반복적

인 신체적·심리적 공격을 가하는 행위로, '사이버 폭력'을 딥페이크 영상 등을 

포함한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일체의 피해 수반 행위로 구체화하여 해석하고 

있다.

   법적 규정 외에도 학교폭력의 개념은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 학술적 관

점에서 지속적으로 확장되어 왔다(윤태현, 2017). 초기의 연구들이 주로 물리

적 폭력과 강압에 초점을 맞추었다면(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5), 최근에는 

권력의 불균형과 심리적 요인이 강조되고 있다. 학교 내에 발생하는 것으로 

아직 방어 능력이 미숙한 아동에 대해 심리적인 불안으로 확인되었다(김진한 

외3, 2018: 19).

   최근 학교폭력은 점차 흉포화 및 조직화하는 양상을 띠고 있다(이병환, 김

경선, 2020: 13). 실무적 차원에서 교육부(2025a)는 이러한 진화하는 학교폭

력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그 유형을 언어폭력, 집단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

버 폭력, 성폭력, 강요, 스토킹, 금품갈취의 8대 분야로 세분화하여 조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언어적 매체를 통한 모욕 및 위협 행

위이며, 집단따돌림은 다수에 의한 의도적이고 관계적인 배제 행위이다. 신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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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력은 물리적 유형력의 행사, 성폭력은 성적 자기 결정권을 침해하는 일체의 

행위를 의미한다. 또한 강요와 금품갈취는 타인의 의사에 반하여 행동을 강제

하거나 재산상 이익을 갈취하는 행위이며, 스토킹은 원치 않는 접근을 통해 

심리적 불안을 유발하는 행위로 규정된다. 본 연구에서도 사안 처리의 실제성

을 반영하여 학교폭력의 범주를 이 8가지 영역으로 나누어 고찰하고자 한다.

   이 중에서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사이버 폭력의 급증이다. 물리적 접촉을 

전제로 하는 전통적 폭력과 달리, 사이버 폭력은 디지털 매체의 접근성을 바

탕으로 시공간의 제약을 초월하여 발생한다(이병환, 김경선, 2020: 17). 일상

화가 된 인터넷과 스마트폰의 영향으로 학생들은 사이버 채팅을 사용하여 교

묘하게 학생을 괴롭히는 사이버불링(cyber bullying)이라는 신종 학교폭력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김진한 외, 2018: 35). 가해 행위의 은밀성과 피해 

기록의 영속성이라는 고유한 특징으로 인해 피해 규모가 기하급수적으로 확

산하는 양상을 띤다(한국인터넷진흥원, 2013).

   결과적으로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피해를 넘어 관계적, 디지털 영역으

로 복잡하게 다변화됨에 따라, 사안 조사과정에서 실체적 진실을 규명해야 하

는 일선 교원들의 업무부담과 전문성 한계가 임계치에 도달하고 있다. 이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에 대한 학생 및 학부모의 불신으로 이어지며, 기존의 교

사 중심 사후 대응 체계가 구조적 한계에 봉착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갈수

록 고도화되는 사안을 객관적으로 조사하고 처리하기 위해서는 독립적인 조

사역량을 갖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확립이 행정적·정책적으로 절실

히 요구된다.

 2.1.2 학교폭력 현황

   교육부는 전국 17개 시도교육청과 공동으로 학교폭력 실태조사를 실시하

여 그 결과를 연도별로 발표하고 있다. 학교폭력 피해 응답률은 2019년 

1.6%에서 2025년 2.5%로 지속해서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코로나

19로 인해 2020년 일시적으로 감소하였으나 2022년 이후 다시 증가세를 보

이고 있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3.6%에서 5.0%로 가장 큰 폭의 증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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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였으며, 중학교는 0.8%에서 2.1%, 고등학교는 0.4%에서 0.7%로 전 학교

급에 걸쳐 증가하였다. 가해 응답률 역시 2019년 0.6%에서 2025년 1.1%로 

증가하였으나, 피해 응답률(2.5%)과 가해 응답률(1.1%) 간의 차이는 가해 행

동에 대한 학생들의 인식 부족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표 2-1] 참조).

[표 2-1] 연도별 학교폭력 피해·가해 응답률(%)

구분 19년 20년 21년 22년 23년 24년 25년

피해(전체) 1.6 0.9 1.1 1.7 1.9 2.1 2.5

피해(초등학교) 3.6 1.8 2.5 3.8 3.9 4.2 5.0

피해(중학교) 0.8 0.5 0.4 0.9 1.3 1.6 2.1

피해(고등학교) 0.4 0.24 0.18 0.3 0.4 0.5 0.7

가해(전체) 0.6 0.3 0.4 0.6 1.0 1.0 1.1

가해(초등학교) 1.4 0.7 0.9 1.3 2.2 2.1 2.4

가해(중학교) 0.3 0.2 0.2 0.3 0.6 0.7 0.9

가해(고등학교) 0.1 0.1 0.04 0.05 0.08 0.1 0.1

  

 ※ 자료 : 교육부(2025b)

   학교폭력 피해유형별 비중을 살펴보면, 2025년 언어폭력이 39.0%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으며, 집단따돌림 16.4%, 신체 폭력 14.6%, 사이버 폭

력 7.8% 순으로 나타났다. 전년 대비 언어폭력은 0.4%P, 신체 폭력은 0.9%P 

감소한 반면, 집단따돌림은 0.9%P, 사이버 폭력은 0.4%P 증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형태에서 심리적·디지털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준다([표 2-2] 참조).

 [표 2-2] 연도별 피해유형별 비중(%)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강요 스토킹
금품
갈취



- 9 -

 ※ 자료 : 교육부(2025b)

   학교급별 피해 유형을 살펴보면, 언어폭력은 초등학교 38.4%, 중학교 

39.7%, 고등학교 41.5%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다. 집

단따돌림과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증가하는 반면, 신체 폭력

과 강요, 금품갈취는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학

교폭력의 양상이 물리적 형태에서 심리적·디지털적 형태로 변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며, 디지털화 사회현상과 기기 활용 증가가 청소년기에 미치는 영향을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표 2-3] 참조).

[표 2-3] 학교급별 피해유형별 비율(%)

 ※ 자료 : 교육부(2025b)

   학교폭력 가해 이유로는 '장난이나 특별한 이유 없이'가 32.2%로 가장 높

았으며, '상대방이 먼저 괴롭혀서'가 27.5%로 뒤를 이었다. 전체 약 60%가량

이 두 항목에 집중된다는 점은 학교폭력 행위에 대한 인식 부족과 학생들 간 

25년 39.0 16.4 14.6 7.8 6.0 5.8 5.3 5.1

24년 39.4 15.5 15.5 7.4 5.9 5.7 5.3 5.4

23년 37.1 15.1 17.3 6.9 5.2 7.8 5.5 5.1

22년 41.8 13.3 14.6 9.6 4.3 5.3 5.7 5.4

구분
언어
폭력

집단
따돌림

신체 
폭력

사이버 
폭력

성폭력 강요 스토킹
금품
갈취

초등학교 38.4 14.9 16.3 6.5 5.5 6.5 6.5 5.3

중학교 39.7 18.6 12.7 9.6 6.4 4.8 3.3 4.9

고등학교 41.5 19.0 9.9 10.8 7.3 4.3 3.3 4.0

전체 39.0 16.4 14.6 7.8 6.0 5.8 5.3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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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적 갈등의 악순환을 시사하며 교육적 개입의 필요성을 나타낸다. 학교폭

력 목격 응답률은 전체 6.1%로 나타났으며, 초등학교 10.2%, 중학교 6.1%, 

고등학교 2.2%로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급격히 감소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상

황에 관련되지 않으려는 심리적 불안감과 학교생활의 개인화로 인한 목격 기

회 감소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목격 후 행동으로는 '피해 학생을 위로하

고 도와주었다'가 34.6%로 가장 높았으나,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가 30.7%로 

나타났으며 학교급이 높아질수록 수동적 자세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교육

적 개입의 필요성을 보여준다([표 2-4] 참조).

[표 2-4] 학교급별 목격 응답률 및 목격 후 행동(%)

 ※ 자료 : 교육부(2025b)

 2.1.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개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교육감 또는 교육장이 위촉하여 학교폭력 사안의 

초기 사실관계 조사를 전담하는 외부 전문가를 의미한다(교육부 2025a). 이 

제도는 기존에 담당 교사가 수행하던 사안 조사 업무를 퇴직 교원, 퇴직 경

찰, 청소년 상담전문가 등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에게 이관함으로써, 사안 처

리의 전문성·객관성·공정성을 제고하고 교사는 본연의 교육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적 장치이다(교육부, 2025a).

구분 전체 초 중 고

목격 응답률 6.1 10.2 6.1 2.2

피해 학생 위로·도움 34.6 35.2 33.4 35.9

가해자를 말렸다 17.3 20.7 14.5 11.1

주변 어른에게 신고 16.2 16.4 15.5 16.7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 30.7 26.7 35.3 3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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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제도의 법적 근거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1조의 2에 명시되어 있다. 동

조 제4항은 교육감 및 교육장이 "조사·상담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

문가를 학교폭력 조사·상담자로 위촉하여 활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며, 전담

조사관으로 하여금 현장 조사·문서열람, 관계인 출석·진술·조사 협조 및 자료 

제출 요청 등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를 통해 2024년부터 학

교폭력 사안 조사가 담당 교사 중심에서 외부 전문가 중심으로 전환되는 제

도적 기반이 마련되었다.

   전담조사관의 자격요건은 ① 교원으로 재직하며 학교폭력 또는 생활지도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② 경찰로 재직하며 학교폭력·선도 업무 또는 조

사·수사 업무 경력이 2년 이상인 자, ③ 청소년 선도·보호·상담 활동을 2년 이

상 담당한 자, ④ 그 밖에 학교폭력 예방 및 청소년 보호에 대한 지식과 경험

이 풍부하다고 교육장이 인정하는 자로 규정된다. 임기는 1년이며, 교육감 또

는 교육장은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교육부, 2025a).

   전담조사관의 주요 역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신고된 학교폭력 사안에 대

한 피·가해 학생 면담 및 사실관계 조사를 실시한다. 이 과정에서 현장 조사 

및 문서열람, 피·가해 관련 학생·목격 학생·관련 교사·보호자 등에 대한 출석·

진술 요청, 관련 자료 제출 요청 등을 수행할 수 있다. 둘째, 조사 결과를 바

탕으로 학교폭력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전담 기구 및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 보고한다. 셋째, 사례 회의에 참석하여 조사 결과를 설명하고 학교전

담경찰관(SPO) 등 관계 기관과 정보를 공유한다. 넷째, 관련 학생 및 보호자

에게 관계 회복 프로그램을 안내할 수 있다(교육부, 이화여자대학교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2025: 38). 이 제도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교사의 업무

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전문성을 강화한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다만, 법 

제11조의2 제4항 및 가이드북에서 명시하듯이 전담조사관의 업무는 학교폭력

예방법에 근거한 '교육적 절차'로서 사법적 기능이 아니며, 학교폭력 여부를 

최종 판단하거나 조치 수준을 결정하는 권한은 없다. 최종 결정은 전담 기구 

및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이루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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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4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현황 

  

   2024년도부터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각 시도교육청이 위촉

하여 개별 학교의 사안에 투입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교원의 과중한 학교폭

력 업무부담을 줄이고 사안 처리 절차의 공정성과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교육감이 조사·상담 관련 전문가를 활용해 사안 조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

거가 마련되었다(교육부, 2024a). 본 제도의 인력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청

소년 상담전문가, 기타 전문가 등으로 이루어지며, 이들은 기존 교원이 수행

하던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학생 및 학부모 면담을 담당하게 된다. 

   2024년 3월 29일 기준으로 [표 2-5]에서 보듯 전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으로 위촉된 인원은 총 1,880명이며, 이중 퇴직 경찰 704명(37.4%)으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였다. 이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에 있어 수사 전문성을 우

선시하는 방향으로 인력이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어 퇴직 교원은 445명

(23.7%)으로, 교육 현장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군으로서 학생·학부모와의 

소통 및 담당 교사와의 협력을 원활히 하기 위한 인력 구성으로 이해할 수 

있다. 청소년 상담전문가는 427명(22.7%)으로, 신체적·정신적 발달 과정에 있

는 학생에 대한 심리적 접근을 강화하기 위한 목적으로 위촉된 것으로 확인

되었다. 이처럼 세 분야의 전문가를 복합적으로 위촉한 것은 학교폭력 문제에 

대해 경찰의 수사력, 교원 교육 전문성, 상담가의 심리적 전문성을 통합적으

로 활용하려는 시도로 평가된다. 

[표 2-5] 시도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위촉 상황(단위: 명)

시도 총합 청소년 전문가 퇴직 경찰 퇴직 교원 기타

서울 178 0 (0.0%) 70 (39.3%) 59 (33.1%) 49 (27.5%)

경기 488 131 (26.8%) 198 (40.6%) 115 (23.6%) 44 (9.0%)

인천 62 0 (0.0%) 37 (59.7%) 7 (11.3%) 18 (29.0%)

부산 97 0 (0.0%) 49 (50.5%) 20 (20.6%) 28 (28.9%)

대구 91 48 (52.7%) 23 (25.3%) 20 (22.0%) 0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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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윤근혁(2024a)

  

   그러나 전담조사관이 위촉직 신분으로 운영되고 있어 고용의 안정성 문제

가 제기된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주요 쟁점은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을 목적으

로 도입하였지만, 업무 경감의 효과를 체감할 수 없고, 오히려 부수적인 업무

가 증가했다는 점이다(이충민, 김대권, 2024:189). 한편, 전담조사관 권한과 

지위에 대한 법적 근거가 미비하여 제도의 실효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이충민, 김대권, 2024:194). 아울러 인력 구성이 교원·경찰 출신에 편중

되어 심리·법률 등 다양한 전문성 확보가 과제로 남아 있다.

   

 2.1.5 학교폭력 사안 처리 절차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책임교사와 피해·가해 관련 학생의 보호자 

간 갈등과 민원으로 인한 업무부담을 호소하고 있다(서진경 외, 2020). 이러

한 구조적 문제를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은 담당 교사의 

광주 50 29 (58.0%) 10 (20.0%) 11 (22.0%) 0 (0.0%)

대전 25 4 (16.0%) 12 (48.0%) 8 (32.0%) 1 (4.0%)

울산 45 0 (0.0%) 18 (40.0%) 8 (17.8%) 19 (42.2%)

세종 22 5 (22.7%) 4 (18.2%) 5 (22.7%) 8 (36.4%)

강원 119 64 (53.8%) 23 (19.3%) 16 (13.4%) 16 (13.4%)

충북 74 12 (16.2%) 28 (37.8%) 20 (27.0%) 14 (18.9%)

충남 85 36 (42.4%) 38 (44.7%) 11 (12.9%) 0 (0.0%)

전북 104 19 (18.3%) 47 (45.2%) 38 (36.5%) 0 (0.0%)

전남 108 51 (47.2%) 34 (31.5%) 23 (21.3%) 0 (0.0%)

경북 155 0 (0.0%) 61 (39.4%) 46 (29.7%) 48 (31.0%)

경남 160 28 (17.5%) 44 (27.5%) 29 (18.1%) 59 (36.9%)

제주 17 0 (0.0%) 8 (47.1%) 9 (52.9%) 0 (0.0%)

총합 1,880 427 (22.7%) 704 (37.4%) 445 (23.7%) 304 (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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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확보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한다. 

   학교폭력 사안이 신고·접수되면 학교 책임교사는 신고접수 대장에 이를 기

록하고 피해·가해 관련 학생의 상태를 확인하며, 최초 학생확인서를 접수하고 

접수보고서를 작성하여 학교장에게 보고한다. 교육지원청은 사안 접수내용을 

바탕으로 조사의 긴급성, 다문화·장애 여부, 학생의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판

단하여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와 전담조사관 배정 여부를 결정한다. 교육지원

청은 사안에 관련된 학생 수에 따라 전담조사관 1명 또는 2명 이상 배정한

다. 

   배정된 전담조사관은 학교 방문 일정을 조율하여 학교를 방문하고, 피해·

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보호자 요청 시)를 면담한다. 면담 과정에서 추가 

사안을 정리하고, 필요시 목격자(학생, 담임교사 등)를 면담하며, CCTV 영

상·SNS 메시지 등 증거 자료를 검토한다. 또한 의사, 변호사, 특수 교육 상담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의 의견을 청취한 후 사안 조사보고서를 작성하여 학

교 전담 기구1) 및 교육지원청 안에 설치된 학교폭력 제로 센터2)에 제출한다.

   제출된 보고서를 토대로 학교 전담 기구 심의를 거쳐 학교 자체 해결 여

부를 결정한다. 학교장이 자체 해결하기 위해서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2

에 따라 다음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 ① 2주 이상의 신체적·

정신적 치료를 요구하는 진단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② 재산상 피해가 없

는 경우 또는 약속이 있는 경우, ③ 학교폭력이 지속적이지 않은 경우, ④ 학

교폭력에 대한 신고, 진술, 자료제공 등에 대한 보복행위(정보통신망을 이용

한 행위를 포함한다)가 아닌 경우이다. 네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피해 

관련 학생이나 보호자의 동의가 있으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며 교육지

원청에 결과를 보고한다.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거나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하지 

않으면 교육지원청으로 사안이 이관되어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이하 

1) 학교 전담기구란 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에 근거하여 설치되는 기구로, 학교폭력 사안의 피해·가해 사
실 여부를 확인하고 학교장의 자체해결 부의 여부를 심의하며, 실태조사 및 예방 프로그램 운영, 학
교장과 심의위원회에 대한 활동 결과 보고 등을 담당한다. 교감·전문상담교사·보건교사·책임교사·학부
모(전체 구성원의 3분의 1 이상) 등으로 구성된다(학교폭력예방법 제14조 제3항·제4항·제5항).

2) 학교폭력 제로 센터는 학교폭력 사안 처리부터 학생지원, 관계 회복, 법률서비스까지 통합적으로 제
공하는 원스톱(One-stop) 지원 시스템으로 교육지원청 단위에 설치·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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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의위원회) 심의 및 조치가 이루어진다.

[표 2-6] 학교폭력 사안 조사 절차 및 전담조사관 배정&조사 절차

 

※ 자료 : 교육부(2025a:9)

학교

→
조
사
관 
배
정
요
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학교폭력 접수 및 

초기 사실확인

분석 및 조사관 
배정

조사관 사안 조사

◇ 접수 /초기 대응

- 신고접수 대장기록

- 피해·가해 학생 상태 확인

- 최초 학생확인서 작성 후 

접수

- 접수보고서 작성

- 학교장 보고

- 보호자 및 해당 학교 통보

◇ 분리 / 긴급조치

   (필요시)

- 피해·가해 학생 분리

- 피해 학생 긴급조치

- 가해 학생 긴급조치

◇ 교육(지원)청 보고 

   사안 접수보고서

- 신고 개요

- 피·가해 학생 상태

- 분리 및 긴급조치 여부

- 조사관 배정요청 여부

◇ 접수내용 분석
- 조사의 긴급성
- 다문화 장애 여부
- 관련 학교
- 학생의 연령 등

◇ 조사관 배정
- 학교 방문일 확인
- 배정 적합성 검토

(저학년, 성별 등)
- 배정 인원 (1명 

또는 2명 이상)

◇ 학교 방문
- 관련 학생 및 학

부모 면담
- 추가 학생 작성확

인서 접수
- 목격자 면담 (학

생, 담임교사 등)
- 증거 자료 인수

◇ 전문가 의견 청취  
   (필요시)
- 의사, 변호사, 특

수 교육 상담전문
가 등

◇ 보고서 작성
 (사안 조사보고서)
- 사안 개요, 경위

◇ 조사 결과 보고
- 전담 기구, 제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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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0년 3월 학교폭력예방법 개정 이전에는 각 학교 단위에 학교폭력 대

책자치위원회가 설치되어 학교폭력 사안을 심의·의결하였으나, 개정 이후 심

의위원회가 교육지원청 단위로 이관되었다. 이는 학교 내부 구성원으로 인한 

공정성 논란을 해소하고, 이해관계가 없는 외부 위원 중심의 객관적 심의를 

보장하기 위한 조치였다. 심의위원회는 학교폭력 예방법 제12조에 따라 교육

지원청에 설치된 법정 심의기구로서, 학교폭력의 예방 및 대책, 피해 학생의 

보호, 가해 학생에 대한 교육, 선도 및 징계,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 간의 분

쟁조정 등을 심의한다. 또한 심의위원회 구성은 학교폭력 예방법 제13조에 

따라 10명 이상 5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전체 위원의 3분의 1 이상

을 해당 교육청 관할 구역 내 학교에 소속된 학생의 학부모로 위촉하여야 한

다. 또한 아동, 청소년 보호 전문가 또는 전문의 등으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심의위원회는 사안 처리의 효율성과 전문적 심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학

교폭력 예방법 시행령 14조의2에 따라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의

는 심의·의결된 사항은 심의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된 것으로 간주한다. 심의위

원회는 학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원칙적으로 21일 이내에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7일 이내에서 연장할 수 있고,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에게 진술권과 방

어권을 보장한다. 

   이처럼 학교폭력 사안 처리 과정에서 2024년 도입된 전담조사관은 조사와 

면담을 통한 역할을 하게 되고 심의위원회는 심의와 의결을 하는 역할로 확

인되었다. 

 2.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전후 사안 처리 절차 비교

   전담조사관 도입 이전에는 학교폭력 사안이 발생하면 학교 내 전담 기구

가 사안 조사 전반을 담당하였으며, 담당 교사가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적으로 수행하였다. 조사 완료 후 전담 기구와 학교장이 자체 해결 요건 충

족 여부 및 피해 학생 측이 동의를 확인하여, 요건 충족 시 학교장 자체 해결

로 종결하고, 미충족 시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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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청하는 구조였다. 

   「2023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 결과발표」에 따르면, 2022년도 학교폭

력 대책심의위원회 요청 건수 약 6만 2천 건 중 59.4%에 해당하는 약3만 7

천 건이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었다(교육부, 2023a). 학교급별로는 초등

학교 70.3%, 중학교 50.1%, 고등학교 42.5% 순으로 자체 해결 비율이 높게 

나타났다. 

[표 2-7]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 비교(%)

 

 ※ 자료 : 교육부(2023a)

   초등학교의 자체 해결 비율이 높은 것은 학생 간 관계 미숙으로 인해 학

교 내 교육적 처리를 우선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중학교의 경

우 신체적 성숙에 비해 정서적 성숙이 미흡하여 신체 폭력 및 갈등 표출이 

증가하는 특성이 반영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학교급별 특수성을 고려

할 때,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용 방식 역시 학교급에 맞는 맞춤형 전문화가 필

요하다. 

   2024년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인 전담조사관이 사안 조사

를 전담함으로써 절차가 더 체계화되었다. 전담조사관이 작성한 보고서를 바

탕으로 학교 전담 기구에서 자체 해결 여부를 심의한다. 자체 해결 요건을 충

족하고 피해 학생 측이 동의한 경우 학교장 자체 해결로 종결되며, 요건 미충

족 또는 미동의 시에는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로 사안이 이관된다. 

학급별 심의위원회 심의 학교장 자체 해결
학교장 자체 해결 

비율

초등학교 8,029건(29.7%) 19,005건 (70.3%) 70.3%

 *중학교 12,015건(49.9%) 12,028건(50.1%) 50.1%

고등학교 5,248건(57.5%) 3,873건(42.5%) 42.5%

기타 108건(80.6%) 26건(19.4%) 19.4%

전체평균 25,292건(40.6%) 37,014건(59.4%) 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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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폭력 제로 센터에서는 사례 회의를 통해 보고서 검토하고 필요시 전

담조사관에게 보완을 요청할 수 있다. 사례 회의 완료 후 학교폭력 제로 센터

장은 해당 학교에 결과를 통보하고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에 심의를 요청

하며, 심의위원회는 피해 학생 보호 조치 및 가해 학생 선도 조치를 심의·의

결하여 학교장에게 통보한다.

[표 2-8]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후 학교폭력 사안 처리 

 ※ 자료 : 교육부(2025a)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이처럼 전담조사관 도입 이전에는 담당 교사가 조사부터 보고서 작성까지 

전 과정을 전담하던 방식에서, 도입 이후에는 외부 전문가의 객관적 조사를 

기반으로 사안 처리의 전문성과 공정성이 강화되는 방식으로 전환되었다. 도

입 전후의 사안 처리 절차를 종합적으로 비교하면 아래 [표 2-9]와 같다.

단계 절차 내용 담당 주체

1단계 학교폭력 발생 및 신고·접수 담당 교사

2단계
신고접수 대장기록, 1차 학생확인서 접수, 접수보고서 
및 학교장 보고

담당 교사

3단계
보호자 통보, 필요시 긴급조치, 교육지원청 사안 접수 
보고

담당 교사

4단계
사안 내용 분석(긴급성·다문화·장애 여부·학생 상태 등), 
전담조사관 배정 결정

교육지원청

*5단계
학교 방문, 피해·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증거 
자료 검토,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제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6단계 전담조사관 보고서 토대로 학교 자체 해결 여부 심의
학교 전담 

기구·학교장

7단계 학교장 자체 해결 종결 및 교육지원청 보고 학교장

8단계 요건 미충족·미동의 →사례 회의 및 보고서 검토
학교폭력
제로 센터

9단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심의 요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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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전후 사안 처리 절차 비교

※ 자료 : 교육부(2025a)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2.1.7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이후의 반응 및 효과

   학교폭력 문제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건 오래되었지만 근본적으로 해결

에 관심을 갖는 건 2023년 10월 6일 대통령과 교사들의 만남에서 시작된다

(장재훈, 2023). 학교폭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문성과 공정성을 확보하는 

전담조사관 제도를 도입하여 학교 현장에서의 교사들은 수업과 생활지도에만 

전념하게 나섰다(김창학, 2024). 이처럼 제도 도입 초기에는 교육계 전반에서 

높은 기대감이 형성되었다. 그러나 기대와 함께 우려의 목소리도 제기되었는

데, 이는 위촉직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부족에 대한 염려에서 비롯된 것이었

다. 

   전담조사관제도가 시행된 이후 2024년 5월 좋은교사운동이 실시한 설문조

사 결과, 제도 운용상의 문제점이 구체적으로 드러났다. 교사들의 61%는 ‘학

교의 부담이 완화되지 않았다’라고 응답했으며, 특히 74.7%는 ‘조사관 방문 

일정 조율, 조사 시 교사 동석 등으로 오히려 업무가 더 늘어났다’라고 답하

였다(좋은교사운동, 2024). 

절차 흐름 전담조사관 도입 전 전담조사관 도입 후

사안 접수 학교(책임교사, 담임교사) 학교(책임교사, 담임교사)

피·가해 관련 학생 및 
보호자 면담, 조사

학교 내 전담 기구
(교감, 책임교사 등)

*교육지원청 소속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학교장 자체 해결 
여부 심의

학교 내 전담 기구
학교 내 전담 기구
(조사관의 조사 결과 토대)

학교장 자체 해결 
불가일 경우 

학교가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학교폭력 제로 센터 사례 
회의 검토 후 교육지원청이 
심의위원회에 심의 요청

심의 조치 결정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교육지원청)

조치 이행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관계 회복 프로그램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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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0] 현장 교사가 제안하는 전담조사관 개선방안

 

 ※ 자료 : 좋은교사운동(2024:12)을 연구자가 재정리

   

    전담조사관 제도의 목표는 교원의 업무부담 경감이었으나, 도입 초기에는 

오히려 반대의 결과가 나타났다.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에 대해 전문가

의 시각으로 학교와 학생·보호자 사이의 중간 매개 역할을 수행해야 하지만, 

실제로는 전담조사관의 일정 조율, 방문 준비, 협력 업무 등이 모두 담당 교

사에게 부과되는 새로운 형태의 업무 증가로 이어졌다. 또한 외부 전문가가 

개입하는 절차가 추가됨으로써 사안 처리 소요 시간이 오히려 늘어나게 되었

으며, 피해·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모두 긴 절차를 기다리는 과정에서 어려

움이 가중되고 관계 회복의 골든타임을 놓치는 상황이 발생하였다(좋은교사운

동, 2024).

   학교는 교육지원청에 사안을 접수한 후 배정된 전담조사관과 방문 일정을 

조율하고, 조사 완료 후 보고서를 접수하기까지의 전 과정이 기존 처리 절차

보다 복잡해졌다. 이러한 절차의 지연은 피해·가해 관련 학생과 보호자 모두

를 지치게 하고, 학교 내 관계 회복을 위한 조정 개입의 적기를 놓치게 되는 

결과로 이어졌다. 제도 시행 초기 업무 분장 및 협력체계의 미비로 인해 학교

는 행정 지원에 어려움을 겪었으며, 전담조사관 역시 조사관으로서의 역할을 

온전히 수행하기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다. 이는 제도 도입 전 충분한 준

비와 현장과의 소통이 부족했음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 

설문 항목 주요 결과 질적 피드백

교원 
업무부담에 
미친 영향

· 부담 완화 안 됨 : 61%
· 오히려 업무증가 : 74.7%

· 조사관·학부모 일정 조율, 교사 동
석 요구 등 신규 행정업무 발생.
· 학부모의 진행 상황문의에 대한 응
대 책임가중

제도 운용의 
가장 큰 
어려움

· 교사 업무 증가 : 74.7%
· 일정 조율 문제 : 70.1%
· 사안 처리 지연 : 35.1%

· 외부 조사관 개입으로 절차가 복잡
해지고 전체 처리 기간이 길어짐.
· 초기 개입의 ‘골든타임’을 놓칠 우
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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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7월까지 전국 교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후에도 담당 교사의 업무와 민원이 충분히 감소하지 않았다는 현

장의 반응이 지속적으로 제기되었다(좋은교사운동, 2024). 이는 제도 도입 전

부터 현직 교사들이 전담조사관 위촉에 우려를 제기했던 문제와도 맥락을 같

이한다. 2024년 전반기에는 예정 인원에 미치지 못하는 전담조사관이 위촉된 

상태에서 제도가 시행되었으며, 전담조사관의 역할 및 처우 개선 등을 지역 

교육감에게 위임한 채 불완전한 형태로 운영된 것이 주요 원인 중 하나로 확

인되었다. 이처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학교폭력 업무 경감을 위해 도

입된 정책임에도 불구하고, 시행 초기 충분한 준비와 체계적인 운영 기반이 

미흡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에 반해 긍정적인 반응도 나타났다. 학교폭력 관련 조사를 진행할 시 학

부모의 민원이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교사들 “트집 잡히고 

비난받던 상황에서 벗어나···마음 편하다”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기도 하였

다(연합뉴스, 2024). 백승아 의원 주최 정책간담회에서는 한 교사는 “조사관

들이 사전에 내용을 파악하고 또 학생에게 확인서 질문리스트를 작성토록 하

고 있다”라고 하며, 전담조사관이 조사할 경우 담당 교사보다 조사내용이 더 

풍부하고 정확하다는 느낌이 든다고 밝혔다. 이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를 유지한다면, 앞으로 학생들이 학교가 아닌 교육지원청으로 직접 신고를 하

고, 학교는 교육지원청의 통보 이후 분리 조치 등 필요한 사후 조치를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라고 전하였다.

   시행 초기에는 우려가 있었으나, 2024년 8월 실시된 만족도 조사에서는 

긍정적인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부·푸른나무재단·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

소가 2024년 8월 28일부터 9월6일까지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만

족도 조사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도입 이후 42.7%가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경감’ 효과가 있었다고 응답하였으며, 24.4%는 ‘사안 처리의 공정

성·객관성 제고’, 20.6%는 ‘사안 조사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를 주요 효과로 

응답하였다(교육부, 2024b).

   충청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1년이 경과한 시점에서 

충청권 교사 51.7%가 학교폭력 관련 업무가 경감되었다고 응답하였으며,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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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학부모 민원 경감에 대해서도 57%가 긍정적인 의견을 제시하였다. 한 초

등교사는 “예전엔 조사도 직접 하고 전담 기구에 보고도 해야 했으며 심지어 

심의위원회에 출석해 증언도 했다”라며 “지난해 지원청에 학교폭력 제로 센

터가 만들어지고 조사관제도가 도입되며 교사의 역할이 확실히 줄었다”라고 

전하였다. 그러나 전담조사관과 학교 간 협력 및 소통 부족은 여전히 해결해

야 할 과제로 남아 있으며, 충청권 교사들은 외부 인력 투입으로 인한 소통의 

한계를 제도의 주요 문제점으로 지적하였다(최윤서, 2025).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 이후 현장에서는 사안 처리의 공정성과 객관성이 

높아지고 학교 현장에서의 업무와 악성 민원 대응 업무가 줄어들어 긍정 인

식이 확인되고 있다. ‘2024년 학교폭력 제로 센터 성과 공유회’를 개최하여 

2024년 8월 28일에서 9월 6일까지의 교원 7,897명을 대상으로 학교폭력 전

담조사관의 효과에 대한 설문조사를 실시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표 2-11]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도입의 효과

구분
책임교사 업무 

및 심리적 
부담경감

사안 처리의 
공정성·객관적 

제고

사안 조사 
과정의 악성 
민원 감소

학교폭력에 
대한 높아진 

경각심

응답 비율 42.7% 24.4% 20.6% 6.3%

※ 자료 : 교육부(2024b). 만족도 조사 결과(2024.8.28.~9.6. 교원 7,897명 

응답, 이화여대 학교폭력 예방연구소)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후 교사들은 학부모의 악성 민원 부담에서 벗어

나 학교폭력 담당 업무에 대한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확인되었다(연합뉴스, 

2024). 한편 전담조사관의 조사가 사안 처리하기 위한 행정적 절차에 불과하

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어, 학교에서 필요한 피해 학생의 교육적 지원과 심

리적 회복을 제공하는 기회가 늦어지고 가해 학생 또한 지도·선도 교육이 미

흡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타나고 있다(박상철, 2025). 이에 따라 전담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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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할 범위와 학교 간 협력체계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

 

 2.1.8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처리 제도 분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교원의 업무 경감과 조사의 공정성 확보를 

목적으로 도입되었으나, 운영 과정에서 다양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처리 제도를 분석하여 우리나

라 제도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도출하고자 한다. 각국이 학교폭력 문제를 어

떠한 관점에서 접근하고 있으며, 누가 사안 조사를 담당하는지 검토하는 것은 

향후 한국 제도의 발전 방향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다. 

  2.1.8.1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를 비교 분석한 결과는 [표 

2-12] 과 같다. 

 [표 2-12]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제도

※ 자료 : 윤근혁(2024b)

 

분류 학교폭력 사안 조사 주체

한국 -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미국 - 명확하지 않음(학교 자원담당관 상주)

캐나다 - 학교장 또는 교육부 등재 인물

영국 - 교장, 교감, 교감보 등 리더급 교원

독일 - 교원(학교 수준 사안), 현직 경찰(신고된 사안)

프랑스 - 중·고등학교는 교원, 초등학교는 교육구별 장학사 등 전일제 임명

덴마크 - 교원

일본 - 교원 또는 설립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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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정책 네트워크가 미국, 캐나다, 영국, 독일, 덴마크, 프랑스, 일본 등 

해외 주요 7개국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제도를 조사한 결과,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이 퇴직 경찰이나 퇴직 교원을 외부 조사 인력으로 활

용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조사 대상국 중 단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

되었다(윤근혁, 2024b). 대부분 국가에서는 학교폭력 사안을 교원이 담당하고 

있으며, 형사사건에 해당하거나 신고된 중대 사안의 경우에만 현직 경찰이 개

입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학교 상황을 충분히 파악하지 못한 외부 인력을 투입하여 학

교폭력을 조사하도록 하고 있다.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공정성과 객관성을 강

조하여 사안 조사 후 보고서를 작성하는 것에 한정되어 있어, 학교가 자체적

으로 갈등을 조정하고 해결하는 교육적 기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 학교 사

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하는 외부인이 개입할 때 교육적 화해나 조정에 부

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현장의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윤근혁, 2024b).

   김상곤 외(2013)는 미국·일본·독일 등 해외 주요국의 학교폭력 대응 방안

에 있어, 국가 책임하에 일관된 정책을 추진하고 예방을 목표로 삼으며, 다양

한 주체가 참여하는 포괄적 서비스 체계를 갖추고 있다는 공통점을 확인하였

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와 관련하여 미국, 일본, 독일 등 해외 주요국은 제3

의 외부 전담조사관이 아닌 학교장 또는 교원을 중심으로 운영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성윤숙, 2024). 

  2.1.8.2  해외 주요 국가의 비교를 통한 시사점 

   대한민국은 2024년부터 도입된 전담조사관이 학교에 파견되어 사안을 조

사하고 보고서를 작성하는 방식을 채택했다. 이는 조사의 객관성과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조치로, 교육청 중심의 외부 개입이라는 점이 가장 큰 특징이다. 

학교와 교사를 사안 처리의 부담에서 벗어나게 하고 외부 기구를 통해 조사

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목적이 강하다.

   미국은 연방 차원의 통일된 학교폭력 조사제도를 운용하지 않으며, 각 주

와 학군의 판단에 따라 다양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 미국의 학교폭력 사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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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절차를 보면, 학교폭력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 관리자 주도로 피해 및 가

해 학생 면담과 서면 조사를 실시하고, 교직원 및 목격자 조사를 병행한다. 

이후 갈등 해결을 위한 교육상담 서비스와 학생 간 중재 프로그램을 제공한

다.

   특징적인 점은 경우에 따라 학생의 부모도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것

이다. 실제로 학교 사이버 폭력으로 피해 학생이 자살한 사건에서 가해 학생

의 어머니가 자녀 비행 방조죄로 체포된 사례도 있다(조현정, 2017). 학교폭

력 사안 조사는 학교 내부 관리자가 법적 책임하에 직접 수행하는 분권화된 

내부 시스템을 특징으로 한다(김성수, 이수정, 2022). 미국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는 학습권 침해를 시민권 침해의 관점에서 접근한다. 다만, 이러한 내부 

조사방식은 이해 충돌 가능성이 존재하며, 조사자의 전문성과 중립성 확보가 

주요 과제로 지적되고 있다(김성수, 이수정, 2022).

   독일은 학교폭력 사안의 심각성에 따라 학교와 사법기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하는 단계별 대응 체계를 운영하고 있다. 일상적인 학교폭력 사안은 해당 

학교 교원이 담당하며, 담당 업무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방식으로 운영

된다(성윤숙, 2024). 다만, 사건이 중대한 경우에는 경찰이 즉시 개입하는 사

법적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이승현 외, 2014). 

   독일은 한국과 같은 전담조사관 제도를 운용하지 않는다. 대신 학교사회복

지사와 다양한 전문가로 구성된 협력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교사, 심리상담

사, 지역 경찰, 문화시설, 청소년 기관 등이 연계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다(김상곤 외, 2013). 독일의 학교폭력 대응 체계는 법적 기준으로 판단하는 

준사법적 기능이 아니라, 학생의 성장 과정에서 발생하는 위기를 관리하기 위

한 심리·사회적 지원을 제공하는 교육 지원 시스템이다. 따라서 처벌보다는 

학생의 건강한 학교생활 지원에 중점을 둔다(임혜진, 2021). 이러한 방식은 

프랑스, 일본, 덴마크 등 주요 선진국에서도 유사하게 적용되고 있다(성윤숙, 

2024).

   영국은 국가의 최소 개입 원칙에 따라 각 학교가 법적 의무에 근거하여 '

괴롭힘 방지 정책(Anti-Bullying Policy)'을 수립하고 자체적으로 사안을 해결

하도록 하고 있다. 학교폭력에 대한 일차적 책임은 교장에게 있으며, 학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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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적으로 마련한 정책에 따라 교직원이 직접 사안을 조사하고 처벌보다는 

관계 회복에 중점에 둔다(박현정, 2021: 105).

   한편 영국은 학교 안전을 위해 학교전담경찰관(School Police Officer) 제

도를 운용해 오고 있다. 2002년 "안전한 학교 협력사업(Safer Schools 

Partnership)"을 도입하여 학교에 전담 경찰관을 배치하기 시작하였으며, 

2021년 683명에서 2023년 979명으로 43% 증가하였다(정은수, 2023). 학교

전담경찰관은 사안 조사가 아닌 예방과 상담을 담당하며, 학생들이 학교나 가

족에게 말하기 어려운 문제를 상담할 수 있는 안전한 존재로 기능한다. 배치 

현황을 보면 절반 이상이 런던 지역 학교에 집중되어 있으며, 특히 저소득층 

및 소수인종 학생 비율이 높은 학교에 우선 배치되고 있다.

   영국의 사례는 다문화 사회로 진입한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영국은 

학교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취약 계층 학생이 밀집한 학교에는 전담 경찰

관을 배치하여 예방적 지원을 강화하고 있다. 한국 또한 지역 간 소득 격차와 

다문화 학생 증가로 학교폭력 양상이 다변화되고 있는 상황에서 취약 계층 

학생 보호를 위한 맞춤형 지원 체계 구축이 필요한 시점이다.

   일본에는 한국의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은 명칭이나 퇴직 경찰, 

퇴직 교원 등을 위촉하여 학교폭력 사안을 조사하도록 하는 제도가 존재하지 

않는다(윤근혁, 2024b). 일본은 학교폭력을 단순히 가해자와 피해자만의 문제

가 아니라 주변의 관중과 방관자를 포함한 학급 전체의 구조적 문제로 파악

한다(정재준, 2012).

   일본의 제도는 한국과 달리 모든 학교폭력 사안에 외부 인력이 개입하지 

않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단순 학교폭력 사안은 교원이 담당하되 담당 교사가 

심적으로 피폐해지지 않도록 업무중복을 금지하는 정책을 운용하고 있으며(윤

근혁, 2024b), 중대 사안에 한해서는 학교와 교육위원회가 변호사·의사 등 사

건 당사자와 이해관계가 없는 제3자 전문가로 구성된 조사위원회를 설치하도

록 하고 있다(청소년 정책분석평가센터, 2013). 이는 사안의 성격에 따른 차

등적 대응 체계를 통해 학교의 교육적 자율성과 외부 전문성을 균형 있게 활

용하는 모델이라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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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3] 해외 주요 국가의 학교폭력 조사제도 비교

※ 자료 : 연구자료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재구성

   해외 주요 국가에서는 한국의 전담조사관 제도와 같이 외부 인력을 활용

하는 방식을 채택한 국가는 한 곳도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점은 한국의 

교육이 교원의 과중한 업무부담과 민원, 교권 침해 등 한국 교육 현장이 문제

에 대응하기 위하여 만들어 낸 제도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해외 사례를 한국이 벤치마킹할 수 없으며 학교폭력의 조사 공정

성·객관성, 교육적 관계 회복, 학교 자율성과 외부 전문성이라는 가치를 한국 

제도에서 어떻게 반영할 것인가를 탐색하여 활용할 것인가에 초점을 맞추는 

것이 바람직하다. 한국만 운영하는 전담조사관 제도인 만큼 국내에서 자체적

으로 축적하고 발전 방안을 체계적으로 탐색하는 연구가 중요함을 말한다. 

2.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관련 선행연구 분석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학술적 연구는 2024년 제도가 도입 이

후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으며, 아직 충분한 연구 축적이 이루어지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그러나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제기되는 다양한 문제점

과 개선 요구가 지속적으로 나타남에 따라, 제도의 발전 방안을 모색하는 연

국가 조사 주체 운영 방식 특징

한국
교육청 

전담조사관
외부 조사관 파견

조사의 객관성·전문성 확보, 
학교 부담경감

미국 학교 관리자
학교 내부 관리자가 법적 
책임하에 직접 조사

분권화된 내부 시스템, 학습
권을 시민권 침해로 접근

독일
학교 교원 + 

사법기관
일상 사안은 학교, 중대 사
안은 경찰 개입

단계별 차등 대응, 교육 지원 
시스템 중심

영국
학교 교장· 

교직원
학교 자체 정책에 따라 내
부 처리

국가 최소 개입 원칙, 관계 
회복 중심

일본
학교 내부 + 

외부 
조사위원회

일반 사안은 학교, 중대 사
안은 외부 전문가 조사위
원회 구성

학교 자율성과 외부 전문성
의 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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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다. 특히 박사학위 논문 수준의 심층 연구는 아직 이

루어지지 않은 상황으로, 본 연구는 이러한 학문적 공백을 채우는데 그 의의

가 있다3). 

   선행연구 분석은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향을 도출하는 데 있어 중요

한 토대가 된다. 제도가 현장에서 실질적으로 작동하는 방식과 그 한계를 파

악하기 위해서는 기존 연구에서 제시된 이론적 근거와 현장 상황을 접하고 

있는 실무 내용을 여러 관점에서 종합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

구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학술논문, 학위논문, 학술지, 연

구보고서, 기사자료 등을 폭넓게 검토하여 제도의 발전 요인을 도출하였다. 

특히 설문조사 및 데이터를 활용한 연구를 중심으로 분석함으로써 현장의 목

소리를 반영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2.1 선행 연구별 주요 요인 고찰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2024년에 도입된 신설 제도로, 관련 선행연

구가 아직 축적되어 있지 않은 초기 단계에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본 연구는 

기존 연구의 단순 반복이 아니라,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현장의 논의 요인

을 체계적으로 탐색하고 향후 제도 안착을 위한 영향요인을 도출한다는 점에

서 학술적 의의를 갖는다. 이에 2024년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지 자료

를 중심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의 주요 내용을 검토하고, 제

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도출하고자 한다.

   성윤숙(2024)의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초기 시행 현황을 전

국적 규모로 진단하고, 교육 주체들의 실질적인 수용성을 분석하여 제도의 정

책적 활성화 방안을 도출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는 17개 시·도 교육청의 

제도 운영실태와 교원 및 전담조사관의 의견을 다각적으로 수렴하는 정책연

구 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전담조사관 도입은 교원의 사안 처리 업무부담을 유

의미하게 경감시킨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특히 외부 전문가가 조사를 전담함

3) 지금까지 다양한 연구가 충분하게 진행되지는 않았으나 일부 기관에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제도의 도
입 전후 관련 중간 평가가 진행되었고, 박사학위로는 관련 논문이 출간된 적은 없으나, 석사학위로 
일부 연구가 이뤄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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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써 기존 학교 자체 조사에서 빈번하게 발생했던 절차적 공정성 시비와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하는 데 긍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제 3자 개입을 통한 객관성 확보가 제도의 현장 수용성을 높이는 주요 기제

임을 보여준다. 

   그러나 정책 운용상의 실무적 한계 또한 명확히 지적되었다.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부족과 현장 수용성의 한계가 제도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주요 위험 

요인임을 규명하였다. 특히 전담조사관이 마주하는 학부모의 악성 민원이나 

법적 분쟁의 위협으로부터 이들을 보호할 수 있는 체계적인 안전망이 부재하

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이 연구는 전담조사관의 역량 강화를 위한 고도화된 

연수 프로그램 구축과 함께, 전담조사관의 신변 보호 및 권한 보장을 위한 정

책적 기제 마련을 최우선 과제로 제시하였다.

   김주한(2024)의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시행 이전 단계에서 제

도 도입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예측하고 개선방안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학교폭력 담당 교사, 학교전담경찰관,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 등 총 20명을 대상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한 2차례의 면담 조

사를 실시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객관성·신뢰성, 전문성·안정성, 신속성·합리성, 교육목적 일

치의 네 가지 범주에서 주요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객관성·신뢰성 측면에서는 

외부 전문가인 전담조사관의 개입이 기존 교사 중심 조사에서 빈번히 제기되

었던 공정성 시비와 학부모 불신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작용할 것으로 평

가되었다. 그러나 동시에 학교 내 CCTV가 설치되지 않은 공간에서 목격자 

진술 확보가 어려워질 수 있고, 전담조사관제도 시행 이후 참고인 학생들의 

진술 거부 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전문성·안정성 측면

에서는 퇴직경찰관과 퇴직 교원이 아동·청소년 조사에 특화된 전문가가 아니

라는 점에서 학생 대상 조사역량의 한계가 지적되었으며, 1년 단위 위촉직이

라는 고용 불안정 구조와 사안 건수 기반의 수당 체계가 우수 인력 유입을 

저해할 것이라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신속성·합리성 측면에서는 사례 회의 절

차 추가로 인한 사안 처리 기간 증가와 이에 따른 가해·피해 학생의 심리적 

부담 가중이 우려되었다. 교육목적 일치 측면에서는 사법 우선주의적 조사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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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이 학교폭력예방법의 본래 목적인 피해 학생 보호, 가해 학생 선도, 관계 

회복과 충돌할 수 있음을 지적되었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구체적인 보완 대책에 대한 의

견이 수렴되었다. 조사의 객관성 확보를 위해 조사실 내 CCTV 설치 및 강력 

사안의 경우 전담조사관 2인 이상 입회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초

등학교 저학년의 경우 보호자 동석 조사제도 마련과 교육학 전공 또는 아동

심리 교육을 이수한 전담조사관의 별도 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도출되었

다. 전담조사관의 처우와 관련하여서는 사안 건수 기반 수당에서 월정액 최저

임금 수준의 보수 체계로 전환이 필요하며, 공정한 조사 수행을 위해 전담조

사관에게 특별사법경찰관의 직위를 부여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또한 

경미한 사안의 경우 학교장 자체 종결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조사과정

에서 가해 학생의 반성과 화해 의지에 관한 상담 자료를 작성하여 심의위원

회에 함께 제출하는 방안도 제안되었다. 제도 도입 초기 단계에서 예측된 공

정성 확보의 어려움, 목격 학생 진술 확보의 한계, 전담조사관의 신분 불안정

과 처우 문제, 사법 우선주의와 교육목적 간의 충돌 등을 확인하였다.

   박영경(2025)의 연구는 합의적 질적 연구 방법론을 활용하여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 담당 교사들이 겪는 실질적인 경험과 체감 변화를 심층적으로 

탐구하였다. 인천 지역 중·고등학교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해 온 교사 6명

을 대상으로 심층 면담을 실시하였으며, 총 3개 영역, 7개 범주, 23개 하위범

주가 도출되었다. 

   긍정적 측면에서 교사들은 사안 조사 결과 보고서 작성 등 반복적인 서류 

업무를 전담조사관이 담당함으로써 업무부담이 경감되었다고 평가하였으며, 

예방교육과 추후지도 등 본연의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음을 긍정적

으로 인식하였다. 또한 전담조사관의 개입으로 학부모 민원 대응 부담이 완화

되고, 보호자의 조사 참여가 활발해지는 효과도 확인되었다.

   반면, 부정적 측면에서는 조사 일정 조율, 공간확보, 관련 서류 전달 등 

부수적인 행정 처리 업무가 여전히 교사에게 집중되는 문제가 지적되었다. 또

한 목격 학생 진술 확보의 어려움, 전담조사관의 역량 및 전문성 부족, 조사 

기간 지연, 교사 동석 여부에 대한 논란, 학교 내 조사 공간 부족 등이 현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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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어려움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입 초기 체계적인 지침 및 준비과정이 미흡

했다는 우려도 제기되었다.

   개선방안으로는 조사 관련 업무 전반을 전담조사관이 일임하여 처리하는 

방식의 정착, 교내 상주 인력으로서의 전담조사관 배치,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및 처우 개선, 법적 보호 장치 마련, 학교 밖 조사 공간(거점센터 등) 

확보,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향상 및 역량 강화를 위한 지속적인 연수가 필요

하다는 의견이 공통으로 제시되었다.

   김석건, 강동욱(2025)의 연구는 전담조사관으로 활동한 현장 경험을 바탕

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용실태를 법학적 관점에서 분석하고, 제도의 신뢰

성과 지속 가능성을 담보하기 위한 구체적인 법·제도적 입법 개선방안을 제시

하는 데 주력하였다. 이 연구는 학교폭력예방법 및 관련 시행령에 대한 법령

분석과 현장 사례 검토를 중심으로 한 법학적 연구방법론을 채택하였다. 

   전담조사관 제도의 실효성을 저해하는 원인으로 네 가지 문제가 도출되었

다. 첫째, 권한·책임 범위의 불명확성이다. 학교폭력예방법 제11조의 2에서 전

담조사관의 권한을 규정하고 있으나, 개별 사안에 권한 행사의 범위와 기준이 

불명확하여 조사 착수 지연과 문서 처리 중복이 반복되고 있음을 지적하였다. 

둘째, 절차의 복잡성과 행정 중복 문제이다. 단계별 보고서 입력항목이 일치

하지 않아 실무상 혼란이 발생하며, 전담조사관이 평균 14일을 문서 작성에

만 소요하는 등 행정부담이 과중한 실태를 규명하였다. 셋째, 전문성 편중 문

제이다. 전담조사관의 구성이 퇴직 경찰과 퇴직 교원 중심으로 편중되어 심

리·법률·디지털포렌식 등 필수 전문 영역에서의 역량 확보가 구조적으로 어려

움을 분석하였다. 넷째, 처우 불균형 문제이다. 교육지원청별 수당과 위촉 기

간의 편차가 커서 이직률이 높고, 고용 안정성이 보장되지 않아 전문성 축적

이 어렵다는 점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문제 진단을 토대로 네 가지 개선방안

을 제시하였다. 첫째, 학교폭력예방법 시행령에 전담조사관의 권한 범위와 절

차를 구체적으로 명문화하고, 협조 거부 시 제재 근거를 마련할 것을 제안하

였다. 둘째, 통합 전산 관리 포털과 AI 기반 디지털 증거 분석 도구를 도입하

여 접수에서 보고에 이르는 전 과정을 자동화·가속화 할 것을 주장하였다. 셋

째, 분야별 자격요건을 법령에 명문화하고 연간 40시간 이상의 의무 연수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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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도화하여 전문성을 상향 평준화할 것을 촉구하였다. 넷째, 전국단위의 통일

된 처우 기준을 마련하고 성과 기반 재위촉 체계를 도입하는 한편, 법적 신분 

보장 또는 공무직 전환 등을 검토할 것을 제언하였다. 

   윤혜원 외(2025)의 연구는 다양한 이해관계자들의 경험과 의견에 근거하

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과 개선방안을 종합적으로 분

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 학교폭력 담당 교육 전문직 

및 학교 관리자, 학교폭력 책임교사 등 네 개 그룹, 총 14명을 대상으로 포커

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였으며, 수정 근거 이론 접근법을 활용하여 질

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의 저해 요인은 위촉, 배정, 사안 

처리의 세 범주에서 총 7가지로 도출되었다. 첫째, 적정 규모의 전담조사관 

인력 수급 미흡이 지적되었다. 전담조사관 수가 부족할 경우 사안 처리 지연

을, 반대로 과도하게 많을 경우 전담조사관 전문성 향상의 기회 부족을 초래

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위촉 제도에 의한 고용의 불안정성 문제가 제

기되었다. 1년 단위 위촉 기간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고 중도 탈락을 유발하

며,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불명확성으로 인해 실질적 권한 행사와 악성 민

원 대응에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었다. 셋째, 수당 체계의 불합리성 문제가 확

인되었다. 사안의 경중과 조사 난이도를 반영하지 않은 일원화된 수당 기준, 

지역별 수당 편차, 명세서 미제공 등이 조사관의 동기 저하와 우수 인력 유입

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넷째, 조사관 배정 방식의 이분법적 딜레

마가 도출되었다. 조사관들은 형평성 확보를 위해 순차적 배정을 선호한 반

면, 학교 및 교육청 측은 사안 특성에 맞는 맞춤형 배정을 선호하여 두 방식 

간 구조적 갈등이 존재하였다. 다섯째,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의 비투명성이 

지적되었다. 배정 기준이 명시되지 않아 전담조사관과 학교 모두 배정의 공정

성에 의문을 갖게 되고, 배정된 조사관에 대한 신뢰 형성이 어려운 것으로 나

타났다. 여섯째, 전담조사관 역량 향상에 실질적 도움이 되지 않은 연수 문제

가 확인되었다. 단기 집중 연수 이후 추가 연수가 부재하거나, 전담조사관의 

다양한 배경을 반영하지 못한 획일적 연수로 인해 현장 적용 역량 향상에 한

계가 있었다. 일곱째, 전담조사관 매뉴얼의 현장 미보급 문제가 도출되었다. 

국가 차원의 매뉴얼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학교 현장에 실질적으로 보급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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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아 조사 기한, 교사 동석 여부, 역할 분장 등 세부 실무 절차에서 혼란

이 지속되고 있었다. 이러한 저해 요인에 대응하는 개선방안으로 전담조사관 

인력 규모의 적정화, 고용의 안정성 보장, 수당 체계의 합리화를, 배정 측면에

서 전담조사관 배정 시스템 확립과 전담 학교의 최소화를, 사안 처리 측면에

서 전담조사관 역량 강화 연수의 내실화 확대, 전담조사관 매뉴얼의 체계적 

정비 및 현장 보급을 제안하였다. 

   이지영, 김형빈(2025)의 연구는 상담심리 전문가이자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으로 활동한 연구자의 경험으로 자문화기술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역할 갈

등의 회복적 실천과 구체적 양상의 가능성을 탐색하고, 성찰 일지, 조사 기록, 

비공식 면담 메모, 정책 문서를 바탕으로 분석하였다. 현장에서 제도의 한계

를 경험하고 회복적 실천으로 지속적인 제도화의 방향을 모색하였다.

   전담조사관은 사실 확인을 넘어 정서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관계를 조율하

는 상담자적 역할을 동시에 수행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피해 학생 면담에서는 

진술 확보와 정서적 공감 사이의 균형 유지가 요구되었으며, 공감적 접근이 

진술의 진정성과 정보의 정확성을 높이는 데 실질적으로 기여하였다. 가해 학

생 면담에서는 책임 추궁보다 방어기제 이면의 감정을 이해하는 접근이 요구

되었고, 이는 가해 학생 스스로 자기 행동의 정서적 영향을 인식하게 하는 회

복적 정의의 실천 과정으로 해석되었다. 보호자 면담에서는 수용·방어·회피 등 

상반된 보호자의 정서 반응이 학생의 심리적 안정과 회복 가능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쳤으며, 전담조사관은 중립적 조사자를 넘어 정서적 조율자로 기능

해야 했다. 한편, 제도와 현장 간의 구조적 괴리도 명확하게 드러났다. 전담조

사관 매뉴얼은 존재하지만 학생을 둘러싼 살아 있는 정서와 관계의 역동을 

담아내지 못하며, 표준화된 보고서 작성 기한과 절차적 요구는 정서 중심의 

접근과 충돌하였다. 또한 위촉직이라는 고용 불안정 구조는 감정노동의 부담

을 조사관 개인이 고스란히 감당하게 만들어진 정서적 소진의 위험을 높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에 제도적 개선 방향으로 네 가지를 제안하였다. 첫째, 

전담조사관이 갈등 해소를 위한 정서적 실천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제

도적 유연성과 시간적 여유를 보장해야 한다. 둘째, 정서 조절 능력·갈등 중

재력·관계 해석력 등 회복적 역량을 체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슈퍼비전과 동



- 34 -

료 지지체계를 제도화해야 한다. 셋째, 감정노동 보호를 위한 조직 문화 개선

과 정기적 역량 점검 체계가 필요하다. 넷째, 사건 종결 중심에서 관계 회복 

중심으로 패러다임을 전환하여 회복 대화·재통합 프로그램 등 사후 개입을 제

도에 내재화해야 한다. 

   현정원, 한유경(2025)의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운영 현황을 

파악하고, 전담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전국 13개 시도교육청 학교폭력 사안 처리 업무담당자(장학사, 주무관)

를 대상으로 포커스 그룹 인터뷰(FGI)를 실시하고, 주제 분석(thematic 

analysis) 방법을 적용하여 분석하였다.

   제도 운영 측면에서는 긍정적 성과와 구조적 한계가 동시에 확인되었다. 

학교 현장의 만족도는 높고 교원의 업무부담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민원 

응대 감소에 따른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이 경감되었고, 교사들이 교육활동에 

보다 집중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었으며, 사안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성

이 확보된 것으로 평가되었다. 각 시도교육청의 만족도 조사 결과, 보통 이상 

응답이 80~95%에 달하였으며,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 악성 민원 감소, 

교사의 교육적 업무 집중도 향상이 공통적인 성과로 보고되었다. 도입 초기에

는 전담조사관 방문 요청 및 일정 조율의 어려움, 보고서 미비로 인한 조사 

보완 요청 등 현장 지연 문제가 있었으나, 역량 강화 연수와 시도교육청의 협

력체계 구축을 통해 점차 해소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반면, 구조적 한

계로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용에 따른 신규 행정 수요 발생으로 시도교육청 

업무담당자의 업무량이 2배 이상 증가하였음에도 인력 충원은 이루어지지 않

아, 담당자들의 업무 과중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었다. 또한 전담조사관 출

신 배경에 따른 역량 차이 문제도 현장의 주요 불만 요인으로 지적되었으며, 

역할 명료화 문제도 제기되었다. 

  전담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역량은 지식, 실천, 태도의 세 영역으로 도출되었

다. 지식 역량으로는 학교폭력 관련 법령과 사안 처리 절차에 대한 체계적 이

해, 학생 발달 단계와 학교 문화에 대한 이해, 딥페이크·사이버 폭력 등 신유

형 학교폭력에 대한 조사역량이 필수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실천 역량으로는 

객관적 사실 확인 능력, 사안 조사 보고서 작성 능력, 학생·학부모와의 공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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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의사소통 능력, 디지털 활용 능력이 중요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특히 업무

담당자들은 퇴직 경찰 출신은 보고서 작성에 강점이 있는 반면 학생과의 의

사소통에서 취조식 접근 문제가, 퇴직 교원 출신은 소통에 강점이 있으나 보

고서 작성에 한계가, 상담사 출신은 공감 형성에 강점이 있으나 지나친 공감

으로 객관성 확보에 어려움이 있음을 지적하여 유형별 전문가 채용 및 위촉 

심사 기준 개선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태도 역량으로는 중립적이고 공정한 

조사 자세, 교육적 관점 유지, 공감 능력, 자기 관리 및 지속적 자기 계발 의

지가 강조되었다. 이에 개선방안은 첫째, 전담조사관 수 충원과 함께 실무 중

심의 연수 프로그램 확대 및 체계화, 둘째, 전담조사관의 역할과 책임교사의 

역할 경계를 명확히 규정하는 제도적 기준 마련, 셋째, 전담조사관의 고용 형

태 개선, 수당 인상, 법적 권한 부여 등 처우 개선, 넷째, 제도의 안정적 유지 

및 확대가 제시되었다.

   이상의 선행연구를 종합해 보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사안 조사의 

공정성·객관성 확보와 교사의 업무부담 경감이라는 측면에서 일정한 기대효과

를 갖고 있으며, 현장 만족도 조사에서도 긍정적인 성과가 보고되고 있다. 그

러나 제도 시행 초기 단계에서 전담조사관의 신분 불안정과 불합리한 처우 

체계, 역할 정체성 혼란, 학교 책임교사와의 업무 경계 불명확성, 조사 일정 

조율·공간 확보 등 부수적 행정업무의 교사 집중, 출신 배경에 따른 역량 편

차와 연수 체계의 미흡함 등의 문제가 반복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이상의 선

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들을 공통된 성격에 따라 분류한 결과, 공

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

위 보장의 4개 항목으로 체계화할 수 있었다. 각 선행연구별 주요 요인과 해

당 항목의 연결 현황은 [표 2-14]와 같으며, 이를 토대로 2.3절에서 4개 항

목 32개 초기 요인을 구체화하여 도출하였다.

     

[표 2-14] 선행연구 별 주요 요인 및 항목 분류 현황

관련 발전 
내용

연구자
(연도)

연구 제목 주요 요인

공정성·수용 성 윤 숙 학교폭력 전담 - 업무부담 경감, 절차적 공정성, 객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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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직무역
량 · 전 문 성 , 
안정성·지위 
보장

(2024)
조사관 제도 활
성화 방안연구

성 확보, 전문성, 신뢰도, 지속적인 
연수 와 교육 필요, 사안 처리 일원
화, 법적 분쟁 위협, 전담조사관 권한 
보장, 매뉴얼 보급, 처우 개선

공정성·수용
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
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
성 및 지위 
보장

김주한
(2024)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
입에 관한 연
구·현장 근무자 
인터뷰를 중심
으로

- 객관성·신뢰성·공정성, 목격자 진술 
확보, 조사 공간 및 환경 확보, 특화
된 전문가, 1년 단위 위촉직, 전담조
사관 역량 한계, 신속성·합리성, 배정 
및 사안 처리 기간 단축, 분야별 전
문가 필요, 보수 체계와 처우 개선, 
경미한 사안 학교장 자체 종결, 화해·
중재 권한 부여

공정성·수용
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
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
성 및 지위 
보장

박영경
(2025)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도
입 이후 학교폭
력 담당 교사의 
경험 연구 : 합
의적 질적 연구

- 전문성과 공정성, 체계적인 지침 미
흡, 조사과정의 중복, 조사 일정 조
율, 전담조사관의 역량 및 전문성 부
족, 교내 조사 공간확보, 조사 관련 
업무 전담조사관이 일임하여 처리, 
교내 상주 인력 필요, 법적 지위 보
장, 조사 거점센터 구축. 전문성 역량 
강화

공정성·수용
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김석건, 
강 동 욱
(2025)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의 
법·제도적 개선
방안

- 법적 권한·책임 명확화, 디지털 증거 
분석 역량, 절차 복잡성 및 행정 중
복, 자격요건 강화 및 전문성 향상, 
처우 기준 통일 및 고용 안정성 확
보, 피해 학생 보호 기능 강화

공정성·수용
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
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
성 및 지위 
보장

윤 혜 원 
외
(2025)

FGI를 활용한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 운
영의 저해 요인
과 개선방안 분
석

- 맞춤형 학교 배정,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 투명성 확보, 인력 수급 인원 
적정화, 매뉴얼 정비, 배정 시스템 확
립, 맞춤형 연수 확대, 역량 강화 연
수 내실화, 맞춤형 전문가 배정, 고용 
불안정성, 법적 지위 모호, 수당 체계 
합리화, 고용 안정성 및 위촉 기간 
연장

공정성·수용
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이지영, 
김 형 빈
(2025)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의 경험
에 관한 자문화
기술지 : 상담
자-조사관 역
할 갈등 중심으
로

- 중립성·공감 충돌, 절차적 공정성 유
지, 사실 확인, 신뢰 기반 면담, 보호
자·교사와의 관계 조율, 회복적 역량 
제도화 필요, 제도와 현장 괴리 인식, 
정서적 민감성, 감정 조율, 슈퍼비전 
필요, 역할모호성과 제도적 정체성 
혼란, 위촉 불안정 구조, 지속할 수 
있는 역량 강화 체계 필요

공정성·수용 현정원, 학교폭력 전담 - 사안 조사 공정성·객관성·신뢰성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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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2.2.2 선행연구의 시사점과 본 연구의 방향

   이상의 선행연구들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책임교사의 업무에 미

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문제점을 분석하고 발전 방안을 제시해 왔다. 해외 주

요 국가에는 전담조사관 같은 제도가 존재하지 않아 비교 연구가 어렵고, 국

내에서도 제도 시행 기간이 2년 정도로 충분한 연구 축적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그럼에도 전담조사관 제도는 시행 이후 현장의 만족도가 점차 높아지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유지·발전되어야 할 제도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와의 차별성을 두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교육청 담당자·책임교사 세 집단을 동시에 분

석 대상으로 설정하여, 델파이 기법을 통해 각 집단의 인식과 우선순위를 비

교한다. 이를 통해 제도 운영의 주요 이해관계자 간 인식 차이를 체계적으로 

규명하고자 한다. 

   둘째, 본 연구는 2024년 이후 발표된 학위논문과 학술자료를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발전 요인들을 4개 항목으로 체계화하고, 델파이 기법을 통해 각 요

인의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도출한다. 이를 통해 정책 추진의 우선순위 설정에 

근거를 제공하고자 한다. 

   셋째, 본 연구는 행정학적 이론의 연계성은 다음과 같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는 충분한 현장 협의 없이 도입된 제도가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확보하

지 못하는 과정을 설명하는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공정성 이론과 연결되며, 

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
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
성 및 지위 
보장

한유경
(2025)

조사관제도 운
영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역
량에 대한 시도
교육청 업무담
당자 인식분석

보,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민원 감
소, 시도교육청 행정업무 증가, 전담
조사관 역량 차이 문제, 학교폭력 법
령·절차 지식, 학생·학교 문화 이해, 
의사소통·공감 역량, 보고서 작성 역
량, 디지털 활용 능력, 중립적·공정한 
태도, 출신별 역량 차이, 연수 확대 
필요, 역할 명료화 필요, 고용 형태·
처우 개선 필요, 수당 인상 및 법적 
권한 부여, 딥페이크·사이버 폭력 대
응 역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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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부담 및 범위는 역할 경계의 불명확으로 인해 일선 현장의 행위자들이 

겪는 혼란을 설명하는 일선관료제 및 역할갈등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 또

한 직무역량 및 전문성은 과거 경력이 현장 역량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는 역량 이론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법적 신분 불명확과 위촉직 구조가 

역할모호성과 인력 이탈로 이어지는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모호성 및 제도적 

지속가능성 개념과 각각 연결된다. 이를 통해 행정학적 분야에서 학교폭력 전

담조사관 제도에 관한 이론 기반 연구의 토대를 마련하고자 한다.

   넷째, 본 연구는 2024년 도입된 신설 제도를 대상으로 한 초기 연구로서, 

향후 제도 안착과 발전을 위한 정책적 논의의 출발점을 제공하고자 한다.

 2.2.3 발전 방안 도출의 이론적 근거

   이 절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델파이 

분석 결과의 이론적 토대를 마련하고자 관련 이론을 고찰한다.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네 가지 주요 항목인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각각에 대응하는 이론적 틀을 검토하

고, 이를 전담조사관 제도의 구조적 문제와 발전 요인을 분석하는 학술적 근

거로 활용한다.

  

  2.2.3.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정책 수용성(Policy Acceptance)이란 정부나 권위 있는 행정기관이 결정하

고 집행하는 특정 정책에 대하여, 정책 대상자 및 관련 이해관계자가 심리적

으로 동의하고 행동으로 지지하며 자발적으로 순응하는 정도를 의미한다(정정

길 외, 2024). 다원화된 현대 사회에서는 대상자의 내면화된 동의와 능동적 

참여가 수반되지 않으면 정책의 본래 목표 달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수용

성 확보는 정책 성공을 결정짓는 변수로 다루어지고 있다. 

   Davis(1989)가 제안한 기술 수용 모델(TAM, Technology Acceptance 

Model)은 대상자가 새로운 제도를 받아들이는 인지적 메커니즘을 설명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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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론적 틀로, 수용 여부를 결정하는 두 가지 변수로 인지된 유용성(Perceived 

Usefulness)과 인지된 용이성(Perceived Ease of Use)을 제시한다. 또한 

Tyler(1990)의 절차적 공정성(Procedural Justice) 모형에 따르면, 정책 대상자

가 의견을 표출할 기회를 보장받고 절차가 투명하다고 느낄 때 수용성은 극

대화된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담조사

관 제도의 현장 수용도는 공정성 확보, 객관성 담보, 조사 신뢰도, 학교 현장 

안정화, 의사소통 강화,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 투명성 확보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사안 처리 절차가 

투명하지 않거나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가 낮을 경우 학생·학부모의 제도 수

용성이 저하되어 제도에 대한 저항으로 이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

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관한 발

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2.2.3.2 업무부담 및 범위

   업무부담이란 수업 외적인 각종 행정적 잡무에 대한 부담으로, 본연의 교

육활동에 전념할 수 없게 만드는 요인을 의미한다(이지혜, 이인회, 2010). 업

무는 교육 본연의 업무와 각종 행정적 잡무로 구분되는데, 과중한 업무부담은 

전문성을 훼손하며 결국 학교 교육의 질을 저하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지혜, 이인회(2010)의 연구에 의하면, 업무부담은 직무만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이는 순차적으로 조직몰입 약화, 전문성 저하, 학교 교육 성과 

저하로 이어지는 구조적 연쇄 관계를 형성한다. 반면 업무부담이 줄어들면 직

무만족이 높아지고, 이는 자연스럽게 조직에 대한 정서적 몰입으로 이어져 결

국 전문성 신장과 학교 교육 성과 향상으로 연결됨을 확인하였다. 따라서 직

무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업무부담을 경감시켜야 하며, 이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도적 차원에서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업무 범위의 명확한 설정은 제도의 실효성을 담보하는 과제이다. 최

종윤 외(2012)는 외부 전문인력이 투입되는 전담조사관제도에서 업무 범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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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확하게 설정되지 않을 경우 역할 혼선과 법적 분쟁이 발생할 수 있으며, 제

도의 도입 취지를 제대로 살리기 위해서는 업무 범위를 명확히 규정하고 이

를 벗어나는 행태는 강도 높게 규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강조하였다. 특히 

외부 위촉 전문인력의 업무 범위는 각종 사고·피해의 원인과 책임조사, 증거 

확보, 소재 불명자 소재 파악 등의 영역에서 구체적으로 설정되어야 하며, 업

무 범위가 지나치게 축소될 경우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질 수 있음을 지적하

였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담조사

관 제도의 업무부담 및 범위는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사 교육활동 조성, 

행정업무 이관, 역할 중복 해소, 교사 동석 여부 기준 마련,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전담조사관의 인력 적정 수급의 형태로 구체

화한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되었음에도 교사의 동석 요구나 역할 중복이 

지속된다면 업무부담이 경감되지 않아 직무만족 저하와 전문성 훼손으로 이

어질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업무부담 및 범위 조정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2.2.3.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특수한 직무를 수행하는 전문인력의 역량(Competency)은 제도의 실질적 

성과를 결정짓는 변수로 다루어진다. 역량이란 특정 직무에서 우수한 성과를 

창출하는 개인의 내재적 특성을 의미하며(McClelland, 1973), 단순한 학력이

나 자격증이 아닌 실제 직무 현장에서 발현되는 행동적 특성으로 정의된다. 

교육 현장에서의 직무역량에 관한 연구는 꾸준히 진행되어 왔다. 정제영 외

(2014)는 역량으로 실제 문제해결력, 관계 형성 능력, 의사소통 능력, 공동 

작업 능력, 갈등 관리 능력을 제시하였다. 특히 이 연구는 신임 인력이 현장

에 투입되더라도 직무역량이 자동으로 갖추어지지 않으며, 현직교육 강화와 

체계적 지원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퇴직 교원·

퇴직 경찰·청소년 전문가 등 다양한 배경의 외부 전문가로 구성된 전담조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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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과거의 직업 경력이 학교 현장이라는 교육적 맥락에서의 전문성으로 자동 

전환되지 않는다. 학교폭력 사안 조사는 단순한 수사나 행정 처리가 아니라 

피·가해 학생들과의 면담, 학부모와의 소통, 갈등 중재 등 고도의 복합적 역

량이 요구되는 특수한 직무이다. 따라서 전담조사관에게 요구되는 직무역량은 

전문성 향상,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사이버 폭력·성폭력 등 유형별 조

사역량, 지속적 보수 교육, 상담 및 소통 역량, 체계적 지침과 연수의 형태로 

구체화 된다. 본 연구는 이러한 이론적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의 직무역

량 및 전문성 향상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2.2.3.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Rizzo, House & Lirtzman(1970)에 따르면, 역할 갈등(Role Conflict)은 조

직 내에서 개인에게 부여된 둘 이상의 역할 기대가 상충할 때 발생하는 심리

적 긴장 상태를 의미하며, 역할모호성(Role Ambiguity)은 자신의 직무와 관

련된 권한과 책임, 성과 평가 기준에 대한 명확한 정보가 부재한 상태에서 겪

는 불확실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역할모호성은 목표 모호성, 과업 모호성, 책

임·권한의 모호성 등 다차원적인 형태로 발현되며(Miles & Perreault, 1976), 

두 개념 모두 조직 구성원의 직무만족과 성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이러한 관점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전담조사

관 제도의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법적 신분 보장, 보수 체계 처우 개선, 법

적 분쟁 보호, 근무 형태 개선, 화해·중재 권한 부여, 통일된 매뉴얼, 제도 유

지·확대, 슈퍼비전·동료 지지체계의 형태로 구체화한다. 전담조사관은 불분명

한 법적 지위로 인한 역할모호성과 학교·교육청 사이의 중간자적 위치로 인한 

역할 갈등을 동시에 경험할 수 있으며, 이는 제도 운영의 구조적 갈등 요인으

로 작용할 수 있다(Rizzo, et al., 1970). Lipsky(1980)는 일선 관료가 명확한 

지침 없이 재량에 의존할수록 역할모호성과 갈등이 심화하며, 예측 가능한 통

일된 업무 지침의 마련이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관한 발전 요인을 도출

하는 분석 틀로 활용한다. 



- 42 -

   이상의 이론적 논의와 선행연구 검토를 종합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

도의 발전 요인은 다음 4개 항목으로 도출할 수 있다.

[표 2-15] 4개 항목별 이론적 근거

 ※ 자료 : 이론적 논의를 토대로 연구자가 구성

2.3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주요 영향요인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검토한 선행연구들을 종합적으로 분석하여 다음

과 같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인을 도출하였

다. 각 연구에서 반복적으로 제기된 쟁점들을 공통된 성격에 따라 4개의 주요 

항목과 32개의 세부 요인으로 구분하었다. 이렇게 도출된 발전 요인은 본 연

구의 델파이 조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되며, 전문가 집단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 방안의 타당성과 우선순위를 검증하는 근거로 기능한다.

[표 2-16]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발전 방향을 위한 요인 종합

 항목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1-1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학교폭력 사안 성윤숙(2024), 김주한

항목 이론적 근거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Davis(1989) 기술수용모델(TAM), Tyler(1990) 절차적 공정
성 이론 – 제도 수용을 위한 공정성·신뢰 확보필요.

업무부담 및 범위
이지혜·이인회(2010) 업무부담 이론 – 업무부담 경감이 직무 
만족·전문성 향상으로 연결.

직무 역량 및 전
문성

McClelland(1973) 역량 이론 – 경력보다 현장 중심 역량 
기반 접근 필요.

안정성 및 지위 
보장

Rizzo et al.(1970) 역할 갈등·모호성, Lipsky(1980) 일선 관
료제 – 불명확한 법적 지위가 역할 갈등 심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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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2. 업무부담 및 범위

처리는 공정성이 확보되어야 함.
(2024), 현정원, 한유경
(2025)

1-2
전담조사관의 사안 조사과정에서 객관성이 
담보되어야 함.

성윤숙(2024), 현정원, 한
유경(2025)

1-3
전담조사관의 조사 결과에 대한 학교 현장
의 신뢰도가 높아져야 함.

성윤숙(2024), 현정원, 한
유경(2025)

1-4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학교 현장이 안정
화되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1-5
전담조사관과 학교 구성원 간 의사소통 체
계가 구축되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윤
혜원 외(2025)

1-6
학교 내 전담조사관의 조사를 위한 적절한 
공간이 확보되어야 함.

박영경(2025)

1-7
학교 외부에 전문 조사 공간(거점센터 등)이 
마련되어야 함.

박영경(2025)

1-8
전담조사관 배정 절차가 투명하게 공개되어
야 함.

윤혜원 외(2025)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2-1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책임교사의 업무부
담이 경감되어야 함.

성윤숙(2024), 박영경
(2025), 현정원, 한유경
(2025)

2-2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교사가 교육활동에 
집중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어야 함.

성윤숙(2024), 박영경
(2025)

2-3
조사 관련 부수적 행정업무(일정 조율 등)는 
전담조사관에게 이관되어야 함.

박영경(2025), 윤혜원 외
(2025)

2-4
전담조사관 제도를 통해 조사과정에서의 역
할 중복이 해소되어야 함.

박영경(2025), 윤혜원 외
(2025)

2-5
전담조사관 면담 시 교사 동석 여부에 관한 
명확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2-6 전담조사관은 사안 접수 초기 단계부터 투 윤혜원 외(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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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입되어야 함.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를 위한 제도적 지원이 
마련되어야 함.

김주한(2024)

2-8
전담조사관 인력이 적정 규모로 수급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3-1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사안 조사에 필요한 
전문성을 갖추어야 함.

성윤숙(2024), 현정원, 한
유경(2025)

3-2
전담조사관은 학교 현장의 다양한 사안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3-3
전담조사관은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특수 
유형에 대한 조사역량을 갖추어야 함.

김석건, 강동욱(2025), 현
정원, 한유경(2025)

3-4
전담조사관의역량 유지를 위해 지속적인 보
수 교육이 실시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김석건, 
강동욱(2025)

3-5
전담조사관은 상담 및 의사소통 역량을 갖
춰야 함.

이지영, 김형빈(2025), 현
정원, 한유경(2025)

3-6
전담조사관을 위한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윤혜원 외(2025), 김석건, 
강동욱(2025)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가 개선되어
야 함.

윤혜원 외(2025)

3-8
사안 유형별로 전문성을 갖춘 전담조사관이 
채용되어야 함.

김주한(2024), 김석건, 강
동욱(2025)

순번 요인 근거 선행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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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료 : 선행연구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이상과 같이 선행연구 분석을 통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전담조사관 제도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법적 지위 보장의 4개 항목과 32개 

세부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도출된 요인들은 단일 연구에서 개별적으로 제기

된 것이 아니라, 복수의 선행연구에서 반복적으로 확인된 쟁점들을 공통된 성

격에 따라 체계화한 것으로, 제도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이론적 근거로서의 

타당성을 갖는다. 이를 토대로 3장에서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델파이 

조사를 위한 최종 설문 문항을 확정하고, 전문가 집단의 합의 과정을 통해 제

도 발전 방안의 우선순위와 타당성을 검증하고자 한다.

4-1
전담조사관의 권한과 책임이 법령에 명확히 
규정되어야 함.

김석건, 강동욱(2025), 이
지영, 김형빈(2025)

4-2
전담조사관의 보수 체계 및 처우가 개선되
어야 함.

김주한(2024), 윤혜원 외
(2025), 김석건, 강동욱
(2025)

4-3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분쟁 보호 장치가 
마련되어야 함.

성윤숙(2024), 박영경
(2025)

4-4
전담조사관의 근무 형태(위촉 기간, 고용 안
정성 등)가 개선되어야 함.

김주한(2024), 윤혜원 외
(2025), 이지영, 김형빈
(2025)

4-5
경미한 사안에 대해 전담조사관에게 화해·중
재 권한이 부여되어야 함.

김주한(2024)

4-6
전국적으로 통일된 업무 매뉴얼이 마련되어
야 함.

윤혜원 외(2025), 이지영, 
김형빈(2025), 김석건, 강
동욱(2025)

4-7
전담조사관 제도는 지속적으로 유지·확대되
어야 함.

현정원, 한유경(2025)

4-8
전담조사관을 위한 정기적 슈퍼비전 및 동
료 지지체계가 구축되어야 함.

이지영, 김형빈(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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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연구설계

3.1 연구 절차 개요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연구를 위해 크게 2단계

로 구분하여 진행되었다. 1단계에서는 문헌 연구를 수행하였다. 학교폭력 전

담조사관 제도와 관련된 선행연구를 분석하여 발전 방안의 주요 요인을 탐색

하고, 이를 바탕으로 델파이 조사를 위한 측정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개발

된 측정도구는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쳐 타당성과 신뢰성을 확보하였다. 2

단계에서는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 30명을 대상으로 3차에 걸친 델파이 조

사를 수행하여, 제도의 발전 방안에 대한 전문가 합의를 도출하였다. 본 연구

의 전체 진행 절차는 [그림 3-1]과 같다.

 [그림 3-1] 연구 절차 

※ 자료 : 연구 절차 구성을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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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1.1 측정도구 초안 개발 단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을 도출하기 위해 선행연구 고찰을 

바탕으로 측정도구 초안을 개발하였다. 측정도구 개발을 위해서는 해당 제도

의 대상과 운영 맥락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이에 학교폭력 전담조

사관 제도의 개념과 문제점을 정리하고, 제도 도입 이후 실시된 만족도 조사 

결과 및 관련 기사, 학술연구 자료, 기관 연구보고서 및 학위논문 등을 포괄

적으로 분석하였다. 이를 통해 제도 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32개의 초기 요인

을 도출하고, 4개 항목으로 구분하였다.

   도출된 측정도구의 내용타당도와 현장 적합성을 검증하기 위해 사전 전문

가 협의체(TF)를 구성하였다. TF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

교폭력 책임교사 중 본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각 1명씩 총 3명으로 구

성하였다. TF의 교차 검토를 통해 요인의 중복성을 제거하고, 현장 적합성을 

높이기 위해 요인을 수정·보완하여 최종 4개 항목, 29개 요인으로 확정하였

다.

 [표 3-1] 초기 요인 검토 및 델파이 조사 문항 확정 현황

 ※ 전문가 TF검토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삭제 요인 삭제 사유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전담조사관 
배정(1-8)

전담조사관 배정은 교육청 담당자의 고
유 행정 업무 영역에 해당하므로 제외

7개

업무부담 및 
범위

인력 적정 
규모(2-8)

1년 단위 위촉직 신분 구조상 적정 인
력 규모를 제도적으로 확정하기 어려워 
제외.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없음. 8개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슈퍼비전· 
동료지지 
체계(4-8)

1년 단위 위촉직으로 별도 수당 없이 
정기적 슈퍼비전 운영이 현실적으로 불
가하여 제외.

7개

합계 3개 삭제 2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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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존 선행연구들이 교사, 교육청 담당자, 전담조사관 등 특정 집단을 개별

적으로 다루었던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과 교육청 담당자 그리고 

학교 책임교사 세 집단의 관점을 동시에 반영한 통합적 측정도구를 구성하였

다.

 3.1.2 측정도구 타당화 단계

   측정도구 초안의 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델파이 기법을 연구 방법으로 

채택하였다.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의 주관적 의견을 체계적으로 수렴하고, 복

잡한 정책적 문제에 대한 합의를 도출하는 데 적합한 연구 방법이다(Dalkey, 

1969).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도입된 지 얼마 되지 않아 관련 학술자

료와 선행연구가 충분하지 않은 상황이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련 분야의 

학술자료와 함께, 현장에서 실무를 담당하는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하여 결과

를 도출하는 방식으로 델파이 기법을 활용하였다(이춘식, 2014).

   본 연구에서는 불필요한 시간 소모를 줄이고 논의의 초점을 명확히 하기 

위해 수정된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일반적인 델파이 기법에서는 1차 설

문을 개방형 질문으로 시작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 분석과 전문가 검

토를 거쳐 구성된 구조화된 설문지를 바탕으로 1차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러

한 방식은 설문 참여자의 시간과 노력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정진

철 외, 2021).

   델파이 조사에서 전문가를 대상으로 순차적으로 설문을 실시하는 각 단계

를 ‘라운드(round)’라고 한다(Dalkey, 1969). 본 연구는 전문가들의 충분한 

논의와 합의를 도출하기 위해 총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였다.

   1차 조사에서는 측정도구 초안에 대한 중요도 평가 및 추가 의견을 수렴

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1차 조사 결과를 전문가들과 공유하고, 각 항목에 대

한 평균, 표준편차,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제시하여 의견을 재수렴하였다. 

3차 조사에서는 이전 라운드의 결과를 바탕으로 최종 수렴도와 합의도를 산

출하여, 타당도가 확보되지 않거나 전문가 간 의견이 수렴되지 않은 항목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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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각하고 최종 발전 방안 요인을 확정하였다.

3.2 조사 방법 

  

 3.2.1 전문가 집단 구성

   본 제도는 2024년 도입 이후 아직 충분한 운영 데이터가 축적되지 않았으

며, 복합적 정책 영역에 해당한다. 이처럼 근거가 부족하고 이해관계가 얽힌 

정책 사안의 경우, 현장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들의 판단을 체계적으로 수렴하

는 것이 효과적인 연구 전략이 될 수 있다. 델파이 기법은 이러한 상황에서 

개별 전문가의 주관적 식견을 익명성과 반복적 피드백 구조를 통해 집단적 

합의로 전환시키는 방법론으로서, 본 연구의 목적에 부합한다(노승용, 

2006:53-62). 특히 한 장소에 모이기 힘든 전문가들을 동시에 참여시킬 수 

있고, 익명성이 보장되어 자유로운 의견 제시가 가능하다는 점에서 본 연구에 

적합하다. 

   전문가 패널의 적정 규모에 대해서는 연구자마다 견해가 다르다. 전문가 

수가 많을수록 집단 판단의 신뢰도가 높아진다는 주장이 있으나(Dalkey et 

al., 1970), 15명 수준이면 결과의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이성웅, 1987).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논의를 고려하여 최소 10

인 이상의 전문가를 구성하되, 시각의 편향을 방지하기 위해 다양한 직군의 

전문가를 포함하였다.

   전문가 패널 선정에 있어서 목적 표집 방식을 활용하였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에 대한 깊이 있는 이해와 현장 경험을 갖춘 전문가를 선별하였

으며, 제도의 문제의식과 발전 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역량을 중

요한 선정 기준으로 삼았다. 본 연구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관련 서적과 

기사, 학술자료를 사전에 제공하였고, 유선 통화를 통해 연구의 의도와 진행 

과정을 설명하였다. 

   본 델파이 조사의 신뢰성과 타당성을 확보하기 위해, 전문가 패널은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와 직접적으로 관련된 세 개 집단으로 구성하였다. 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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째,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현재까지 시·도 교육청에 위촉되어 활동 중이며 

총 60건 이상의 사안 조사 경험을 보유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명을 선정

하였다. 선정된 전담조사관은 전직 경찰, 교원, 청소년 상담사, 화해·중재 전

문가 등 다양한 전문 배경을 보유하고 있으며, 2024년 제도 시행 이후 실제 

사안 조사에 직접 참여한 경험을 갖추고 있다. 둘째, 2024년 제도 도입 이후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한 교육청 장학사 및 주무관 10명을 구성하였다. 교육

청 담당자는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업무를 담당하며 전담조사관 제

도의 행정적 운영과 관리를 직접 담당하고 있는 장학사 및 주무관으로,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실무 지식을 보유하고 있다. 셋째, 학교 현장에서 학교폭력 

업무를 담당하는 책임교사 10명을 포함하였다. 책임교사는 2024년 이후 학교

폭력 전담조사관과 직접 협력하며 학교 현장에서 사안 처리 과정을 경험한 

교원으로, 제도의 현장 적용 실태를 가장 직접적으로 파악하고 있는 집단이

다. 이는 제도의 운영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다양한 행위 주체들의 관점이 균

형 있게 반영되도록 하기 위함이다. 총 30명으로 구성된 전문가 패널의 세부 

구성은 [표 3-2]과 같다.

 [표 3-2] 각 전문가 집단 구성 현황

 ※ 자료 : 델파이 조사 자료를 기초로 연구자가 작성

전문가 집단 인원 전문 경력 선정 기준
소속 
지역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0명

전직 
경찰·교원·청소년 
상담사·화해중재 

전문가

2024~2025년 총 60건 
이상의 학교폭력 사안 

조사 경험 보유자

K지역 
교육청

교육청 
학교폭력 
담당자 

10명
학교폭력 담당 
장학사·주무관

2024년 이후 학교폭력 
대책심의위원회 간사 
업무를 담당한 장학사 

및 담당 주무관

K지역 
교육청

책임교사 10명
현직 학교폭력 

책임교사

2024년 이후 학교폭력 
전담조사관과 

사안처리를 경험한 현직 
책임교사

K지역 
교육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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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문가 패널의 지역별 분포를 살펴보면, 전체 30명이 K지역 교육청 소속

으로 구성되었다. 이는 K지역 교육청이 전담조사관 제도를 비교적 활발히 운

영하고 있어 관련 경험을 보유한 전문가 접근성이 높았기 때문이다. 다만 특

정 지역에 편중된 패널 구성은 연구 결과의 전국적 일반화에 한계로 작용할 

수 있으며, 이 점은 본 연구의 한계로 명시하였다.

   이러한 패널 구성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의 실무 경험, 교육청 관리자의 

제도 운영관점, 학교 책임교사의 현장 관점을 통합적으로 반영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 기존 연구가 주로 학교폭력 책임교사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제도의 주체인 전담조사관을 포함하여 다각적 관점에서 발전 

방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본 제도는 2024년에 도입되어 시행된 지 1년 반 

정도 경과한 상황임을 고려하여, 현 제도에 직접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패널을 구성하였다.

   

 3.2.2 전문가 분석 및 측정 문항 선정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측정 문항은 전문가의 의견과 논의를 통해 타당도를 

검증하였다.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전문가 패널 중 

3명을 선정하여, 선행연구에서 중복되는 문항은 제거하고 중요도가 낮은 문항

도 삭제하였다. 선행연구에서 다루어진 요인 중 본 연구의 목적인 발전 방안 

도출과 관련성이 낮은 요인은 전문가 협의를 통해 제외하였다. 

   기존 연구가 주로 관리자 관점에서 수행된 것과 달리, 본 연구는 제도를 

현장에서 직접 경험하는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등 다양

한 주체의 관점을 반영하여, 각 집단 간 이해관계가 중첩되는 부분을 중심으

로 설문 문항을 수정 및 보완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선행연구에서 도출된 32개 세부 요인은 전문가 3인의 

검토를 거쳤다. 내용의 중복 제거와 현장 적합성 검토를 기준으로 전담조사관 

배정(1-8), 인력 적정 규모(2-8), 슈퍼비전·동료 지지체계(4-8) 3개 요인을 

제외하였으며, 나머지 요인의 문항 표현은 원안을 유지하여 최종 4개 항목, 

29개 세부 요인으로 확정하였다. 확정된 측정도구의 세부 구성은 [표 3-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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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다. 

 [표 3-3] 측정도구 안

 ※ 자료 : 델파이 조사지 구성을 위해 연구자가 작성

순번 영역 세부 측정 문항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1 공정성 확보

2 객관성 담보

3 조사 신뢰도

4 학교 현장 안정화

5 의사소통 강화

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7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2
업무부담 및 

범위

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 교사 교육활동 조성

3 행정업무 이관

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5 교사 동석 여부

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1 전문성 향상

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4 지속적인 보수 교육

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1 법적 신분 보장

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3 법적 분쟁 보호

4 근무 형태 개선

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부여

6 통일된 매뉴얼

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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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2.2.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에 영향을 미

치는 요인으로, 학교 현장이 전담조사관을 사안 조사의 적임자로 수용하고 신

뢰하는지를 측정하기 위해 구성되었다. 구체적으로는 사안 조사과정에서의 공

정성 확보 및 객관성 담보 여부, 조사 결과에 대한 신뢰도, 제도 도입 이후 

학교 현장의 안정화 정도, 전담조사관과 학교 구성원 간의 의사소통 수준, 학

교 내 조사 공간확보 및 외부 전문가 조사 공간 마련의 필요성 등 7개 요인

으로 구성하였다. 

   

  3.2.2.2 업무부담 및 범위

   업무부담 및 범위는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에서 실질적인 역할 분담과 업

무 효율성을 측정하기 위한 항목이다. 선행연구에서는 전담조사관의 업무 범

위가 주로 객관적 사실확인에 국한된 것으로 기술되어 있으나, 이는 현장에서 

체감하는 현실과 괴리가 있다. 학교폭력 사안은 시간이 경과할 수록 당사자의 

진술이 변질되거나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재구성되는 경향이 있어, 사안 

발생 초기에 전담조사관이 신속하게 투입되어 객관적 사실관계를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책임교사의 업무부담 경감 및 교사

의 교육활동 보장 여부, 행정업무의 전담조사관 이관 가능성, 조사과정에서의 

역할 중복 해소, 교사 동석 여부의 적절성,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필요성, 

목격 학생 진술 확보를 위한 지원 체계 마련 등 7개 요인을 설문 문항에 포

함하였다. 

  

  3.2.2.3 직무역량 및 전문성

   ‘직무역량 및 전문성’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된 본질적 취지

와 직결되는 항목이다. 본 제도는 사안 조사에 전문성을 갖춘 외부 인력을 투

입함으로써 학교 담당 교사의 업무부담을 경감하고 조사의 질을 높이기 위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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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계되었다. 따라서 전담조사관이 실질적인 전문성과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검증하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판단하는 기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관리자 

관점에서 평가되어 온 전문성·역량 수준을 넘어, 현장에서 직접 업무를 수행

하는 전담조사관 스스로 체감하는 역량 수준을 확인하고, 향후 역량 강화 방

향을 도출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교육학·청소년 심리·법률 등 다

양한 분야에 대한 전문지식 보유 여부, 학교 현장의 사안 대응력, 사이버 폭

력·성폭력 등 유형별 조사역량, 지속적인 보수 교육의 필요성, 상담 및 소통 

역량,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체계구축,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유형별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 등 8개 요인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였다. 

   

  3.2.2.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전담조사관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으로 제기

되어 온 과제이다. 사안 조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지향해야 하는 전담조사관

이 정작 본인은 지역교육청 소속 위촉직이라는 불안정한 신분으로 업무를 수

행하고 있다는 점은 제도의 구조적 모순으로 지적된다. 조사과정에서 권한의 

한계를 상시 체감할 수밖에 없으며, 학교폭력 당사자와의 의도치 않은 분쟁 

발생 시 이를 보호할 법적 장치가 미흡한 실정이다. 또한 외부 위촉직으로서 

학교 내에서 접근할 수 있는 정보에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한다. 지역교육청으

로부터 기본적인 사안 자료를 제공받더라도, 피·가해 학생의 학교폭력 전후 

맥락을 파악하기에는 제공되는 서류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 이

에 본 연구에서는 법적 신분 보장, 보수 체계 및 처우 개선, 법적 분쟁 발생 

시 보호 장치, 근무 형태 개선, 경미한 사안에 대한 화해·중재 권한 부여, 통

일된 매뉴얼 마련,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등 7개 요인을 설문 문항에 포함하

였다. 

  

 3.2.3 델파이 기법

  3.2.3.1 델파이 기법의 개념 및 연구 적합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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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델파이 기법은 복잡한 문제를 다룰 때 전문가 집단의 의견을 효과적으로 

수렴하고 분석하여 합의를 도출하는 구조화된 의사소통 기법이다(Linstone &  

Turoff, 2002: 3). 본 기법은 전문가 집단의 익명성을 보장함으로써 권위나 

다수의 의견에 의한 왜곡을 방지하고, 델파이 조사가 반복되는 동안 설문과 

환류과정을 통해 전문가들의 의견과 반응을 확인하고 수렴하고 보완하여 일

반적인 설문조사와 차별화된다(Linstone & Turoff, 2002: 3-4). 

   본 연구에서 델파이 기법을 채택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학교폭력 전담조

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은 아직 충분한 연구가 축적되지 않은 탐색적 연구 주

제로서, 제도를 직접 경험한 현장 전문가들의 심층적 견해를 체계적으로 수렴

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등 다양

한 이해관계 집단의 의견을 익명성이 보장된 상태에서 수차례 반복 조사함으

로써 집단 간의 편향을 최소화하고 객관적 합의를 도출하는데 델파이 기법이 

가장 적절한 방법론으로 판단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수정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수정 델파이 기법은 1차 

조사부터 구조화된 설문지를 활용한다는 점에서, 개방형 질문을 통해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는 전통적 델파이 기법과 방법론적으로 구별된다. 이러한 수정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 집단이 처음부터 구체적인 내용에 초점을 맞출 수 있

어 조사의 편의성과 효율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이 있다(이종성, 2006).

  3.2.3.2 델파이 조사 절차 및 일정

   본 연구의 델파이 기법 조사 기간은 2025년 11월 12일부터 2026년 2월

28일까지 약 4개월에 걸쳐 진행되었다. 조사는 선행연구 분석을 통한 예비 

문항 구성, 전문가 3인에 의한 안면 타당도 검토, 그리고 3차에 걸친 본 설문

의 단계로 수행되었다. 세부적인 추진 일정은 [표 3-4]와 같이 정리하였다.

 [표 3-4] 델파이 조사 실시 일정

기간 조사 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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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델파이 조사 진행을 위해 연구자가 작성

   

  3.2.3.3 자료 수집

   

   본 연구는 1차 조사지 작성에 앞서 학교폭력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를 대상으로 설문 문항의 적절성과 이해도 등 내용타당도를 사

전 검토하였다. 검토 결과를 바탕으로 필요한 부분을 수정한 후 1차 조사지를 

작성하였다.

   1차 설문 조사지는 객관식 및 주관식 문항으로 구성하였으며, 대면 인터

뷰, 전화 인터뷰, e-mail을 통해 자료를 전달하고 회수하였다. 이후 전문가들

의 논의를 거쳐 2차 설문 조사지를 작성하여 같은 방식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으며, 3차 설문 조사지도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1차 델파이 조사는 4개 항목과 29개의 질문 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약 2

주간 진행되었다. 중요도 측정을 위해 리커트 5점 척도를 활용하였다(5: 매우 

중요함, 4: 중요함, 3: 보통, 2: 중요하지 않음, 1: 매우 중요하지 않음). 또

한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매 설문 문항에 주관적인 내용을 기술 

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란을 포함하였다.

   2차 델파이 조사는 1차와 동일한 방법으로 약 2주간 진행되었다. 1차 조

사에서 타당도가 확인된 문항에 대해 수정 및 추가 의견을 반영하여 질문 문

‘25. 11. 12 ~ 20
- 선행연구 분석 및 발전 방안연구에 대한 자료 보완
- 발전 방안에 대한 확정 작성 완료

11. 21 ~ 12. 06
- 전문가 그룹 지정 설문 문항 확인
- 설문 문항의 타당성, 신뢰성 검토 확인, 전문가 그룹(3

명)

12 . 7 ~  25
- 1차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대상 30명)
- 설문조사 회수와 분석

12. 26 ~ ‘26. 1. 15
- 2차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대상 30명)
- 설문조사 회수와 분석

1. 16.  ~2. 9
- 3차 설문조사 문항 개발 및 설문(대상 30명)
- 설문조사 회수와 분석

2. 10 ~ 28 - 설문조사 통합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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항을 재구성하였다. 3차 델파이 조사도 동일한 절차로 진행되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1차, 2차, 3차 델파이 조사지의 신뢰도를 확인한 결

과, 중요도 항목의 Cronbach’s α 계수가 1차 0.877, 2차 0.874, 3차 0.869

로 나타났다. 단계가 진행됨에 따라 타당도가 낮거나 의견 수렴이 어려운 문

항들이 삭제·수정되었고, 전문가 응답이 특정 방향으로 수렴되면서 응답 분산

이 축소되었다. Cronbach’s α 계수가 문항 수와 응답 분산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단계별 소폭 감소는 델파이 조사 과정에서 나타날 수 있는 자연스러

운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다만 본 연구의 문항은 단일 개념을 측정하는 척도

가 아니라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들의 중요도를 평가하는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Cronbach’s α는 조사도구의 척도 신뢰도가 아니라 전문가 응답 

경향의 내적 일관성을 확인하기 위한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조사지 문항과 

문항 수 및 신뢰도 관련 내용은 [표 3-5]와 같다. 

 

[표 3-5] 조사 항목별 문항 수 및 신뢰도

조사 항목
문항 수

1차 조사 2차 조사 3차 조사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7 6 6

업무부담 및 범위 7 7 7

직무역량 및 전문성 8 8 8

안정성 및 지위 보장 7 7 5

계 29 28 26

신뢰도 중요도 문항 Cronbach’s α 0.877 0.874 0.869

※ 자료 :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기 위해 연구자가 작성

  3.2.3.4 델파이 기법 분석

   수집된 델파이 조사 자료는 SPSS 25.0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분석하였다. 

각 측정 문항에 대한 전문가 합의 및 타당성을 검증하기 위해 평균, 표준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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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중위수, 최빈값, 제1 사분위수, 제3 사분위수 등 기술통계량을 산출하였으

며, 이를 바탕으로 내용타당도 비율(CVR), 수렴도, 합의도를 함께 도출하였

다. 이와 같이 다양한 자료를 복합적으로 활용함으로써 델파이 분석의 신뢰성

을 높이고자 하였다. 표준편차는 전문가들의 응답이 평균을 중심으로 얼마나 

분산되어 있는지를 확인하는 보조 지표로 활용하였다. 

   문항의 내용타당도를 검증하기 위해 Lawshe(1975)가 제시한 CVR 산출 

공식을 적용하였다. 또한 전문가 집단의 의견이 어느 정도 수렴되었는지를 나

타내는 수렴도와 의견의 일치 수준을 나타내는 합의도는 사분위 수를 활용하

여 산출하였다.

   내용타당도 비율은  

   수렴도 =  ,  합의도 = 1-
   

   ※ N = 패널의 수, Ne = 문항이 중요하다고 응답한 사례 수

      Mdn = 중앙값

      Q1 = 제 1사 분위 계수로 전체 사례 수의 누적값 중 25%의 값

      Q3 = 제 3사 분위 계수로 전체 사례 수의 누적값 중 75%의 값

   본 연구의 타당성 검증 및 합의 도출 기준은 다음과 같이 설정하였다. 

   첫째, 각 설문 문항의 평균이 4.0점 이상인 경우 해당 문항의 중요도가 높

은 것으로 판단하였으며, 표준편차 1.0 이하인 경우 전문가 간 의견이 일치하

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둘째, 내용타당도 비율(CVR)은 Lawshe(1975)가 제시한 최소 타당성 기준

을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패널 분석과 집단별 분석에서 CVR 기준값을 

구분하여 적용하였다. 전체 패널(N=30)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기

준값 0.33 이상을, 각 집단별 패널(10명)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기

준값 0.62 이상을 내용타당도 확보의 기준으로 적용하였다. 본 연구는 전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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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널 기준(N=30)을 최종 요인 확정의 주요 판단 기준으로 적용하되, 집단별 

분석(N=10)에서 CVR 기준에 미달한 요인은 집단 간 인식 경향의 차이가 큰 

요인으로 별도 분류하여 해석하였다. 전체 기준을 충족하였더라도 특정 집단

에서 기준에 미달한 경우 해당 집단의 응답 경향 차이를 결과 해석에 명시적

으로 반영하였다.

   셋째, 전문가 의견의 일치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는 0.75 이상, 수

렴도는 0.50 이하인 경우를 합의가 도출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3.2.3.5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

   델파이 기법은 전문가들의 경험적 지식과 직관을 익명성과 반복적 환류 

과정을 통해 객관화하여 집단적 합의를 도출하는 방법론이다(노승용, 2006). 

그러나 개방형 의견을 수집하고 분석하는 과정에서 연구자의 주관적 편향이 

개입될 가능성이 존재한다(김영천, 2016). 이에 본 연구는 이러한 방법론적 

한계를 보완하고 연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해 연구자와 전문가 

간 소통 단계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진행하였다. 

   첫째, 측정도구 초안의 타당화 단계에서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인, 교육

청 담당자 1인, 학교폭력 책임교사 1인으로 구성된 사전 전문가(TF)를 운영

하여 비대면 화상회의(Zoom)를 통해 문항의 현장 적합성과 내용타당도를 검

토하였다. 이 단계에서는 문항의 표현 명확화와 중복성 제거에 한정하여 검토

가 이루어졌으며, 각 요인의 중요도나 응답 방향에 대한 사전 논의는 배제하

였다. 

   둘째, 1, 2, 3차 델파이 본 조사의 응답 과정은 익명성과 독립성을 보장하

기 위해 온라인 설문방식으로 진행하였으며, 연구자가 개별 패널과 직접 접촉

하지 않았다. TF검토에 참여한 3인 또한 본 조사에서는 다른 패널과 동일한 

익명·독립 조건에서 응답하였으며, 별도의 추가 소통이나 안내 없이 본 조사

가 진행되었다.

   셋째, 차수 간 환류 과정에서는 전체 패널의 통계 결과와 전문가 의견을 

객관적으로 요약하여 전달하였을 뿐, 연구자의 해석이나 특정 응답 방향을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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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하는 의견은 포함하지 않았다. 이를 통해 연구자의 의도가 전문가 패널의 

응답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통제하였다.

   넷째, 연구 참여자의 익명성을 보장하기 위해 개인정보가 포함된 연구자료

의 외부 노출을 금지하였으며, 설문 참여 전 익명성 보장에 대해 충분히 안내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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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분석 결과

4.1 1차 델파이 분석 결과

 4.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 분석 결과

  4.1.1.1 전체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과 같다. 분석 결과, 1-1 요인 ‘공정성 확보’는 평균(M)=4.80, 표준편차

(SD)=0.41, 내용타당도(CVR)=1.00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1.00, 수렴도

=0.00을 기록하여 전문가 전원이 해당 항목의 중요성에 높은 수준으로 합의

하였다. 1-2 요인 ‘객관성 담보’는 평균(M)=4.77, 표준편차(SD)=0.43, 

CVR=1.00으로 나타났다. 1-3 요인 ‘조사 신뢰도’는 평균(M)=4.77, 표준편

차(SD)=0.43, CVR=1.00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0.95, 수렴도=0.13으로 매

우 높은 의견 일치를 보였다. 1-4 요인 ‘학교 현장의 안정화’는 평균

(M)=4.60, 표준편차(SD)=0.62, CVR=0.87이고, 1-5 요인 ‘의사소통 강화’는 

평균(M)=4.43, 표준편차(SD)=0.63, CVR=0.87으로 확인되었다. 1-6 요인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는 평균(M)=4.37, 표준편차(SD)=0.72, CVR=0.73으

로 나타났다. 1-7 요인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은 평균(M)=3.50, 표준편

차(SD)=1.04, CVR=-0.07으로 확인되었고 이 요인은 표준편차가 크고 내용

타당도(CVR)를 확보하지 못하여 전문가들 사이에서 해당 요인의 타당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관찰된 결과로 볼 수 있다.

[표 4-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긍
정

중위
수

최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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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4.1.1.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모두 공정성 확

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인에서 높은 수준의 합의가 확인되었다. 전담조

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CVR=1.00, 

합의도=1.00으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나타냈다. 교육청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의사소통 강화·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요인에서 CVR=1.00을 기록하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CVR=0.60)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지지도를 보였다.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

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다만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CVR=0.40)에서는 현실적 부담에 따른 유보적 인식이 확인되

었다. 세 집단 모두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요인에 대해서는 부정적 인식

이 두드러졌으며, 특히 전담조사관 집단(CVR=-0.20)과 책임교사 집단

(CVR=-0.40)에서 CVR 값이 음수로 나타나 외부 이동 조사에 대한 현실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석된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1~1-3)을 

참조.

  4.1.1.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SD)
답
변

1-1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60 0.62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1-5 4.43 0.63 28 4.00 4.00 0.87 4.00 5.00 4.50 0.78 0.50

1-6 4.37 0.72 26 4.00 4.00 0.73 4.00 5.00 4.50 0.78 0.50

1-7 3.50 1.04 14 3.50 3.00 -0.07 3.00 4.00 3.50 0.67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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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제시된 

요인들에 대한 구조적 수정 건의는 제기되지 않았다. 다만 조사 공간확보 방

안에 대해 세 집단 모두 외부 별도 공간보다 학교 내 독립적 지정 공간 활용

이 적절하다는 공통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에 따라 1-7 요인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은 전체 기준 CVR=–0.07로 도출되었고 집단별 분석에서도 

CVR=-0.40~0.40으로 부정적 인식이 확인되어 2차 조사에서 제외하기로 하

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4)을 참조.

 4.1.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분석 결과

  4.1.2.1 전체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2]와 같다. 

2-1 요인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은 평균(M)=4.67, 표준편차(SD)=0.48, 

CVR=1.00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원의 업무부담을 해소하는 

데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2-2 요인 ‘교사 교육활동 조성’은 평

균(M)=4.73, 표준편차(SD)=0.52, CVR=0.93으로 확인되었으며, 합의도=0.95, 

수렴도=0.13을 보였다. 2-3 요인 ‘행정업무 이관’은 평균(M)=4.20, 표준편차

(SD)=0.93, CVR=0.60으로 도출되었다. 상대적으로 높은 표준편차는 행정업무 

이관 주체에 대해 집단 내 의견 차이가 존재함을 의미한다. 2-4 요인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는 평균(M)=4.50, 표준편차(SD)=0.68, CVR=0.80으로 확인되었

다. 전담조사관 제도가 기존 조사과정에서의 역할 중복 문제를 해소하는 데 기여

할 것으로 기대된다. 2-5 요인 ‘교사 동석 여부’는 평균(M)=4.23, 표준편차

(SD)=0.90, CVR=0.53으로 분석되었다. 합의도=0.72, 수렴도=0.63으로 기준치

에 미달하여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는 조사 시 교사 동석

의 필요성에 대해 집단별로 상이한 인식을 보이고 있음을 의미한다. 2-6 요인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은 평균(M)=4.20, 표준편차(SD)=0.85, CVR=0.60으로 

확인되었다. 조기 투입의 필요성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구체적인 투입 시점에 대

해서는 추가 논의가 필요함을 보여준다. 2-7 요인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

련’은 평균(M)=4.43, 표준편차(SD)=0.68, CVR=0.80, 합의도=0.80, 수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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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으로 확인되었다. 목격 학생 진술 확보에 대한 제도적인 지원 마련의 필요성

이 제기되었다.

[표 4-2]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67 0.48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2-3 4.20 0.93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4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23 0.90 23 4.50 5.00 0.53 3.75 5.00 4.50 0.72 0.63

2-6 4.20 0.85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7 4.43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4.1.2.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모두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교사 교육활동 조성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다. 전담조사

관 집단은 두 요인에서 CVR=1.00, 합의도=0.95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행정

업무 이관(CVR=0.40)에서는 업무부담 증가와 일정 조율의 어려움으로 인해 

집단 내 의견 편차가 크게 나타났다. 교육청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과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다. 

다만 교사 동석 여부(CVR=0.40)와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CVR=0.40)에서는 

합의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여 집단 내 의견이 분산되었다. 책임교사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교사 교육활동 조성·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요인에서 CVR=1.00을 기록하였으나, 교사 동석 여부(CVR=0.40)에서 합의

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여 세 집단 중 가장 높은 의견 분산을 보였다.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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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2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5~1-7)을 참조.

  

  4.1.2.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대다수의 전문

가가 본 제도의 도입 취지에는 깊이 공감하였으나 세부적인 실무 운영 방식

에 대해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로 확인되었다. 전담조사관이 사안 처리

를 전담하고 학교는 교육활동에 집중해야 한다는 원칙에는 대체로 동의하였

으나, 실제 운영 방식에서는 인식 경향의 차이로 보여진다. 특히 목격 학생의 

진술 확보가 필수적임에도 학교 현장에서 이를 강제하기 어렵다는 제도적 한

계가 지적되었다. 행정업무 이관(2-3)과 교사 동석 여부(2-5) 요인에서 집단

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2차 조사에 포함하여 합의점을 도출하고자 하

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8)을 참조.

 4.1.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분석 결과

  4.1.3.1 전체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3]과 같다. 

3-1 요인 ‘전문성 향상’은 평균(M)=4.90, 표준편차(SD)=0.31, CVR=1.00으로 

전문가 전원이 높은 중요도를 인식하였다. 3-2 요인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

화’는 평균(M)=4.73, 표준편차(SD)=0.45, CVR=1.00으로 확인되었다. 3-3 요

인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은 평균(M)=4.77, 표준편차(SD)=0.43, 

CVR=1.00으로 전담조사관이 가져야 할 역량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 요인 ‘지속적인 보수 교육’은 평균(M)=4.60, 표준편차(SD)=0.50, 

CVR=1.00으로 지속 가능한 교육 인프라 구축의 필요성을 보여준다. 3-5 요인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은 평균(M)=4.13, 표준편차(SD)=0.90, CVR=0.47,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전담조사관의 직무 범위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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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인식 경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3-6 요인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는 평균

(M)=4.57, 표준편차(SD)=0.63, CVR=0.87로 도출되었다. 3-7 요인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은 평균(M)=4.50, 표준편차(SD)=0.68, CVR=0.80으

로 나타났고, 3-8 요인 ‘유형별 전문가 채용’은 평균(M)=4.10, 표준편차

(SD)=1.00, CVR=0.40,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3-5 

요인과 더불어 항목 내에서 응답 분산이 가장 크게 나타난 요인으로 확인되었다. 

[표 4-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1.3.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모두 전문성 향

상·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지속적인 

보수 교육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

은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1.00)과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90 0.3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73 0.45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60 0.50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5 4.13 0.90 22 4.00 5.00 0.47 3.00 5.00 4.00 0.50 1.00

3-6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3-7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4.10 1.00 21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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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1.00)에서도 높은 합의를 보여 역량 전반에 걸쳐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40)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CVR=0.20)에서 합의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여 해당 요인에 대

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CVR=0.0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며, 체계적인 지침

과 연수(CVR=0.60) 및 조사 배정·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CVR=0.60)에서도 

응답 분산이 관찰되었다.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합의

도·수렴도 기준에 미달하거나 낮은 CVR을 보여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2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

(표 1-9~1-11)을 참조.

  4.1.3.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전문가 

집단은 전담조사관 제도가 학교 현장의 객관적 사안 조사와 전문성 제고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고 있다는 점에 공감하였다. 다만 조사관 개별 역량 편차에 

따른 질적 수준 유지 및 구체적인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3-5)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3-8) 요인에서 전담조사관 집단과 교육청·책임교사 집단 간 응답 경향의 차

이가 나타남에 따라 해당 항목들을 2차 조사에 포함하여 재질의하기로 하였

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12)을 참조.

 4.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분석 결과

  4.1.4.1 전체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4]

와 같다. 4-1 요인 ‘법적 신분 보장’은 평균(M)=4.63, 표준편차(SD)=0.49, 

CVR=1.00으로 도출되어 현재 위촉직 중심 체제가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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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 안정화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4-2 요인 ‘보수 체계 처

우 개선’은 평균(M)=4.53, 표준편차(SD)=0.63, CVR=0.87으로 나타나 전문

성에 부합하는 보수 체계 마련이 필수적이라는 점에 높은 중요도 인식이 관

찰되었다. 4-3 요인 ‘법적 분쟁 보호’는 평균(M)=4.83, 표준편차(SD)=0.38, 

CVR=1.00으로 나타나 본 항목 내에서 가장 높은 평균과 CVR, 가장 낮은 

표준편차를 기록하였다. 전담조사관도 민원인으로부터 발생하는 소송 및 법적 

리스크로부터 전담조사관을 보호할 수 있는 공적 보호 시스템구축의 필요성

이 높게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4-4 요인 ‘근무 형태 개선’은 평균

(M)=3.90, 표준편차(SD)=0.92, CVR=0.33으로 도출되었다. 합의도=0.50, 수

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평균값이 항목 내에서 가장 낮고 의견 분

산이 상대적으로 크다. 교육청 상주나 권역별 배치 등에 대한 다양한 시각이 

존재함을 의미한다. 4-5 요인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은 평균(M)=4.20, 

표준편차(SD)=1.03, CVR=0.47으로 나타났다. 합의도=0.60, 수렴도=1.00으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평균(M) 4.20으로 긍정적이나, 표준편차가 1.03으로 유일

하게 1.00을 초과하였다. 이는 전담조사관에게 조사 기능 외에 화해·중재 권

한까지 부여하는 것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4-6 요인 ‘통일된 매뉴얼’은 평균(M)=4.63, 표준편차(SD)=0.67, 

CVR=0.80으로 확인되었다. 4-7 요인 ‘제도의 유지 및 확대’는 평균

(M)=4.73, 표준편차(SD)=0.52, CVR=0.93으로 전담조사관 제도의 지속적인 

운영과 확대 필요성에 대해 높은 중요도 인식이 도출되었다.

 

[표 4-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4-1 4.63 0.49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53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3 4.83 0.38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90 0.92 20 4.00 4.00 0.33 3.00 5.00 4.0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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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1.4.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법적 분쟁 보호(4-3) 요인에서 CVR 

1.00으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법

적 분쟁 보호(CVR=1.00, 합의도=1.00, 수렴도=0.00)에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법적 신분 보장(CVR=1.00)에서도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근무 형태 개선(CVR=0.20, 합의도=0.50, 수렴도=1.00)에

서는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크게 관찰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법적 

분쟁 보호·통일된 매뉴얼(CVR=1.00)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근무 형태 

개선(CVR=0.20)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CVR=0.60)에서 기준치에 미

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

(CVR=1.00, 합의도=1.00, 수렴도=0.00)와 법적 분쟁 보호(CVR=1.00)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CVR=0.20, 합의도

=0.60, 수렴도=1.0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화해·중재 

권한 부여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관찰되었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1(표 1-13~1-15)을 참조.

  4.1.4.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모든 전문

가 집단은 법적 분쟁 보호(4-3)·통일된 매뉴얼(4-6)·제도의 유지 및 확대

(4-7)가 제도 안착의 필수 조건이라는 점에 공감하였다. 근무 형태 개선

(4-4)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CVR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개별 교육지원청

4-5 4.20 1.03 22 5.00 5.00 0.47 3.00 5.00 5.00 0.60 1.00

4-6 4.63 0.67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4-7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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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공간 부족 등 현실적 실현 가능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자는 해당 요인을 전문가 의견을 수용하여 '권역별 거점 운영'으

로 수정·보완하여 2차 설문에 반영하였다.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4-5) 

요인은 책임교사 집단에서 표준편차 1.41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이에 

제도의 효율적 운영과 전담조사관의 역할 정립을 위한 논의되어야 할 주요 

요인으로 판단하여 2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1(표 1-16)을 참조. 

4.2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2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1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의 수정·

조정하였으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목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서는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요인이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내용타당도(CVR)가 낮게 나타나 타당성을 확

보하지 못하였다. 이에 본 연구자는 외부 이동에 따른 비효율성을 지적한 전

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해당 요인을 삭제하여 총 7개 요인에서 6개 요인

으로 축소하였다. 

  항목 2 ‘업무부담 및 범위’에서는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

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그러나 해당 요인들을 

제외하지 않고 2차 델파이 조사 항목에 다시 포함하여 재질의함으로써 전문

가 간의 합의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항목 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서는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에 대해 전담조사관과 교육청, 교사 집단 간의 견해차가 확

인되었다. 이는 전담조사관의 직무 확립과 전문성의 구체적 범위에 대한 변수

이므로, 해당 요인들을 제외하지 않고 2차 델파이 조사 항목에 다시 포함하여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항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서는 ‘근무 형태 개선’과 ‘경미한 사

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에 대해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

다. 이는 집단 간 단순한 의견 차이를 넘어 제도의 운영 방향에 대한 집단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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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적 인식 경향의 차이로 해석된다. 그러나 해당 요인들은 제도 안착을 위

해 논의되어야 할 주요 요인이므로, 통계적 수치만으로 문항을 배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는 기계적인 문항 제거보다는 2

차 델파이 조사에서 재질의를 통해 합의점을 찾기로 결정하였다. 특히, 4-4번 

항목은 현실적 실현 가능성이 낮다는 지적을 수용하여, 기존의 모호한 표현을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수정하였다. 

[표 4-5] 1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2차 조사지 반영 현황

항목 삭제 · 수정 요인 유지 문항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1-7)
→ CVR 기준 

미달로 
제외(삭제)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6개

업무부담 
및 범위

없음.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8개

안정성 
및 지위 

보장

근무 형태 개선
(4-4) 

→ 권역별 거점 
운영(수정)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수정)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7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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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1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단, 4-4 요인은 

1차 조사 이후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여 ‘근무 형태 개선’에서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표현 수정되었음.

 4.2.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분석 결과

  4.2.1.1 전체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6]과 같다. 분석 결과, 해당 항목에 포함된 6개 요인 모두 내용타당도, 합

의도, 수렴도 기준을 충족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

보면, 전체 6개 요인의 평균은 4.40~4.80으로 나타나 모든 요인에서 높은 중

요도 인식이 나타났다. 둘째, 모든 요인의 합의도가 0.75~1.00의 범위를 기록

하여 기준치 0.75 이상을 충족하였다. 셋째, 내용타당도 비율(CVR)을 통해 

타당성을 검증한 결과, 모든 요인이 0.87~1.00으로 기준치 이상을 충족하였

다. 결론적으로 ‘제도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의 모든 요인은 높은 수

준의 타당도와 합의도가 확인되었다.

 

[표 4-6]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1-1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60 0.62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합계
1개 삭제
1개 수정

2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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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2.1.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

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

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평균(M)=5.00, CVR=1.00, 수렴도=0.00으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나머지 요인에서도 CVR=0.80 이

상으로 기준치를 충족하였다. 교육청 집단은 전반적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CVR=0.60) 요인에서 기준치에 근접하나 미달하

는 결과가 나타나 제도 도입만으로는 현장 안정화에 현실적 한계가 있다는 

유보적 인식 경향이 확인되었다.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학교 현장 안

정화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의사소통 강화(CVR=0.60) 요인에서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하여 전담조사관의 소통 역량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

향이 나타났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표 2-1~2-3)를 참조.

  4.2.1.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사

관의 개입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한 전제 조건으로 조사역량 외에 

공감 능력 및 의사소통 전문성 함양이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한편 

학생·학부모 대상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 책임 소재가 명확

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 문제점으로 지적되었다. 조사 공간의 경우 

외부 기관 이용 시 발생할 수 있는 학생 안전 문제를 고려하여 접근성이 용

이한 교내 전용 공간 마련이 적절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문가 세부 의

견은 부록 2(표 2-4)를 참조.

1-5 4.43 0.63 28 4.50 5.00 0.87 4.00 5.00 4.50 0.78 0.50

1-6 4.40 0.56 29 4.50 4.00 0.93 4.00 5.00 4.00 0.75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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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분석 결과

  4.2.2.1 전체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7]과 

같다. 분석 결과, 7개 요인 모두 내용타당도 비율(CVR) 기준을 충족하여 타

당성을 확보하였으나, 구체적인 실행 방안과 관련된 일부 요인에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교사 교육활

동 조성이 평균(M)=4.73으로 가장 높게 도출되었으며,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

감은 평균(M)=4.67로 확인되었다. 두 요인은 합의도=0.80~0.95, 수렴도

=0.13~0.50의 수치를 보였다. 둘째, CVR 검증 결과 모든 요인이 최소 기준

값(0.33)이상을 충족(0.53~1.00)하여 타당성을 확보하였다. 셋째, 행정업무 이

관·교사 동석 여부·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등 3개 요인은 평균(M)=4.20~4.23

으로 중요도는 인정되었으나, 행정업무 이관(표준편차 SD=0.93)에서 응답 분

산이 가장 크게 관찰되었으며, 교사 동석 여부는 합의도=0.72로 기준치에 미

달하였다.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요인도 CVR=0.60, 수렴도=0.50으로 도출되

었다. 결론적으로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의 요인들은 전반적으로 타당성이 확

인되었으나, 일부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표 4-7] 업무부담 및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67 0.48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2-3 4.20 0.93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4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23 0.90 23 4.50 5.00 0.53 3.75 5.00 4.50 0.72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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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4.2.2.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과 교사 교육활동 

조성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교사 교육활동 조성

(평균 M=4.90, 합의도=1.00)과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평균 M=4.80, 합의

도 0.95)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행정업무 이관(CVR=0.40, 합의도=0.60)

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크게 관찰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책임교

사 업무부담 경감·교사 교육활동 조성·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요인에서 평

균(M)=4.50으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으나, 교사 동석 여부와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CVR=0.40, 합의도=0.50) 요인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

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교사 교육활동 조성·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나

타냈으나, 교사 동석 여부(CVR=0.40, 합의도=0.50, 표준편차(SD)=1.05)와 

행정업무 이관(CVR=0.60) 요인에서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행정업

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

이가 나타나 3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

(표 2-5~2-7)를 참조.

  4.2.2.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사관 제

도가 책임교사의 업무 경감에 기여하는 것으로 평가하였으나 행정업무 이관

에 대해서는 학생 개인정보 보호 및 성향 파악의 한계를 고려하여 신중한 접

근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에 대해서는 학생

의 진술 반복 최소화라는 긍정적 측면과 교사의 교육적 중재 역할 축소라는 

2-6 4.20 0.85 24 4.00 5.00 0.60 4.00 5.00 4.00 0.75 0.50

2-7 4.43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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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적 측면이 상충하는 응답 경향이 나타났다. 목격 학생 진술 확보를 위해 

객관성 검증 가이드라인 수립 및 학생 보호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이 필요

하다는 점도 지적되었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8)를 참조.

 4.2.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분석 결과

  4.2.3.1 전체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8]과 같다. 분석 결과, 대다수 요인이 높은 평균과 타당도를 보였으나, 

전문가의 자격요건과 채용 방식에 관한 일부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첫째, 요인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전문성 향상 요인이 평균

(M)=4.90, 표준편차(SD)=0.31, 합의도=1.00, CVR=1.00을 기록하였다. 둘째,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요인은 평균(M)=4.13, 표준편차(SD)=0.90, 합의도

=0.50으로 도출되었으며, 집단별 역할 인식 경향의 차이가 반영된 결과로 해

석된다. 셋째,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평균(M)=4.10, 표준편차

(SD)=1.00, CVR=0.40으로 나타났으며,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응답 

분산이 크게 관찰되었다. 결론적으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서 조사의 전

문화와 시스템적 지원에 대해서는 합의가 이루어졌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표 4-8]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90 0.3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73 0.45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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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2.3.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전문성 향상·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지속적인 보수 교육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

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평균 M=5.00, 표준편차 SD=0.00)에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1.00)

에서도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여 타 집단과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사이버 폭력·성폭력 등 조사역량(평균 M=4.90)에서 높은 중요

도 인식을 보였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40, 합의도=0.50)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CVR=0.2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전문성 향상(평균 M=5.00, 표준편차 SD=0.00)에

서 전원 만점을 부여하였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00, 합의도

=0.43)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전담조사관의 상담·소통 

역할 수행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관찰되었다.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

은 세 집단 모두에서 CVR 기준에 미달하거나 낮은 합의도를 보여 집단별 응

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으며, 3차 조사에서 재질의하기로 하였다. 집단별 세

부 통계는 부록 2(표 2-9~2-11)를 참조.

  4.2.3.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전담조사관

이 작성한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 심의 결과의 요인임을 강조하며 문서 작성 

3-4 4.60 0.50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5 4.13 0.90 22 4.00 5.00 0.47 3.00 5.00 4.00 0.50 1.00

3-6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3-7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4.10 1.00 21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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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량 및 조사 전문성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또한 학교폭력 

유형의 다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현장 적용이 가능한 실무 중심 보수 교육과 

사이버·성폭력 등 특화된 영역의 역량 강화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담 및 소통 역량과 관련하여 전담조사관의 역할 범위 정립 필요성이 제기

되었으며, 유형별 전문가 채용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1년 단위 위촉직이라는 

고용 형태가 전문성 축적의 구조적 저해 요인으로 지적되었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12)를 참조.

 4.2.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분석 결과

  4.2.4.1 전체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2차 델파이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4-9]와 같다. 분석 결과, 법적 분쟁 보호 요인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났으나,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에서는 타

당성이 확보되지 않았다. 첫째, 법적 분쟁 보호 요인이 평균(M)=4.83으로 가

장 높게 도출되었고, 제도의 유지 및 확대와 법적 신분 보장 요인이 각각 

M=4.73과 M=4.63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권역별 거점 운영 요인은 평균

(M)=3.70, CVR=0.07로 기준치에 크게 미달하였다. 셋째, 경미한 사안 화해·

중재 권한 요인은 표준편차(SD)=1.17로 가장 큰 응답 분산을 보였으며, 평균

(M)=3.77, CVR=0.13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사관에게 중재 권한까지 부

여할 경우 교사의 교육적 지도와 권한이 충돌하거나 중재 실패 시 책임 소재

의 불명확성에 대한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음을 보여준다. 결론적으로 타

당성이 확보되지 않은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

은 3차 델파이 조사에서 제외하며, 나머지 5개 요인에 대해서는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재검토하기로 하였다. 

[표 4-9]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합의 수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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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2.4.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법적 분쟁 보호·법적 신분 보장·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평균 M=4.90)과 법적 분쟁 보호(평균 M=4.90)에서 가장 높은 중

요도 인식을 보였으며, 권역별 거점 운영(CVR=0.2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

고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CVR=0.60)에서도 기준치에 근소하게 미달하

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교육청 집단은 법적 분쟁 보호와 통일된 매

뉴얼(평균 M=4.80)을 높게 평가하였으나, 권역별 거점 운영(CVR=0.2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보수 체계 처우 개선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에 비

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책임교사 집단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평균 M=4.90, 수렴도 0.00)와 법적 분쟁 보호(평균 M=4.80)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평균 M=2.70, CVR -0.80)

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여 해당 요인에 대한 부정적 인식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되었다.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

한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CVR 기준에 미달하여 3차 조사에서 제외하기

로 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2(표 2-13~2-15)를 참조.

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n 도 도

4-1 4.63 0.49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53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3 4.83 0.38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70 0.84 16 4.00 3.00 0.07 3.00 4.00 4.00 0.75 0.50

4-5 3.77 1.17 17 4.00 5.00 0.13 3.00 4.00 4.00 0.50 1.00

4-6 4.63 0.67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4-7 4.73 0.52 29 5.00 5.00 0.93 4.75 5.00 5.00 0.9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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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2.4.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법적 보호 

장치를 강화해야 한다는 점에 대해 일관된 의견이 제시되었으나, 운영 방식의 

효율화 및 권한 확대에 대해서는 부작용을 우려하는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

타났다. 법적 보호 장치에 대해서는 조사과정의 실질적 보호책 마련에 동의하

였으나, 교권 보호 제도가 미비한 상황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보호 조치만 

강화될 경우 형평성 논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었다. 타당도 기

준에 미달한 권역별 거점 운영과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요인에 대해서

는 부정적 의견이 주를 이루었으며, 이를 반영하여 해당 요인들을 3차 조사에

서 제외하기로 하였다. 전문가 세부 의견은 부록 2(표 2-16)를 참조.

      

4.3 3차 델파이 분석 결과

   3차 델파이 조사에서는 2차 델파이 분석 결과를 반영하여 요인의 수정이 

이루어졌다. 2차 델파이 조사분석 결과 적용된 내용은 다음과 같다. 

   우선, 항목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의 경우, 전체적인 내용타당도는 확

보되었으나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거나 추가적인 개념 명

료화가 요구된 ‘학교 현장 안정화’와 ‘의사소통 강화’ 요인에 대해, 3차 델파

이 조사를 통해 재검증하기로 결정하였다.

   항목 2 ‘업무부담 및 범위’의 경우, 2차 델파이 분석 결과 중요도와 내용

타당도(CVR)등 정량적 기준은 모두 확보되었다. 그러나 업무부담의 주체 및 

범위와 관련하여 전문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와 일부 유보적 의견이 나

타났다. 이에 따라 통계적 타당성이 확인된 7개 요인을 수정 없이 원안대로 

유지하되, 3차 델파이 조사를 통해 집단 간 합의 도출 여부를 재확인하기로 

결정하였다.

   항목 3 ‘직무역량 및 전문성’의 경우, 사안 조사의 전문성을 포함한 영역

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높은 내용타당도를 유지하였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2차 조사에서도 교육청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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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사 집단 모두 내용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유사한 경향을 나타냈다. 

그러나 여전히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3차 델파이 조사를 진행하

기로 하였다. 

   항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서 ‘권역별 거점 운영’과 ‘화해·중재 권한’ 

요인은 1차 조사에 이어 2차 조사에서도 전체 타당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

였으며, 특히 교사 집단에서 중재 권한에 대해 부정적 인식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나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아 합의 도출이 어려운 것으

로 판단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상기 2개 요인을 제외하기로 결정하였다.

   이에 따라 제3차 델파이 조사는 항목 4의 2개 요인을 제외한 26개의 요

인으로 재구성하였다.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기술통계(평균, 표준편차) 및 

긍정 답변, 내용타당도(CVR), 합의도, 수렴도를 산출하였다. 

[표 4-10] 2차 델파이 조사 결과의 3차 조사지 반영 현황

항목 삭제 · 수정 요인 유지 문항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없음.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6개

업무부담 
및 범위

없음.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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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 : 2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4.3.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분석 결과

  4.3.1.1 전체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1]과 같다. 분석 결과, 6개 전체 요인 평균(M)은 4.03~4.80의 분포를 보

였으며, 내용타당도 비율(CVR) 또한 최소 0.40에서 최대 1.00으로 나타나 패

널 수 30명 기준의 최소 수용치인 0.33을 초과하는 수준으로 확인되었다. ‘학

교 내 조사 공간 확보(1-6)’요인은 평균(M)=4.03, 표준편차(SD)=1.00, 내용

타당도(CVR)=0.40으로 6개 요인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특히 표

준편차 1.00으로 다소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전문가들의 응답 분산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안정성 
및 지위 

보장

- 권역별 거점 
운영(4-4)

-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4-5)

→ CVR 기준 
미달로 제외 

(삭제)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5개

합계 2개 삭제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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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3.1.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

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

교 현장 안정화 요인에서 평균(M)=5.00, CVR=1.00으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며,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CVR=0.60) 요인에서는 

기준 임계치에 근접하나 미달하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관성 담보·조사 신뢰도 요인을 높이 평가하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화

(CVR=0.40)와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평균 M=3.90, CVR 0.40)에서 기준치

에 미달하여 유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객

관성 담보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학교 현장 안정

화·의사소통 강화(CVR=0.6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였고 학교 내 조사 공간확

보(평균 M=3.90, CVR=0.20)에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1~3-3)을 참조.

  4.3.1.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제도의  

가치인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높은 합의를 나타내 

내용타당도가 확인되었다. 그러나 악성 민원 감소와 조사 공간확보 등 운영적 

측면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의 높은 기대와 달리 교육청 및 교사 집단의 유

1-1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50 0.78 25 5.00 5.00 0.67 4.00 5.00 5.00 0.80 0.50

1-5 4.33 0.71 26 4.00 5.00 0.73 4.00 5.00 4.00 0.75 0.50

1-6 4.03 1.00 21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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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적 인식 경향이 나타났다. 특히 책임교사 집단에서 공간확보 요인의 타당도

가 기준치에 미달한 점은 업무 가중에 대한 잠재적 우려가 반영된 결과로 해

석된다.

 4.3.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분석 결과

  4.3.2.1 전체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2]와 

같다. 대다수 요인은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행정업무 이관(2-3)과 교사 동

석 여부(2-5)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나타났다. 행

정업무 이관(2-3) 요인은 평균(M)=3.77, 표준편차(SD)=1.17, CVR=0.07로 

기준값(0.33)을 크게 미달하였으며,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3차에 걸

친 델파이 조사에도 불구하고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교사 동

석 여부(2-5) 요인 역시 CVR=0.53, 합의도=0.72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결론적으로 교사의 업무 경감과 교육활동 조성에 

대해서는 높은 합의를 나타냈으나,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3

차 델파이 조사까지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표 4-12]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63 0.56 29 5.00 5.00 0.93 4.00 5.00 5.00 0.80 0.50

2-2 4.67 0.66 27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2-3 3.77 1.17 16 4.00 4.00 0.07 3.00 5.00 4.00 0.50 1.00

2-4 4.50 0.68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23 0.90 23 4.50 5.00 0.53 3.75 5.00 4.50 0.72 0.63

2-6 4.17 0.83 24 4.00 4.00 0.60 4.00 5.00 4.00 0.75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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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4.3.2.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교사 교육활동 

조성·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보여준다. 그러나 각 전

문가 집단에서의 시각 차이가 존재함을 보여준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행정업

무 이관(CVR=0.00, 합의도=0.14, 수렴도=1.50)에서 기준값을 크게 충족하지 

못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으며,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CVR=0.40, 합의도=0.50)에서도 기준치에 미달하는 결과가 나타났다. 교육

청 집단은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CVR=1.00)에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행정업무 이관(CVR=0.00)과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CVR=0.00)에서 

타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였으며, 교사 동석 여부와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CVR=0.40)에서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책임교사 집단은 행정업

무 이관(CVR=0.20, 합의도=0.55, 수렴도=1.13)과 교사 동석 여부

(CVR=0.40, 합의도=0.5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

되었다.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3차 조사

까지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집단별 세부 통계

는 부록 3(표 3-4~3-6)을 참조.

  

  4.3.2.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행정업무 이관 

요인은 3차 조사에서도 CVR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여 최종 발전 요인에서 

제외하였다. 교사 동석 여부·전담조사관 조기 투입·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요인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나 역할 범위에 대한 인식 경향

의 차이가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도의 안착을 위해서는 일정 조율·초기 투

2-7 4.30 0.79 24 4.50 5.00 0.60 4.00 5.00 4.50 0.7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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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동석 여부 등 실무에 대한 행정적·법적 권한과 책임의 명확화가 선행되어

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4.3.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분석 결과

    

  4.3.3.1 전체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3]

과 같다. 대다수 요인에서 타당성이 확보되었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5)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3-8) 요인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

적으로 확인되었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3-5) 요인은 CVR=0.47로 타

당성은 확보되었으나,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

났다. 유형별 전문가 채용(3-8) 요인은 평균(M)=3.93, 표준편차(SD)=1.05, 

CVR=0.27로 타당성 기준에 미달하였으며, 합의도=0.50, 수렴도=1.00으로 3

차 조사까지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다. 결론적으로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서 조사의 전문성과 시스템적 지원에 대해서는 높은 합의를 도

출되었으나, 역할 범위와 채용 방식에 대해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표 4-13]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90 0.3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73 0.45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77 0.43 3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60 0.50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5 4.13 0.90 22 4.00 5.00 0.47 3.00 5.00 4.00 0.50 1.00

3-6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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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3.3.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전문성 향상·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

화·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지속적인 보수 교육 요인에서 높은 합

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평균 M=5.00, 표준

편차 SD=0.00)에서 전원 합의 수준의 높은 타당성을 기록하였으나, 조사 배

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CVR=0.60, 합의도=0.72)에서 기준치에 미달하

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전문성 향상·학교 현장 사

안 대응력 강화·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합의를 보였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CVR=0.40, 합의도= 0.50)

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CVR=0.00, 합의도=0.14, 수렴도=1.50)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사안 조사 전문성 관

련 요인에서 CVR=0.80 이상의 높은 합의를 보여줬으나, 상담 및 소통 조사

관 역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 모두 평균(M)=3.80, CVR=0.00, 합의도

=0.43으로 동일하게 산출되어 기준치에 미달하였다.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

량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요인은 세 집단 모두에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

가 지속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7~3-9)을 

참조.

  4.3.3.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분석한 결과, 사안 조사의 

객관적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성에 대해서는 세 집단 모두 공감하였으나, 현장

의 실무적 방식에 대해서는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교육청 집

단과 책임교사 집단에서는 전담조사관이 사안을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처리하

3-7 4.50 0.69 27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3.93 1.05 19 4.00 5.00 0.27 3.00 5.00 4.00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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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이 학교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하는 데 필수적이라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상담 역량 강화나 유형별 전문가 채용 등 역할 및 조직의 확장에 대해서는 

전담조사관의 직무가 객관적 사실 확인에 한정되어야 하며 역할 확장은 오히

려 조사의 객관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와 달리 전담조

사관 집단에서는 업무처리 속도보다 조사의 질적 수준이 중요하다는 의견과 

함께 현장에서의 상담 역량 강화 및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도입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이는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중시하는 관리 주체

(교육청 담당자, 책임교사)와 조사의 질적 고도화를 추구하는 전담조사관 간

의 역할 기대의 차이를 내포하고 있으며, 향후 제도의 안정적 안착을 위해서

는 직무 범위를 명확히 조율할 법제적 가이드라인 마련이 필요한 것으로 확

인되었다.

 4.3.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분석 결과

  4.3.4.1 전체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3차 델파이 분석 결과는 [표 4-14]

와 같다. 분석 결과, 2차 조사에서 타당도 기준에 미달하였던 요인들을 제외

한 후, 제도의 근본적인 존립과 직결된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법적 보호 마련

에 대해서는 전 요인의 CVR이 0.87~1.00으로 나타나 높은 수준의 합의가 

확인되었다. 특히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났던 항목 2와 항목 3의 

결과와 대조적으로, 본 항목에서는 법적 신분 보장·법적 분쟁 보호·제도의 유

지 및 확대 요인에서 CVR=1.00으로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타났다.

[표 4-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전체)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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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3.4.2 집단별 분석 결과

   집단별 분석 결과, 세 집단 모두 법적 신분 보장·법적 분쟁 보호·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에서 높은 합의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전 요인에

서 CVR=1.00, 합의도=1.00, 수렴도=0.00으로 완전한 의견 일치가 확인되었

으며, 특히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 요인에서 평균(M)=5.00, 

표준편차(SD)=0.00을 기록하여 현재의 불안정한 신분과 처우에 대한 개선 요

구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교육청 집단은 전 요인에서 

CVR=0.80 이상을 기록하였으며, 법적 분쟁 보호와 통일된 매뉴얼(평균 

M=4.80)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보였다. 보수 체계 처우 개선(CVR=0.80, 

합의도=0.78)에서는 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합의 수준을 나타났다. 

책임교사 집단은 제도의 유지 및 확대(평균 M=4.90, CVR 1.00, 합의도 

1.00)와 법적 분쟁 보호(평균 M=4.80, 합의도 0.95)에서 높은 합의를 보여줬

으나, 통일된 매뉴얼(CVR=0.60, 수렴도=0.63)에서 기준치에 미달하여 응답 

분산이 확인되었다. 집단별 세부 통계는 부록 3(표 3-10~3-12)을 참조. 

  4.3.4.3 전문가 의견 분석 결과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과 관련하여, 세 집단 모두 제도의 근본적 존립

을 위한 법적 보호 장치 마련에 높은 수준의 합의가 나타났다. 제도가 임시방

편이 아닌 지속 가능한 정책으로 정착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되었다. 보수 

체계 처우 개선 요인에 대해서는 현행 위촉직 신분의 불안정과 열악한 처우

4-1 4.70 0.47 3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57 0.63 28 5.00 5.00 0.87 4.00 5.00 5.00 0.80 0.50

4-3 4.83 0.38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4.70 0.60 28 5.00 5.00 0.87 4.75 5.00 5.00 0.95 0.13

4-5 4.80 0.41 3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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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개선되어야 한다는 의견과 함께, 비정기적 근무 특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시되었다. 통일된 매뉴얼 요인에 대해서

는 획일적인 지침이 학교 현장의 자율성을 저해할 수 있다는 우려의 의견이 

제시되었다.

[표 4-15] 3차 델파이 조사 결과 최종 요인 확정 현황

 ※ 자료 : 3차 델파이 조사 결과를 토대로 연구자가 작성

항목 삭제 · 수정 요인 유지 문항
확정 

요인 수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없음.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6개

업무부
담 및 
범위

없음.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7개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없음.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 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8개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없음.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5개

합계 없음. 26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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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델파이 최종 분석 결과

 4.4.1 델파이 분석을 통한 최종 측정도구 도출

 

   3차에 걸친 전문가 델파이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

도화 방안 연구를 위한 최종 측정도구를 [표 4-16]과 같이 4개 항목 26개 

요인으로 도출하였다. 본 모형은 최초 문헌 고찰을 통해 구성된 4개 항목 32

개 요인에서 출발하였으며, 3차 델파이 조사의 통계적 검증을 거쳐 타당성 기

준에 미달하는 요인들을 기각하고 수정·보완하는 과정을 거쳤다. 분석 결과, 

제도의 공정성과 법적 안정성 관련 지표에 대해서는 전체 전문가 패널 간에 

높은 합의도와 수렴도가 나타나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현장의 업무

부담 경감 방식이나 통일된 매뉴얼 등 현장 적용 방안에 대해서는 각 집단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책임교사)의 입장에 따라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

이가 나타났다. 최종 도출된 4개 항목과 26개 요인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

이를 포괄하여 전체 전문가 집단의 통계적 타당성 충족 결과를 바탕으로 최

종 확정되었다. 다만 이 중 행정업무 이관과 유형별 전문가 채용 2개 요인은 

일부 집단에서 CVR 및 합의도·수렴도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였으나, 이는 해

당 요인의 타당성이 부재하다는 의미가 아니라 집단별 이해관계와 현장 경험

의 차이에서 비롯된 인식 경향의 차이로 해석하는 것이 적절하다. 특히 행정

업무 이관은 책임교사 집단의 제도 경험과 업무부담 완화라는 제도 도입 목

적을 고려할 때 집단별 인식 차이가 크게 나타난 주요 요인으로 판단되므로, 

본 연구에서는 해당 요인을 단순 탈락 처리하지 않고 집단 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분류하여 최종 발전 방안 논의에 포함하였다.

[표 4-16]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

항목 순번 요인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1 공정성 확보

2 객관성 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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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당 요인은 3차 조사까지 일부 집단에서 CVR 및 합의도 기준에 미달

하였으나, 집단 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분류하여 최종 발전 방안 논의에 

포함하였음.

 4.4.2. 델파이 분석 결과의 의견 수렴 과정

  

3 조사 신뢰도

4 학교 현장 안정화

5 의사소통 강화

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2. 업무부담 
및 범위

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 교사 교육활동 조성

3 행정업무 이관*

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5 교사 동석 여부

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1 전문성 향상

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4 지속적인 보수 교육

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7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8 유형별 전문가 채용*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1 법적 신분 보장

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3 법적 분쟁 보호

4 통일된 매뉴얼

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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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델파이 패널 간 의견의 수렴 여부 및 항목의 적합성을 객관적

으로 식별하기 위해 내용타당도 비율(CVR), 합의도, 수렴도를 복합적인 판단 

지표로 활용하였다.

   우선, 내용타당도는 Lawshe(1975)가 제시한 임계치에 근거하여 검증하였

다. 구체적으로 전체 전문가 패널(N=30)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0.33 이상을, 3개의 개별 하위 집단(N=10)을 대상으로 한 분석에서는 CVR 

0.62 이상을 내용타당도 확보의 최소 요구 조건으로 적용하였다. 

   아울러 패널 간 인식의 일치 수준을 확인하기 위해 합의도와 수렴도를 산

출하였다. 통상적 델파이 연구의 기준에 따라 합의도는 0.75 이상(1.0에 근접

할수록 강한 합의를 의미), 수렴도는 0.50 이하(0에 수렴할수록 패널 간 인식 

편차의 감소를 의미)일 때 전문가들의 의견이 안정적인 수준으로 수렴된 것으

로 간주하였다. 

  

  4.4.2.1 전체 전문가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전체 전문가 집단(N=30)을 대상으로 1차에서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17]과 같다. 전반적으로 라운드가 진행될수록 대

부분의 항목에서 CVR과 합의도가 높아지고 수렴도가 낮아지는 경향이 나타

났으나, 항목별로 수렴 수준과 결과에 차이가 있었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은 2차 조사에서 CVR 0.87~1.00으로 범위가 

좁아지는 경향을 보였으나, 3차 조사에서는 CVR 0.40~1.00으로 분산이 다시 

나타났다.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은 1차와 2차 조사에서 CVR 0.53~1.00, 합

의도 0.72~0.95, 수렴도 0.13~0.63으로 동일한 수치를 나타냈으며, 3차 조사

에서는 CVR 0.07~0.93, 합의도 0.50~0.95, 수렴도 0.13~1.00으로 나타났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도 1차와 2차 조사에서 CVR 0.40~1.00, 합의도 

0.50~1.00, 수렴도 0.00~1.00으로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였으며, 3차 조사에

서는 CVR 0.27~1.00, 합의도 0.50~1.00, 수렴도 0.13~1.00으로 나타났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1·2차 조사에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나, 2

차 조사에서 타당도 기준에 미달한 요인들을 제외한 이후 3차 조사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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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VR 0.87~1.00, 합의도 0.80~1.00, 수렴도 0.00~0.50으로 네 항목 중 가장 

높은 수렴 수준을 나타냈다. 항목별 수렴 결과를 해석할 때에는 각 차시마다 

요인의 수정·조정이 이루어졌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다.

 [표 4- 17]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전체)

  4.4.2.2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전문가 집단(N=10)을 대상으로 1차에서 3차에 걸쳐 

델파이 조사를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18]과 같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1·2차 조사에서 CVR 0.20~1.00으로 응답 분산이 크게 나타났으나 3

차 조사에서 CVR 1.00, 합의도 1.00, 수렴도 0.00으로 가장 뚜렷한 수렴이 

나타났다. 이와 달리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은 1·2차에서 동일한 수치를 유지

하다가 3차 조사에서 수렴도가 최대 1.50으로 나타나 네 항목 중 응답 분산

이 가장 크게 나타났다. 이는 전담조사관 집단 내에서도 업무 범위에 대한 응

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았음을 보여준다.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07
~1.00

0.67
~1.00

0.00~
0.50

0.87
~1.00

0.75
~1.00

0.00
~0.50

0.40
~1.00

0.50
~1.00

0.13
~1.00

업무부담 및 
범위

0.53
~1.00

0.72
~0.95

0.13
~0.63

0.53
~1.00

0.72
~0.95

0.13
~0.63

0.07
~0.93

0.50
~0.95

0.13
~1.00

직무역량 및 
전문성

0.40
~1.00

0.50
~1.00

0.00
~1.00

0.40
~1.00

0.50
~1.00

0.00
~1.00

0.27
~1.00

0.50
~1.00

0.13
~1.00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33
~1.00

0.50
~1.00

0.13
~1.00

0.07
~1.00

0.50
~1.00

0.13
~1.00

0.87
~1.00

0.80
~1.00

0.0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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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4-18]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4.4.2.3 교육청 담당자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교육청 담당자 전문가 집단(N=10)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1차에서 3

차에 걸쳐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19]와 같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의 경

우, 3차 조사 결과 수렴도가 최대 1.50으로 나타나 집단 내 응답 분산이 크

게 나타났다. 또한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역시 3차 조사에서 합의도가 

0.43~0.78로 기준에 미달하여 응답 경향의 차이가 지속되었다. 안정성 및 지

위 보장 항목은 3차 조사에서 CVR 0.80~1.00, 합의도 0.78~0.95로 수렴 수

준이 높아졌다.

 [표 4-19]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20
~1.00

0.50
~1.00

0.00
~0.75

0.80
~1.00

0.80
~1.00

0.00
~0.50

0.60
~1.00

0.75
~1.00

0.00
~0.63

업무부담 및 
범위

0.40
~1.00

0.60
~1.00

0.00
~1.00

0.40
~1.00

0.60
~1.00

0.00
~1.00

0.00
~1.00

0.14
~1.00

0.00
~1.50

직무역량 및 
전문성

0.80
~1.00

0.80
~1.00

0.00
~0.50

0.80
~1.00

0.80
~1.00

0.00
~0.50

0.60
~1.00

0.72
~1.00

0.00
~0.63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20
~1.00

0.50
~1.00

0.00
~1.00

0.20
~1.00

0.50
~1.00

0.00
~1.00

1.00 1.00 0.00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CVR 합의도 수렴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40
~1.00

0.44
~1.00

0.13
~1.13

0.60
~1.00

0.69
~0.95

0.13
~0.63

0.40
~1.00

0.50
~0.95

0.13
~1.00

업무부담 및 
범위

0.40
~1.00

0.50
~0.94

0.13
~1.00

0.40
~1.00

0.50
~0.95

0.13
~1.00

0.00
~1.00

0.43
~0.78

0.5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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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2.4 학교 책임교사 집단의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

   학교 책임교사 집단(N=10)을 대상으로 델파이 조사를 1차에서 3차에 걸

쳐 반복 수행한 결과는 [표 4-20]과 같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2차 

조사에서 CVR -0.60~1.00으로 세 집단 중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였으나 

3차 조사에서 CVR 0.60~1.00, 합의도 0.75~1.00으로 수렴 수준이 높아졌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은 1·2·3차 조사 모두 CVR 0.00~1.00, 합의도 

0.43~1.00, 수렴도 0.00~1.00으로 세 차례 조사 내내 동일한 수치를 유지하

였다.

 

 [표 4-20] 델파이 의견 수렴 과정(학교 책임교사 집단)

직무역량 및 
전문성

0.20
~1.00

0.44
~1.00

0.13
~1.13

0.20
~1.00

0.44
~1.00

0.13
~1.13

0.00
~1.00

0.14
~1.00

0.00
~1.50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20
~1.00

0.69
~0.95

0.13
~0.63

0.20
~1.00

0.69
~0.95

0.13
~0.63

0.80
~1.00

0.78
~0.95

0.13
~0.50

구분

1차 델파이 2차 델파이 3차 델파이

CVR
합의
도

수렴
도

CVR
합의
도

수렴
도

CVR
합의
도

수렴
도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0.40
~1.00

0.44~
1.00

0.13
~1.00

0.60
~1.00

0.69
~0.95

0.13
~0.63

0.40
~1.00

0.50
~0.95

0.13
~1.00

업무부담 및 
범위

0.40
~1.00

0.50~
0.94

0.13
~1.00

0.40
~1.00

0.50
~0.95

0.13
~1.00

0.20
~1.00

0.50
~0.95

0.13
~1.13

직무역량 및 
전문성

0.20
~1.00

0.43
~1.00

0.00
~1.00

0.00
~1.00

0.43
~1.00

0.00
~1.00

0.00
~1.00

0.43
~1.00

0.00
~1.00

안정성 및 
지위 보장

0.20
~1.00

0.60
~1.00

0.13
~1.00

-0.60
~1.00

0.67
~1.00

0.00
~0.63

0.60
~1.00

0.75
~1.00

0.00
~0.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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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 델파이 결과를 통한 중요도 분석

   3차 델파이 기법의 최종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 

발전 방안에 대한 항목별 중요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전문가 집단 전체 

및 집단별로 중요도가 높게 나타난 요인과 낮게 나타난 요인을 구분하여 제

시하였다.

  

  4.4.3.1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분석 결과는 [표 4-21]과 같다. 전체 전문가 집

단의 중요도 평균은 4.51로 나타났다. 항목별로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4.5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였으며,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은 4.54, 직무역량 

및 전문성은 4.53 그리고 업무부담 및 범위는 4.39 순으로 중요도가 나타났

다. 

   전담조사관 전문가 집단은 전체적 중요도는 4.68로 모든 전문가 집단에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었다. 특히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가 4.7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보여주어 전담조사관은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도입 취

지인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

준다. 

   교육청 담당자 집단은 전체적 중요도는 4.42로 나타났고,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이 4.52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책임교사 전문가 집단은 전체적 

중요도는 4.42로 나타났고 업무부담 및 범위가 4.48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여 책임교사 집단이 업무부담 경감을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

을 보여준다.

 [표 4-21] 전반적인 항목의 중요도

순
위

전체 전담조사관 교육청 책임교사

항목 평균 항목 평균 항목 평균 항목 평균

1 공정성 및 4.57 공정성 및 4.78 안정성 및 4.52 업무부담 및 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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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4.3.2 항목별 중요도

   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2]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공정성 확보가 4.8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조사 신뢰도·학교 현장 안정화 3개 

요인에서 5.00으로 나타나 전담조사관 집단이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

를 가장 중요한 요인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교육청 집단에서 중요도

가 가장 높은 요인은 조사 신뢰도(4.80)이며,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 담보가 4.7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최하위 중요도 요인으

로는 세 집단 모두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를 기록하였으며, 이는 조사 공간 

확보보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신뢰도 제고가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위

로 인식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2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의 중요도

현장 수용도 현장 수용도 지위 보장 범위

2
안정성 및 
지위 보장

4.54
직무역량 및 

전문성
4.75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4.48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4.44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4.53

안정성 및 
지위 보장

4.71
직무역량 및 

전문성
4.47

안정성 및 
지위 보장

4.39

4
업무부담 및 

범위
4.39

업무부담 및 
범위 

4.47
업무부담 및 

범위
4.22

직무역량 및 
전문성

4.38

전체 4.51 전체 4.68 전체 4.42 전체 4.42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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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3]과 

같다. 전체 집단에서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4.67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

냈으며, 전담조사관 집단(4.90)과 책임교사 집단(4.70)에서도 동일하게 높은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교육청 집단은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4.50)를 가장 

높게 평가하였다. 행정업무 이관은 전체 중요도 3.77로 4점 미만을 기록하였

으며, 세 집단 모두에서 최하위 중요도를 나타내 타 요인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나타냈다. 다만 책임교사 집단은 교사 동석 여부(4.00)도 행정

업무 이관과 동일한 최하위 중요도를 기록하였다.

[표 4-23]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의 중요도

전체 - 공정성 확보 4.8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03

전담조사관
- 공정성 확보
- 조사 신뢰도 
- 학교 현장 안정화

5.0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4.30

교육청 - 조사 신뢰도 4.8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3.90

책임교사
- 공정성 확보
- 객관성 담보

4.70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3.90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교사 교육활동 조성 4.67 - 행정업무 이관 3.77

전담조사관 - 교사 교육활동 조성 4.90 - 행정업무 이관 3.60

교육청 -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4.50 - 행정업무 이관 3.70

책임교사

-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 교사 교육활동 조성
-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4.70
- 행정업무 이관
- 교사 동석 여부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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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4]

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전문성 향상이 4.90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냈

다.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5.00), 교육청 집단은 사이버 폭

력·성폭력 등 조사역량(4.90), 책임교사 집단은 전문성 향상(5.00)을 각각 가

장 높게 평가하였다. 최하위 중요도 요인으로는 전체 집단과 교육청·책임교사 

집단 모두 유형별 전문가 채용을 기록하여 세 집단 모두 유형별 전문가 채용

을 최하위 중요도로 평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달리 전담조사관 집단은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4.30)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전담조사관 

집단이 유형별 채용보다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를 상대적으로 더 높은 우선순

위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24]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의 중요도

   4)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중 중요도의 최상위와 최하위 요인은 [표 

4-25]와 같다. 전체 집단에서 법적 신분 보장이 4.83으로 가장 높은 중요도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전문성 향상 4.90 - 유형별 전문가 채용 3.93

전담조사관 -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5.00
- 조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4.30

교육청
-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4.90 - 유형별 전문가 채용 3.50

책임교사 - 전문성 향상 5.00
-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 유형별 전문가 채용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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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나타냈으며,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이 4.57로 최하위를 기록하였다. 전담조

사관 집단은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공동 최상위인 5.00으

로 평가한 반면, 교육청 집단(4.40)과 책임교사 집단(4.30)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하위 요인으로 평가하여 전담조사관 집단과 교육청·책임교사 집단 

간 보수 체계 처우 개선 요인에 대한 중요도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한편 

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은 전담조사관 집단과 책임교사 집단 모두 4.90으

로 나타났으며, 특히 책임교사 집단에서는 최상위 요인으로 도출되어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 전반에 걸쳐 높은 중요도 인식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표 4- 25]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의 중요도

구분
최상위 중요도 최하위 중요도

요인 중요도 요인 중요도

전체 - 법적 신분 보장 4.83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57

전담조사관
- 법적 신분 보장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5.00
- 법적 분쟁 보호
- 통일된 매뉴얼 
-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90

교육청
- 법적 분쟁 보호
- 통일된 매뉴얼 

4.80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40

책임교사 - 제도의 유지 및 확대 4.90 -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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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결론

   이 연구는 2024년 새롭게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안정적 안

착과 발전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학교 책임교사 

등 주요 이해관계자 집단을 대상으로 전문가 델파이 조사를 실시하였다. 총 3

차에 걸친 반복 조사와 의견 수렴 과정을 통해 제도 발전을 위한 요인을 도

출하고, 각 요인의 타당성과 중요도를 검토하였다. 이 장에서는 앞서 제시한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연구 결과를 요약하고, 이론적·정책적 시사점과 연구의 

한계 및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하고자 한다. 

5.1 연구 결과 요약 및 시사점

 

 5.1.1 연구 결과 요약

   본 연구는 전문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여 3차에 걸친 조사를 수행한 결

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4개 항목 26개 요인으로 도출

하고 그 중요도와 우선순위를 확정하였다. 본 연구에서 평가 지표를 중요도 

측면에서만 도출한 것은 전담조사관 제도가 도입 초기 단계에 있다는 상황적 

맥락을 반영한 것으로, 실현 가능성은 제도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된 이후

에야 평가가 가능하다고 판단하였기 때문이다.

   항목별 중요도 순위는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직무

역량 및 전문성, 업무부담 및 범위 순으로 나타났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가 최우선 항목으로 도출된 것은 기존 교사 주도의 학교폭력 사안 처리 구조

가 갖는 구조적 한계에 대한 문제의식이 이해관계자 전체에 공유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이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은 현

행 1년 단위 위촉직 구조가 우수 인력 확보와 전문성 축적을 저해하는 근본

적 장애 요인으로 인식되고 있음을 반영한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과 관

련하여 조사 전문성 확보라는 방향성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체에서 높은 중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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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인식이 나타났으나, 전담조사관의 역할 범위에 대해서는 집단별 인식 경향

의 차이가 확인되었다.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이 상대적으로 낮은 중요도를 

보인 것은 해당 항목의 중요성이 낮다는 의미가 아니라, 제도 운영의 실행 방

식을 둘러싸고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가장 크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

다.

   집단별 분석 결과,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를 최우선 항

목으로 평가하여 제도 도입의 본질적 가치인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에 대한 

높은 인식을 나타냈다. 교육청 집단은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을 최우선 항목으

로 평가하여 제도의 구조적 지속 가능성과 법적 기반 마련을 중요하게 인식

하였다. 책임교사 집단은 업무부담 및 범위를 최우선 항목으로 평가하여 전담

조사관 제도를 통하여 교사의 교육 본연 역할에 집중할 수 있기를 기대하는 

인식이 높게 나타났다. 이처럼 세 집단은 항목별 우선순위에서 각자의 역할과 

현장 경험을 반영한 응답 경향의 차이를 나타냈다.

   요인별 분석 결과, 전문성 향상이 전체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

되었으며, 법적 분쟁 보호, 제도의 유지 및 확대, 공정성 확보 요인이 그 뒤

를 이었다. 특히 제도의 유지 및 확대 요인이 전문가 집단 전체에서 높은 합

의를 나타낸 것은 이해관계자 모두가 제도의 지속적 운영 필요성을 공통적으

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달리 행정업무 이관과 유형별 전문가 채

용 2개 요인은 3차 조사까지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되지 않아 집

단간 이견이 지속된 쟁점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타당성의 부재라기보다 집단

별 이해관계와 현장 경험의 차이에서 비롯된 결과로 볼 수 있으며, 향후 제도 

운영 과정에서 지속적인 논의가 필요한 쟁점으로 제도적 보완이 요구됨을 시

사한다.

   요인 수준에서의 집단별 중요도 인식 차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에서 전담조사관 집단은 공정성 확보, 조사 

신뢰도, 학교 현장 안정화 3개 요인에서 최상위 중요도를 나타냈다. 교육청 

집단은 조사 신뢰도를, 책임교사 집단은 공정성 확보와 객관성 담보를 가장 

중요한 과제로 평가하였다.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이 

교사 교육활동 조성을, 교육청 집단이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를 최우선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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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으로 평가하였으며, 책임교사 집단은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사 교육활

동 조성,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3개 요인을 공동 최우선으로 평가하

여 교사의 업무 경감 효과에 대한 높은 중요도 인식을 나타냈다.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이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를, 교육청 집단

은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을, 책임교사 집단은 전문성 향상을 가장 

높게 평가하여 전담조사관에게 요구하는 전문성의 방향에서 집단별 인식 경

향의 차이가 나타났다.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에서는 전담조사관 집단이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공동 최상위로 평가하였으나 교육

청, 책임교사 집단은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하위로 평가하여 처우 개선에 

대한 당사자 집단과 관리, 수혜 집단 간 인식 경향의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

한 집단별 인식 경향의 차이는 각 집단이 처한 역할과 현장 경험의 차이를 

반영한 것으로, 제도 발전 과정에서 이해관계자 간의 인식 격차를 좁히기 위

한 정책적 조율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

   이상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는 도입 초기의 

구조적 한계에도 불구하고 사안 처리의 공정성, 객관성 향상과 교원의 업무부

담 경감이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에 대해 이해관계자 전체에서 높은 중요도 

인식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제도가 현장에 온전히 뿌리내리기 위해서는 공정

성과 신뢰도를 제고하는 협력체계 구축, 업무 범위에 관한 법률적 규정 정비, 

체계적인 전문성 강화 프로그램 도입,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에 관한 제도적 

보완이 후속 정책 설계에서 우선적으로 논의될 필요가 있다.

   

 5.1.2 이론적 시사점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도출하기 위해 공정

성 및 현장 수용도, 업무부담 및 범위, 직무역량 및 전문성, 안정성 및 지위 

보장의 4개 항목을 이론적 분석틀로 설정하고 델파이 문항을 구성하였다. 각 

항목은 정책수용성 및 절차적 공정성 이론, 업무부담 및 역할 범위 이론, 역

량 이론, 역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이론을 각각의 이론적 근거로 삼아 도출되

었으며, 델파이 조사 결과는 이러한 이론적 틀이 전담조사관 제도의 현장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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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를 설명하는 데 유효함을 보여준다.

   첫째,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항목은 Davis(1989)의 기술수용모델(TAM)

과 Tyler(1990)의 절차적 공정성 이론을 분석틀로 하여 공정성 확보, 객관성 

담보, 조사 신뢰도, 학교 현장 안정화, 의사소통 강화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

다. 델파이 조사 결과 해당 항목이 전체 항목 중 가장 높은 중요도를 나타낸 

것은 충분한 현장 협의 없이 하향식으로 도입된 전담조사관 제도가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지 못하여 현장 수용성이 저해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향

후 제도 개선 과정에서 이해관계자의 실질적 참여와 의견 수렴이 선행되어야 

하며, 단순한 행정적 절차 정비를 넘어 현장 구성원의 신뢰와 수용성을 높이

는 방향으로 제도가 보완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둘째, 업무부담 및 범위 항목은 이지혜·이인회(2010)의 업무부담 이론과 

최종윤 외(2012)의 역할 범위 논의를 분석틀로 하여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교사 교육활동 조성, 행정업무 이관, 역할 중복 해소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전체 최우선 요인으로 도출되고 행

정업무 이관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단순한 행정업무의 물리적 이관보다 교

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이 제도 도입의 목적임을 

전문가들은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또한 행정업무 이관과 교사 동석 여부 

요인에서 3차 조사까지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가 해소되지 않은 것은 역할 

경계의 불명확성이 지속될 경우 역할 혼선과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음

을 시사한다.

   셋째, 직무역량 및 전문성 항목은 McClelland(1973)의 역량 이론과 정제

영 외(2014)의 직무역량 연구를 분석틀로 하여 전문성 향상, 사이버 폭력 및 

성폭력 등 조사역량, 지속적 보수 교육, 체계적 지침과 연수 등의 문항을 구

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전문성 향상이 전체 요인 중 중요한 과제로 도출

되고 유형별 전문가 채용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다양한 배경의 외부 전문

가로 구성된 전담조사관의 전 경력이 학교 현장에서의 전문성으로 자동 전환

되지 않는다는 역량 이론의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는 결과이다. 이는 외부 전

문인력 충원보다 기존 인력의 체계적 역량 강화와 현장 중심의 지속적 연수 

체계 구축이 더 효과적인 발전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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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넷째, 안정성 및 지위 보장 항목은 Rizzo, House & Lirtzman(1970)의 역

할갈등 및 역할모호성 이론과 Lipsky(1980)의 일선관료제 논의를 분석틀로 

하여 법적 신분 보장, 법적 분쟁 보호, 통일된 매뉴얼,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등의 문항을 구성하였다. 델파이 조사 결과 해당 항목이 3차 조사에서 네 항

목 중 가장 높은 수렴을 나타낸 것은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불안정과 통일

된 업무 지침의 부재가 역할모호성을 심화시킨다는 인식이 전문가 집단 전체

에서 공유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특히 전담조사관 집단이 법적 신분 보장과 

보수 체계 처우 개선을 최상위 과제로 평가한 것과 상이하게 교육청과 책임

교사 집단이 이를 상대적으로 낮게 평가한 집단별 응답 경향의 차이는 역할

모호성이 개인 수준을 넘어 제도 수준에서도 작동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법적 지위의 명확화와 예측 가능한 통일된 업무 지침 마련이 제도 안착을 위

한 과제임을 보여준다.

 5.1.3 정책적 시사점

   본 연구의 분석 결과를 토대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을 위한 

정책적 시사점을 제안하면 다음과 같다. 다만, 아래 제언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직접적 근거로 하는 제언과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

가적으로 제안하는 정책 대안으로 구분하여 제시한다. 후자는 법적 가능성과 

예산 소요 그리고 실행 가능성에 대한 별도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함을 보여

준다.

   첫째,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 측면에서 사안 조사의 공정성과 신뢰도를 제

고하기 위한 협력체계 구축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공정성 확보, 객관성 담

보, 조사 신뢰도 요인과 관련하여 전  집단에서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된 것은 제도 도입의 본질적 가치에 대한 이해관계자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서는 전담조사관의 조사 절차

를 표준화하고 조사 결과에 대한 이해관계자의 신뢰를 높이는 방향으로 운영 

지침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전담조사관, 교육청, 학교 간의 역할 분담을 

명확히 하고 전담조사관의 학교 방문 일정 조율, 면담 공간확보, 학생 진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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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보지원 등의 행정적 역할을 교육지원청이 주도적으로 담당하는 협력 구조

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업무부담 및 범위 측면에서 교사가 교육 본연의 역할에 집중할 수 

있는 구조적 여건 조성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교사 교육활동 조성이 전체 

최우선 요인으로 도출되고 행정업무 이관이 최하위를 기록한 것은 전담조사

관 제도의 본질이 단순한 행정업무의 물리적 이관이 아니라 교사가 교육 활

동에 집중할 수 있는 여건 조성에 있음을 보여준다. 이를 위해 전담조사관과 

책임교사 간의 역할 경계를 법령 수준에서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업무 이관 

범위와 교사 동석 여부 등 현장에서 지속적으로 응답 경향의 차이가 나타난 

사항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운영 기준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직무역량 및 전문성 측면에서 체계적인 교육 연수 체계 구축이 요구

된다. 본 연구에서 전문성 향상이 전체 요인 중 가장 중요한 과제로 도출되었

으며, 전담조사관 집단은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를 최우선 과제로 평가하였다. 

교육부 및 각 시·도 교육청은 전담조사관 채용 이후의 초기 교육 과정을 의무

화하고,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학교폭력 유형별 특화 역량을 포함한 직무연

수 프로그램 마련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지역별 편차를 해소하기 위한 표준 

운영 지침의 정비도 병행되어야 하며, 전국 공통으로 적용되는 최소 기준의 

운영 지침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정책 추진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넷째, 안정성 및 지위 보장 측면에서 전담조사관의 법적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명확한 법률적 근거 마련이 요구된다. 본 연구에서 법적 신분 보장과 법

적 분쟁 보호 요인이 전 집단에서 전문가 패널 간 내용타당성이 확보된 것은 

현장 전문가 모두가 이 문제의 중요성을 공통적으로 인식하고 있음을 보여준

다. 현행 학교폭력 예방법은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범위, 진술 확보 방법, 

자료 제출 요구 권한 등에 대한 법적 규정이 미비하므로, 전담조사관의 조사 

권한, 법적 신분, 분쟁 발생 시 교육청 차원의 법적 보호 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는 방향으로 관련 법률 또는 시행령의 개정이 추진될 필요가 있다.

   다음의 제언은 본 연구의 델파이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자가 추가적

으로 제안하는 것으로, 법적 가능성, 예산 소요, 조직 운영상 타당성 등에 대

한 별도의 검토가 수반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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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첫째, 위촉직 신분 구조의 단계적 개선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현재 1년 

단위의 위촉직 구조는 우수 인력의 지속적 확보를 구조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단기적으로는 위촉 기간의 연장과 재위촉 기준의 역량 중심 전환을 검토하고, 

중·장기적으로는 공무직 또는 이에 준하는 형태로의 신분 전환을 정책적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역량 기반 자격 인증제 도입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일정 교육 이수

와 현장 평가를 기반으로 한 자격 인증제를 도입함으로써 전담조사관의 전문

성을 제도적으로 보증하는 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다만, 이를 위

해서는 인증 기준 설정·운영 주체·법적 근거 마련 등에 대한 별도의 세밀한 

검토가 필요하다.

   셋째, 표준 운영 지침의 법제화를 장기 과제로 검토할 수 있다. 각 시·도 

교육청의 자율성을 존중하면서도 전국 공통의 최소 기준을 법령으로 규정하

는 방안은 제도 운영의 예측 가능성과 신뢰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다, 

다만, 이를 위해서는 별도의 구체적인 법제화 절차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5.2 연구의 한계점 및 향후 연구 방향

   본 연구는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방안을 규명하기 위해 전문

가 델파이 기법을 적용하였다. 연구 결과가 갖는 의의에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한계가 존재하며, 이를 바탕으로 향후 연구 방향을 제시한다.

   첫째, 표본의 대표성 확보에 한계가 있다. 본 연구의 전문가 패널은 총 30

명으로 구성되었으며, K지역 교육지원청 소속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자, 책

임교사를 중심으로 구성되어 특정 지역에 편중된 한계가 있다. 학교폭력 전담

조사관 제도는 전국 단위로 운영되고 있으나 지역별로 운영 방식과 현장 경

험에 상당한 차이가 존재하므로, 본 연구의 결과를 전국적 수준으로 일반화하

는 데는 신중할 필요가 있다. 향후 연구에서는 전국 단위로 균형 있게 전문가 

집단을 구성하여 지역별 편차를 반영한 연구가 필요하다.

   둘째, 이해관계자 범위가 제한적이다.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 교육청 담당

자, 책임교사의 세 집단을 대상으로 하였으나, 학교폭력 사안의 직접 당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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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피해·가해 학생 및 학부모, 학교장, 학교전담경찰관, 학교 상담전문가 등 

주요 이해관계자의 관점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들의 인식은 제도 발전 방향에 

중요한 함의를 가질 수 있으므로 향후 연구에서는 보다 폭넓은 이해관계자를 

포함한 연구 설계가 요구된다.

   셋째, 본 연구는 중요도 인식 연구로서의 한계를 갖는다. 본 연구의 델파

이 조사는 전문가 집단이 각 요인의 중요도를 어떻게 인식하는가를 측정한 

것으로, 제도의 실제 효과성과 실현 가능성을 직접 검증한 연구는 아니다. 따

라서 본 연구의 결과는 제도 발전 방안 도출을 위한 탐색적 근거로 활용되어

야 하며, 각 요인의 정책적 우선순위와 실행 가능성에 대해서는 별도의 연구

가 수반되어야 한다.

    넷째, 제도 도입 초기라는 시간적 한계가 있다. 본 연구는 전담조사관 제

도가 도입된 지 비교적 짧은 기간의 시점에서 수행되어, 장기적 운영 경험이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태에서 조사가 진행되었다는 한계가 있다. 제도의 성

과 판단과 효과적인 발전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운영 기간이 경

과한 이후의 연구 설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한계에도 불구하고 본 연구는 2024년 도입된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의 발전 요인을 다양한 이해관계자 집단의 관점에서 체계적으로 탐색한 

초기 연구로서, 제도 개선을 위한 논의의 출발점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의의

를 찾을 수 있다. 앞으로 더욱 다양한 연구가 축적되어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제도가 교사의 교권 회복과 학교폭력 피해 학생 보호라는 제도 도입의 목적

을 달성하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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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부록 1. 1차 델파이 집단별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표 1-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1-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3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4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5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6 4.50 0.71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1-7 3.40 1.08 4 3.00 3.00 -0.20 2.75 4.25 3.00 0.50 0.75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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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3]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4]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1-4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1-5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1-6 4.60 0.51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7 3.70 1.34 7 4.00 4.00 0.40 2.75 5.00 4.00 0.44 1.1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50 0.53 10 4.50 5.00 1.00 4.00 5.00 4.50 0.78 0.50

1-4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5 4.00 0.67 8 4.00 4.00 0.60 3.75 4.25 4.00 0.88 0.25

1-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1-7 3.40 0.70 3 3.00 3.00 -0.40 3.00 4.00 3.00 0.67 0.50

구분 패널 의견

1-1 긍정
- 학교나 교육청 등 이해관계와 무관한 제3자(전문조사관)가 조사
를 주도함으로써 사안 처리의 객관적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음.

1-2 긍정 - 제도의 취지는 좋으나, 전담조사관 개인의 가치관과 역량 차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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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1-7 : 외부 전문 조사 공간 마련 

[표 1-5]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따라 조사의 편차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1-3 긍정
- 전담조사관의 중립성과 전문성이 담보될 경우, 학생·학부모가 조

사 결과를 신뢰하고 수용하는 데 긍정적임.

1-4 긍정
- 학교 자체 조사의 한계를 보완하고, 전문적 개입을 통해 갈등을 

조기에 봉합할 수 있음. 

1-5 긍정
- 학교와 학부모 간의 갈등이 증폭되어 신뢰가 깨진 시점에서는 

전담조사관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여 사안을 처리해야 함.

1-6 긍정
- 학교 내에 독립적이고 안정적인 조사 공간을 확보하여 조사의 

비밀 유지와 안정감을 제공해야 함.

1-7 부정
- 별도의 외부공간보다는 접근성을 고려하여 학교 내 지정 공간을 

활용하는 것이 효율적임.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2-3 4.20 1.14 7 5.00 5.00 0.40 3.00 5.00 5.00 0.60 1.00

2-4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6 4.20 0.92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2-7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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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표 1-6]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표 1-7]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50 0.53 10 4.50 4.50 1.00 4.00 5.00 4.50 0.78 0.50

2-2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3 4.10 0.57 9 4.00 4.00 0.80 4.00 4.25 4.00 0.94 0.13

2-4 4.50 0.53 10 4.50 4.50 1.00 4.00 5.00 4.50 0.78 0.50

2-5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4.20 0.79 8 4.00 4.50 0.60 3.75 5.00 4.00 0.69 0.6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3 4.30 1.06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4 4.50 0.85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5 4.00 1.05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 128 -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 지원 마련

[표 1-8]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패널 의견

2-1

긍정 - 책임교사의 업무부담이 실질적으로 경감됨.

의견
- 전담조사관은 사안 조사 및 보고서 작성에 학교는 관계 회복 및 

교육활동에 집중하도록 역할을 이원화해야 함.

2-2 긍정
- 교사가 본연의 업무인 수업과 생활지도에 집중하기 위해 전담조

사관 제도는 필수적임.

2-3

긍정
- 전담조사관 배정 후에는 전담조사관이 직접 학생·학부모와 일정

을 조율하는 것이 효율적임.

부정
- 학부모 민원 응대 및 일정 조율의 난이도를 고려할 때, 학교 책

임교사가 행정 주체가 되어 조율하는 것이 현실적임.

2-4 긍정
- 학교는 초기 사안 인지 및 간략한 내용 파악에 그치고, 심층 조

사 및 사안 규명은 전담조사관에게 일임하여 역할 중복을 해소
해야 함.

2-5

긍정
- 교사가 사안의 맥락을 파악하고 학생을 보호하기 위해 동석이 

필요함.

부정
- 교사 동석시 학생의 진술 위축 우려 및 일부 교사의 조사 방해

(타 업무 수행 등)로 인해 조사의 몰입도가 저해됨.

2-6

긍정
- 사안 접수 즉시 전담조사관이 투입되어야 학생의 반복 진술 부

담을 줄이고 신속한 해결이 가능함.

부정
- 전담조사관의 역량 부족 및 학교 상황 이해도 미흡을 고려할 때, 

초기 조사는 학교가 주도하는 것이 바람직함.

2-7 의견
- 객관적 사실을 규명하기 위해 목격 학생 진술 확보가 필요하나, 

사법기관이 아닌 학교 현장에서 진술을 강제하기 어려운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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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1-9]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0]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5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6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7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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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1]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2]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3-5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3-6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8 3.80 1.23 6 4.00 5.00 0.20 2.75 5.00 4.00 0.44 1.1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6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3-7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3-8 4.00 0.94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구분 패널 의견

3-1 긍정 - 학교보다 객관적이고 심도 있는 조사가 가능하여 문제 해결에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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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1-13]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여함(위촉 기관의 선발 및 배치 역량(적재적소)에 따라 전담조사
관의 질적 편차가 발생할 수 있음).

3-2 긍정
- 전담조사관의 전문성 확보는 책임교사 업무 경감과 학부모 신뢰 

확보라는 두 가지 긍정적 효과로 직결됨.

3-3 긍정
- 성폭력, 장애 관련 사안 등 고도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 대

해서는 특화된 전담 인력 양성 및 우선 배치시스템이 시급함.

3-4 긍정
- 관리 기관(교육청 등) 주도로 조사관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다

양한 연수 프로그램이 제공되어야 함.

3-5

긍정
- 원활한 조사를 위해 상담 기법 및 사례 공유 연수가 확대되어야 

함.

부정
- 과도한 상담 및 소통 접근은 조사의 본질(사실 확인)을 흐리고, 

조사관의 역할을 훈육과 혼동하게 할 우려가 있음.

3-6 긍정
- 현재 전담조사관 개인 역량에 따른 조사 수준 차이가 크므로, 지

속적인 역량 강화를 통해 조사 수준의 상향 평준화가 필요함.

3-7 긍정
- 조사 배정 시기 및 보고서 제출 기한 등의 업무 수행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명확한 운영 일정 확립이 필요함.

3-8

긍정
- 단순 연수로는 한계가 있으므로 유형별(성, 사이버 등) 전문가 채

용 및 자격요건(인증제)을 강화해야 함.

부정
- 유형별 채용의 현실적 어려움(예산, 인력풀)을 고려할 때, 기존 

인력의 역량 강화에 집중하는 것이 타당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긍
정

중위
수

최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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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1-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SD)
답
변

4-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80 1.03 6 4.00 4.00 0.20 3.00 4.00 4.00 0.50 1.00

4-5 4.30 0.82 8 4.0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4-7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4-1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3.70 0.95 6 4.00 4.00 0.20 3.00 4.25 4.00 0.69 0.63

4-5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7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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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5]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결과 (책임교사 집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1- 16]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1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4-1 4.50 0.53 10 4.50 5.00 1.00 4.00 5.00 4.50 0.78 0.50

4-2 4.30 0.68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4-5 4.00 1.41 6 5.00 5.00 0.20 3.00 5.00 5.00 0.60 1.00

4-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4-7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구분 패널 의견

4-1

긍정

- 위촉직의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실질적 조사권을 행사하기 위해 
법적 지위 강화가 필수적임.

- 녹취 등 조사과정에서의 위협으로부터 전담조사관을 보호할 안전
장치 마련이 시급함.

부정
- 비정기적인 사안 발생 특성상 정규직화 등 완전한 신분 보장에는 

현실적 한계가 존재함.

4-2 긍정
- 안정적인 보수 체계 마련은 우수인력(고급인력)확보의 선결 조건

이며, 지역별로 상이한 처우 규정을 동일하게 표준화할 필요가 
있음.

4-3 긍정 - 조사권 한과 책임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업무 수행 중 발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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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근무 형태 개선,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부록 2. 2차 델파이 집단별 분석 결과 및 전문가 의견

[표 2-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하는 분쟁에 대한 교육청 차원의 법률 지원 및 보험 제도 도입이 
필요함.

4-4 수정

- 학교폭력 발생의 예측 불가능성을 고려할 때, 전담조사관의 교육
청 상주나 권역별 고정 배치는 인력 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현
실적인 어려움이 예상되어 권역별 거점 운영으로 요인 변경 요
청.

4-5

긍정
- 전담조사관이 화해·중재를 병행할 경우 절차가 간소화되고, 별도 

화해 중재 위원 방문에 따른 번거로움이 감소함.

부정

- 전담조사관의 역량 부족, 조사와 중재의 역할 갈등, 중재 실패시 
민원 발생 및 책임소재의 불분명이 우려됨.

- 전담조사관과 화해 중재는 각각의 고유한 역할로 분리하여 운영
하는 것이 타당함. 

4-6 긍정
- 시·도 교육청별로 상이한 운영 방식을 통일하여 일관성 있는 제

도 운영을 위한 표준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함.

4-7 긍정
- 도입 초기의 우려와 달리 조사관의 역량이 개선되고 있으며, 교

사의 중립성 확보 및 학부모의 신뢰를 위해 본 제도는 지속적으
로 유지·확대되어야 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1-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3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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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3]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1-4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5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6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1-5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1-6 4.40 0.52 10 4.00 4.00 1.00 4.00 5.00 4.00 0.75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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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4]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1-1 : 공정성 확보, 1-2 : 객관성 담보, 1-3 : 조사 신뢰도, 1-4 : 학교 현장 안정화, 1-5 

: 의사소통 강화, 1-6 :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2-5] 업무부담 및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1-4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5 4.00 0.67 8 4.00 4.00 0.60 3.75 4.25 4.00 0.88 0.25

1-6 4.30 0.48 10 4.00 4.00 1.00 4.00 5.00 4.00 0.75 0.50

구분 전문가 의견

1-1 긍정
- 조사의 공정성 및 객관성 확보를 최우선으로 하되, 이를 뒷받침

할 공감 능력과 의사소통 전문성을 겸비한 전담조사관 육성이 필
요함.

1-2 긍정
- 조사의 공정성은 결국 전담조사관의 전문성에서 비롯되므로, 공

감 능력과 의사소통 기술을 겸비한 전문인력이 필요함. 

1-5 부정
- 학생 및 학부모와의 의사소통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한 책

임소재가 명확하지 않아 실효성에 한계가 있음.

1-6 긍정
- 학생의 심리적 안정감과 접근성, 이동 시 안전 확보를 위해 외부 

기관보다는 학교 내 독립된 전용 조사 공간 마련이 시급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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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6]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7] 현장 업무부담 및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2-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2-3 4.20 1.14 7 5.00 5.00 0.40 3.00 5.00 5.00 0.60 1.00

2-4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6 4.20 0.92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2-7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2-2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3 4.10 0.57 9 4.00 4.00 1.00 4.00 4.25 4.00 0.94 0.13

2-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2-5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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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2-8] 현장 업무부담 및 업무 범위 조정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의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2-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3 4.30 1.06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4 4.50 0.85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5 4.00 1.05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50

2-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구분 패널 의견

2-1 긍정
- 전담조사관 제도가 책임교사의 행정적·심리적 부담을 실질적으로 

완화하여, 최우선 목적인 업무 경감에 기여한다고 긍정적으로 평
가.

2-3 부정
- 학생 및 학부모의 성향 파악과 개인정보 보호 측면에서 전담조

사관이 일정 조율에는 세심한 주의와 접근이 필요.

2-6

긍정
- 학생이 피해 사실을 반복적으로 진술해야 하는 심리적·절차적 부

담을 최소화하고, 교사의 실질적인 업무 경감을 도모하기 위해 
사안 접수 직후부터 전담조사관이 조기에 투입되어야 함.

부정
- 학생을 가장 깊이 이해하고 있는 교사의 고유한 교육적 중재 역

할이 축소될 수 있다는 우려를 근거로 반대.

2-7 긍정
- 진술의 객관성 확보를 위한 가이드라인 수립 및 학생 보호를 위

한 구체적인 제도적 지원 방안이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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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9]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0]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교육청 담당자)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5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6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7 4.50 0.71 9 5.00 5.00 0.80 5.00 5.00 5.00 0.80 0.50

3-8 4.50 0.71 9 5.00 5.00 0.80 5.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3-6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8 3.80 1.23 6 4.00 5.00 0.20 2.75 5.00 4.00 0.44 1.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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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1]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2]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6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3-7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3-8 4.00 0.94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구분 패널 의견

3-1 긍정
- 전담조사관이 작성하는 보고서의 질적 수준이 학교폭력 대책심의

위원회의 심의 결과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므로, 보고서 작성에 
대한 전문성과 역량 확보가 필수적임.

3-2 긍정
- 전담조사관의 역량이 학교 현장의 대응력 강화에 기여한다고 생

각함.

3-3 긍정
- 학교폭력 사안이 점점 다양해지고 있어 다양한 영역에서 역량 강

화가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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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2-13]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2-14]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3-4 긍정
- 실제 조사과정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구체적이고 현장 중심적인 

교육이 되어야 함. 

3-5 부정
- 전담조사관의 역할은 사실확인에 있음. 상담 및 소통은 담당 교

사의 역할임.

3-8

긍정
- 유형별 전문 역량을 갖춘 전담조사관 투입이 필요하며, 특히 초

등학교의 경우 학생에게 미치는 영향이 크므로 상담 및 소통 역
량을 갖춘 전담조사관 배치가 필요함. 

부정
- 1년 단위 위촉직이라는 고용 형태의 한계로 인해 유형별 전문가 

채용 및 전문성 축적에 구조적 어려움이 존재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4-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4-4 3.90 0.88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4-5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4-7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합의 수렴



- 142 -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2-15]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2-16]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2차 델파이 전문가 의견 및 

수정 사항

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n 도 도

4-1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3.70 0.95 6 4.00 4.00 0.20 3.00 4.25 4.00 0.69 0.63

4-5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4-6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7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4-1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4-2 4.30 0.68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3.50 0.71 4 3.00 3.00 -0.20 3.00 4.00 3.00 0.67 0.50

4-5 2.70 1.06 1 3.00 3.00 -0.80 2.00 3.00 3.00 0.67 0.50

4-6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4-7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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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권역별 거점 운영, 
4-5 경미한 사안 화해·중재 권한, 4-6 통일된 매뉴얼, 4-7 제도의 유지 및 확대

부록 3. 3차 델파이 집단별 분석 결과

[표 3-1]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구분 패널 의견

4-1 긍정
-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처우 개선 및 법적 조치 강화 필요

함.

4-2

긍정
- 특수분야(장애, 성, 다문화 등) 전문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필요

함.

부정
- 비정기적 근무 특성을 고려하여 보수 체계 및 근무 형태에 신중

한 접근 필요함.

4-3

긍정
- 조사과정의 녹음 제도 도입 및 불법 녹음 방지 대책 마련이 필요

하며, 안정적 운영을 위한 2년 임기제 도입방안 검토가 필요함.

부정
- 교권 보호 미비 상황에서 전담조사관에 대한 법적 보호 시 형평

성 논란 우려됨.

4-4 부정
- 선호 권역 쏠림 현상으로 인한 지역 간 인력 수급 편차 발생 우

려됨.

4-5 부정
- 권한 부여시 관련 학생과 학부모의 민원이 오히려 커져 학교의 

민원 부담 가중 우려가 있음.

4-6 긍정 - 시·도 교육청 간 통일된 제도 운영 지침(매뉴얼) 확립 필요함.

4-7 긍정
- 교사의 학업 및 생활지도 전념, 업무 경감 등 학교 현장의 긍정

적 효과 확인에 따른 지속적 확대가 필요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중위
수

최
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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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3-2]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3-3] 공정성 및 현장 수용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변
1-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3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4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1-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1-6 4.30 0.82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1-4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1-5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1-6 3.90 1.29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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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공정성 확보, 1-2 객관성 담보, 1-3 조사 신뢰도, 1-4 학교 현장 안정화, 1-5 의사소통 

강화, 1-6 학교 내 조사 공간확보

[표 3-4]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3-5]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1-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1-3 4.50 0.53 10 4.50 5.00 1.00 4.00 5.00 4.50 0.78 0.50

1-4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1-5 4.00 0.67 8 4.00 4.00 0.60 3.75 4.25 4.00 0.88 0.25

1-6 3.90 0.88 6 4.00 3.00 0.20 3.00 5.00 4.00 0.50 1.0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2-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2-3 3.60 1.35 5 3.50 5.00 0.00 2.00 5.00 3.50 0.14 1.50

2-4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5 4.60 0.70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2-6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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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3-6] 업무부담 및 범위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2-1 책임교사 업무부담 경감, 2-2 교사 교육활동 조성, 2-3 행정업무 이관, 2-4 조사과정 역할 

중복 해소, 2-5 교사 동석 여부, 2-6 전담조사관 조기 투입, 2-7 목격 학생 진술 확보지원 마련

[표 3-7]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2-1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2-2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3 3.70 0.82 5 3.50 3.00 0.00 3.00 4.25 3.50 0.64 0.63

2-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2-5 4.10 0.88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00 0.82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2-7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2-1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2 4.70 0.68 9 5.00 5.00 0.80 4.75 5.00 5.00 0.95 0.13

2-3 4.00 1.33 6 5.00 5.00 0.20 2.75 5.00 5.00 0.55 1.13

2-4 4.50 0.85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2-5 4.00 1.05 7 4.00 5.00 0.40 3.00 5.00 4.00 0.50 1.00

2-6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2-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긍
정

중위
수

최빈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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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3-8]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3-9] 직무역량 및 전문성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SD)
답
변

3-1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5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6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7 4.30 0.82 8 4.50 5.00 0.60 3.75 5.00 4.50 0.72 0.63

3-8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3-2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90 0.99 7 4.00 4.00 0.40 3.00 5.00 4.00 0.50 1.00

3-6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7 4.70 0.48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8 3.50 1.27 5 3.50 2.00 0.00 2.00 5.00 3.50 0.14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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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전문성 향상, 3-2 학교 현장 사안 대응력 강화, 3-3 사이버 폭력, 성폭력 등 조사역량, 
3-4 지속적인 보수 교육, 3-5 상담 및 소통 조사관 역량, 3-6 체계적인 지침과 연수, 3-7 조
사 배정 및 보고서 처리 속도 개선, 3-8 유형별 전문가 채용

[표 3-10]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폭력 전담조사관 집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3-11]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교육청 담당자 집단)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빈
값

3-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3-2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3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3-4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3-5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3-6 4.20 0.79 8 4.00 4.00 0.60 3.75 5.00 4.00 0.69 0.63

3-7 4.50 0.71 9 5.00 5.00 0.80 4.00 5.00 5.00 0.80 0.50

3-8 3.80 0.92 5 3.50 3.00 0.00 3.00 5.00 3.50 0.43 1.0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4-1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2 5.00 0.00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3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4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4-5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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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표 3-12] 안정성 및 지위 보장에 대한 3차 델파이 결과

(학교 책임교사 집단)

4-1 법적 신분 보장, 4-2 보수 체계 처우 개선, 4-3 법적 분쟁 보호, 4-4 통일된 매뉴얼, 
4-5 제도의 유지 및 확대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4-1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4-2 4.40 0.70 9 4.50 5.00 0.80 4.00 5.00 4.50 0.78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5 4.60 0.52 10 5.00 5.00 1.00 4.00 5.00 5.00 0.80 0.50

구분

기술통계 집중경향치

CVR Q1 Q3
Md
n

합의
도

수렴
도평균

(M)

표준
편차
(SD)

긍
정
답
변

중위
수

최
빈
값

4-1 4.50 0.53 10 4.50 4.00 1.00 4.00 5.00 4.50 0.78 0.50

4-2 4.30 0.68 9 4.00 4.00 0.80 4.00 5.00 4.00 0.75 0.50

4-3 4.80 0.42 10 5.00 5.00 1.00 4.75 5.00 5.00 0.95 0.13

4-4 4.40 0.84 8 5.00 5.00 0.60 3.75 5.00 5.00 0.75 0.63

4-5 4.90 0.32 10 5.00 5.00 1.00 5.00 5.00 5.00 1.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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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tudy on the Stabl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Kim, Min-Jae

Major in Policy Science

Dept. of Public Administration

The Graduate School

Hansung University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plore ways to stably establish and 

develop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newly 

introduced in March 2024. The system was introduced to enhance the 

fairness and objectivity of case investigations and reduce teachers' 

administrative burden; however, it was implemented without sufficient 

pilot operation or field consultation, leaving institutional foundations—

such as the investigators' legal status, scope of investigative authority, and 

boundaries of duties—still in need of discussion. Based on this 

recognition, the study addressed three research questions: First, what 

factors for the development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can be derived through the Delphi technique? Second, what are 

the relative importance and priority of the derived factors? Third, what 

differences exist in the perceived importance of these factors am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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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dicated investigators, education office officials, and school-designated 

teachers?

To this end, an expert panel of 30 members—10 each from dedicated 

investigators, education office officials, and school-designated teachers—

was constituted, and a three-round modified Delphi survey was 

conducted. Based on a review of prior literature and preliminary expert 

review, an initial measurement instrument comprising 32 factors under 

four categories—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workload and scope of 

duties, job competency and expertise, and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was constructed. Content validity ratio (CVR), consensus, convergence, 

and descriptive statistics were analyzed at each round, and through a 

process of revision informed by expert opinions, a final set of 26 factors 

under four categories was derived.

The main findings are as follows. First, the overall ranking of category 

importance was 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job competency and expertise, and workload and scope of 

duties, in that order. The fact that 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emerged 

as the top-priority category indicates that a shared awareness exists 

among all stakeholders regarding the structural limitations of the previous 

teacher-led school violence case-handling structure. Second, among all 

factors, enhancement of professional expertise was identified as the most 

critical task, followed by protection from legal disputes, maintenance and 

expansion of the system, and securing fairness. Transfer of administrative 

tasks and recruitment of type-specific experts were confirmed as 

persistent points of disagreement among the expert panel, failing to 

achieve content validity through the third round. Third, group-level 

analysis revealed differing perception tendencies according to each group's 

role and field experience: the dedicated investigator group rated fairness 

and field acceptance as the top priority, the education office group 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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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highest, and the school-designated teacher 

group rated workload and scope of duties highest. Notably, within the 

stability and status guarantee category, the dedicated investigator group 

ranked legal status guarantee and improved compensation treatment as 

the highest priorities, whereas the education office and school-designated 

teacher groups ranked improved compensation treatment lowest—

representing the most pronounced divergence in perception across groups.

Based on these findings, the study proposes the following policy 

recommendations: establishing a legal basis for the dedicated investigators' 

legal status and authority, building a systematic education and training 

system, institutionalizing role division and cooperation among dedicated 

investigators, education offices, and schools, and refining standard 

operating guidelines. As an early study systematically exploring the 

development factors of the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system 

from the perspective of key stakeholder groups, this study holds academic 

significance in providing a starting point for discussion on institutional 

improvement.

【Key Words】 School Violence Dedicated Investigator, Delphi Method, 

Content Validity, Importanc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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